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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발 간 사
국토의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계획이 없으면 개발을 할 수 없는 「선 계획 후 개발」 체제가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구분체계가 종전의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로 축소되
고, 난개발 문제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토지의 적성에 따라 생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
하고 개발할 곳은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는 토
지의 적성에 맞는 이용과 보전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정보기반을 제공하는 제도
이다.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서 2001년도에 토지적성평가의 개념과 
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2002년도에는 토지적성
평가지표, 지표별 평가기준 산정 등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기준작성 연구가 이
어졌다. 그리고 2003년 1월1일부터 지난 2년 간의 연구결과에 기초한 토지적성평
가가 수도권과 광역시 인근의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흔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도입된 제도가 잘 착근하여 시행되도록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한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관심을 갖지만, 제도가 도입되고 나 면 
관심이 줄어들어 제도정착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한번 도입된 제도가 제자리
를 잡기까지 적게는 2∼3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이 소요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ⅱ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론 연구에 치중하였다면, 지금부
터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일선 시군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면서 봉
착하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미리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한 연구라
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분석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정책당국자들과의 협의를 통
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 개선에 반영되어, 의욕적으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
가 계획적 국토관리의 초석을 다지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동안 
이 연구를 성실하게 추진해온 채미옥 연구위원과 김정훈 책임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2003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ⅲ서   문
토지적성평가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음 도입
된 제도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아
직 생소한 발아기의 제도여서 시행 경험이나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일선 
행정부서에서는 제도운영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경우가 많다. 
토지적성평가제도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향하는 선계획․
후개발 개념을 구현하는 첫 출발점이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가 가진 물리적 
특성만이 아니라 공간 입지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적성을 평가하므로 토지이용과 같은 공간계획에 지역의 적합성과 합리
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 연구는 토지적성평가가 지금까지 시행해본 경험이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선행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선 시․군에서  부딪히게 될 문제점
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적성평가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
출하고, 이를 기초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제도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통하여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관계당국에서는 토지적성평가의 시행기반이 되는 
기초정보를 전산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선행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며,  
적성평가방법 및 기준의 개선과 적성평가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임
ⅳ으로써 토지적성평가 운용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
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 오용준, 강민조, 김원경, 김성수 연구원과 
지방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3년 12월
 채미옥 연구위원
ⅴ요  약
제1장 연구개요
연구필요성 및 목적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제도로서 시행 경험이나 지
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 제도는 2001년도부터 토지적성평가방법 및 기준 등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시범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
토 및 보완과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
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제도가 시행되
었지만 일선 행정부서에서는 아직 제도운영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실제 적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분석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지역의 담당공무원과 전문회사 실무담당자를 대상
으로 토지적성평가방법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직
접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토지적성평가 전 과정에서 나타나
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그 원인과 개선대안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ⅵ개선대안은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최종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구성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평가체계Ⅰ과 Ⅱ로 구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적용대상,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가체계
Ⅰ과 Ⅱ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 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토지적
성평가의 개념 및 평가절차를 소개하였다. 평가체계Ⅰ과 Ⅱ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정리하였다. 아울러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사례로서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
3장에서는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개선방안 중에서, 평가체계Ⅱ의 적정성을 제
고하는데 중심이 되는 지표별 평가기준 및 등급구분방법의 개선과 관련된 부분
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타당성 분석은 지역적 특성이 매우 상반된  
평택시와 남해군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부분에서는 
이 연구에서 검토한 개선대안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본문의 원고내용에서 참
고할 수 있는 표나 기초자료들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제2장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및 평가절차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보전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여 토지용도 구분의 기초를 제공하는 제도이
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
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
하였다. 
토지적성평가는 필지 단위로 실시되며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의 두 가
ⅶ지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체계Ⅰ”이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
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
지적성평가를 말한다. “평가체계Ⅱ”는 개별적인 개발사업이 필요한 일부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실시한다.
토지의 특성물리적특성 지표
공간입지적
특성 지표
주변지역
특성 지표
토지의 적성 분석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 구분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
지표분석
부문별
토지적성
분석
토지적성
평가
토지적성
평가의
활용
평가체계Ⅰ과 Ⅱ는 동일한 토지적성평가범주 안에 있지만 평가특성이 다르다.  
평가체계Ⅰ은 시‧군자료를 기초로 도출한 기준을 활용하는 상대평가주의를 택
하고 있는 반면, 평가체계Ⅱ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절대평가기준을 사용한다. 평
가체계Ⅰ은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값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해서 필지별 
적성값을 구하여 5등급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평가체계Ⅱ는 개발적성값 만을 산
ⅷ정하여 적성값의 크기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개발과 보전의 판단기준으
로 사용한다.
토지적성평가 절차는 그림과 같이 모두 7 단계로 되어 있다. 우선 토지적성평
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개발적성 또는 보전적성을 판별할 수 있는 경
우이다. 이 경우는 별도의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대상토지에 대하여 개발등
급 또는 보전등급을 부여한다. 우선보전 또는 우선개발등급으로 분류하고 남은 
토지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 세부적인 토지적성평가는 
경사도‧표고와 같은 당해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지표, 도시용지비율‧
경지정리면적비율과 같은 인근지역의 토지이용특성지표, 공공편익시설 접근성‧
보전지역 접근성과 같은 공간적 입지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기초로 평가한다. 적
성평가 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도시관리계획수립의 기초로 활용되어 개
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하는 기초로 활용된다.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Ⅰ)절차
(1) 우선등급 분류
(개발, 보전)
( ) 
( , )
(2) 평가지표
대체선정
(3)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 ) (4)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활용
(7) 적성등급 분류
(5개 등급)
( ) 
( )
(6) 종합적성값
산정
( ) 
(5) 특성별
점수값 산정
( ) 
외국의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외국제도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미국에서는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기 위하여 「토지 및 지역 적성 평가
ⅸ법(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 LESA)」을 사용하여 개발해도 좋은 
농지와 보전해야할 농지를 구분하고,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
다. LESA는 토지의 생산성만이 아니라 토지가 지닌 공간적 입지성과 인문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LESA는 토지의 
용도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생태학적인 개념을 고려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시
도한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LESA
는 지표별 평가기준과 등급구분, 임계치 등을 전문가들이 주관적으로 결정함으
로써 평가기준의 주관적 자의성 문제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의 LESA를 도입하여「토지 및 지역 적성검토(Land 
Evaluation and Area Review: LEAR)」 방법을 개발하였으나, 아직 LEAR을 적
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오타와시의 경우 시 전역에 대해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스톨먼트‧던다스‧글렌개리聯合郡
(United Counties of Storment, Dundas and Glengary)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수
립하기 위하여 군 전역에 대해 적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준농림지역과 유사한 ‘소위 白紙地域’의 난개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지침을 작성한 바 있다. 토지평가지침은 백지지역
에 대한 토지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각 도도부현으로 하여금 토지적성평가결
과를 기초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백지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는 지역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관점에서 토지보전
기능, 수자원보전기능, 생태계보전기능, 경관보전기능의 네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해서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일본의 토지적성평가는 지형, 지질, 생태요소 
등을 기초로 보전기능에 한정하여 평가함으로써 보전특성 이외의 개발특성 등은 
배제되어 있는 등 토지가 가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직 토지평가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참고적인 권유기준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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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Ⅰ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첫째,「국토계획법」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하도
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토지적
성평가를 통하여 보전할 토지와 개발할 토지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적성평가의 연계성이 불분명하여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본
계획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성평가와 도
시계획의 연계 측면에서 적성평가 결과가 계획가의 자유로운 계획결정을 제한하
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둘째, 토지적성평가 대상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발과 보전지역
을 공간적으로 집단화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국토계획법 취지 달성이 어려
운 문제가 있다. 현행 관리지역은 50% 이상이 3만㎡ 이하로 소규모이다. 따라서  
관리지역만을 대상으로 적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본적인 단위 규모가 적어 기
반시설을 설치하기조차 어려운 지역이 많다.
셋째,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토지적성평가
의 원활한 시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은 토지종
합정보망에서 구축한 전산도면과 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그리고 각 행정기관이 
작성한 도면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토지종합정보망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구축한 내용 또한 지형과 지
적이 통합된 편집지적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어서 토지적성평가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토지종합정보망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지적도, 수치지형도를 비롯하
여 생태자연도, 국토이용계획도, 집수구역도, 각종 주제도 등을 활용하여 토지적
성평가기본도를 구축하여야 하나, 이들 도면의 축척, 도면 작성 시점, 도면정보의 
상세성 등이 서로 다르다. 그로 인해 도면 상호간의 정보 불일치, 도엽 간 경계불
ⅺ일치 등으로 인해 각종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구축된 토지적성평가 기본도의 관리상의 소홀 가능성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 기본도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 이
의 정기적인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 일회용 자료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토지적성평가지표 선정의 융통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토지적성평가
지표는 현재 대표평가지표와 대체가능평가지표로 구분되어 있으나,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한 필지의 일부에 우선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이 걸쳐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필지규모가 10,000㎡ 이상이어서 두 가지 이상
의 이용상황이나 특성이 존재할 경우 필지를 가분할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분할을 통한 평가는 평가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러나 가분할 시에 가지번을 부여하는 문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평가절차가 복
잡해지고 평가물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일곱째,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은 토지적성평가 담당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적성평가 오류문제를 예방하고 적성평가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작성하
였다. 즉 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 조사, 지표별 평가기준 작성, 적성값 산정 
및 등급구분과 같은 일련의 통계적인 분석방법과 평가절차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구조의 경직성 등으로 단계적 접근이 어려워 활
용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여덟째, 촉박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한으로 토지적성평가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국토계획법」에서는 수도권지역과 광역시에 인접한 시‧군의 경우 2005년
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2007년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적성평가를 시작한 
시․군은 현재 17개 시‧군에 불과하여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법
적 시한에 쫓겨 토지적성평가가 부실하게 수행되는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
ⅻ다.
아홉째, 지자체의 일선공무원만이 아니라 시장 군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무
원이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 토지적성평가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토지적성평가 용역 발주시기
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가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
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에서는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을 짧은 기간에 동일프로젝트
로 발주하여 토지적성평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적성평가 결과가 도시관리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구
분하였을 때 보전대상으로 분류되는 지역 내 주민의 반발로 관리지역 세분이 어
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체계Ⅱ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첫째, 토지적성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체계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평가체
계Ⅱ는 평가체계Ⅰ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가체계Ⅰ
보다 평가체계Ⅱ에 대한 행정수요가 더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토지적성평가
업무 때문에 토지의 개발 및 공급이 지연된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국토계획법」에 규정한 적성평가 대상
지역은 관리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개별적인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사업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에는 평가체계Ⅰ이 
적용되고, 이외의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평가체계Ⅱ가 적용
되게 된다. 평가체계Ⅱ는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기초자료나 공간구조 분석자료
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가기준상의 경직성 문제이다. 평가체계Ⅱ는 전국적인 분석자료가 없
는 상태에서 바로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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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은 경직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지
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평가체계Ⅱ는 평가체계Ⅰ과 달리 기초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 신청 시에 실시하며, 사업제안자도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개발사업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하게 되어 적성평가의 기초자료 구축 및 평가비
용이 사업제안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안자가 적성평가를 할 
경우 지적도와 같이 행정기관 밖으로 내보내기 어려운 자료가 있고, 기초자료를 
담당하는 부서간의 협조체제 미비로 사업제안자가 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넷째, 토지적성평가지표의 경직성과 필요 이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지표 문
제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편익시설 접근성은 필지의 개발가능성을 좌우하는 중
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공편익시설물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로, 
수도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등의 線적인 시설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하에 매설된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 등의 위치를 파
악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도면 등을 구축해야하는 문제도 있다. ‘생태자연도 상
위등급 비율’도 생태보전적 특성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지표이나 법정
洞․里별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섯째, 개정된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평가체계Ⅱ에 의한 적성등급 구분 방
법을 점수법에서 비율법으로 변경하면서 개발적성의 임계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
였다. 이로 인해 평가체계Ⅱ에 따라 도출되는 평가등급의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
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여섯째, 사업제안자가 평가체계Ⅱ를 실시할 경우 이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검
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구축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곱째, 토지적성평가지침에는 평가체계Ⅱ의 결과물로 필지별 조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다. 필지별 조서 작성은 사업규모가 적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
ⅻ으나, 대규모인 경우는 몇 백장에서 몇 천장을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제4장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평가체계Ⅰ의 개선방안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토지적성평가의 위상 및 연관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뿐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의 기초로도 그 위상을 정립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적성평가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에서 몇 가지 보완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적성평가 등급과 계획방향을 
일치시키면서 계획가에게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지적성평가의 주 대상을 점 적으로 산재해 있는 관리지역뿐 아니라 녹
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적성평
가 대상의 확대가 어려울 경우 토지적성평가 관련 기초DB를 구축하는 지역범위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관리지역에 대한 적성평가용역을 발주할 때, 적성평
가는 관리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기초DB는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구축하도록 용역업무 내용에 포함시켜서 발주하는 방
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토지종합정보망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토지종합정보망 구축내용을 확대 
보완하여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본도가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토지종합정보망 내용의 확대 구축이 어려울 경우,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
정보는 중앙정부(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별로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을 수집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줄
일 필요가 있다.  
넷째, 토지적성평가자료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 기초도면과 DB의 유지 관리에 대한 별도규정을 둘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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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구축된 토지적성평가 기초도면은 정기적으로 수정․갱신하도록 의
무화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토지적성평가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토지적성평가지표의 다양화 요구가 종종 제기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
서 실제 분석해본 결과 토지적성평가지표 선정의 융통성 부여가 실익이 크지 않
은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적성평가지표는 대표평가지표와 대체가능지표로 구분
되어 있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
을 소폭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성평가지표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지역별로 특수한 지표는 적성평가지표로 채택하기보다 적성등급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토지적성평가지
침에서 제시된 지표와 유사한 성격의 지표로만 대체하도록 제한적으로 지표대체
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섯째, 토지적성평가절차를 가능한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위 필지에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이 있는 경우 넓은 면적을 가진 특성을 기초로 
평가하도록 단순화하고, 현지검증 단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은 적성평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분석하
는 체제뿐 아니라, 필요한 단계만을 선정해서 분석하거나 중간단계에서도 접근
해서 구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적성평
가는 기본도의 종류에 따라 도면성격이 다르고, 변수명도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
에 프로그램은 몇 가지 자료형태에 따라 구동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또
한 적성평가프로그램 단계마다 누락된 지적정보를 검색하여 추가로 보충하는 기
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덟째,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토지적성평가의 기본이 
되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시점과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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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토지적성평가가 도시계획의 기초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
가 선행되어야 한다. 토지적성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고 평가결과가 도시관리계획
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 작업의 발주시기를 
분리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자체 교육이나 지침하달이 
요구된다. 
열 번째,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만이 아
니라, 시장 군수 등을 포괄하는 직급별 교육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
지적성평가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
역으로 구분되는 지역 내 주민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모색하
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세분되는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개발권양도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제와 논농사직불제도 등
과 연계하여 계획관리지역과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내의 자산가치 차이를 최소화
하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체계Ⅱ 개선방안
첫째, 평가체계Ⅱ는 평가체계Ⅰ과 달리 기초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 신청 시에 실시한다. 따라서 평가체계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Ⅰ의 대상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행정
구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예산 및 제도상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현실적으
로 실행되기 어려운 대안이다. 따라서 차선책으로서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평가
체계Ⅰ을 수행할 때,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기초자료는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
으로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체계Ⅱ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체계Ⅱ 기준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유형을 구분하
여 지역유형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평가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는 지역유형별 적정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
ⅹⅶ
국 공통으로 용도지역별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점차적으로 이를 세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갖는 경직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
앙정부가 일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지역특성지표의 임계치 기준은 
지역의 분포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로 개선하고, 공간적 입지성 지표의 임계
치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선보전등급의 융통성 부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토지적성평가지표 중에서 우선보전등급으로 
분류되는 재해발생위험지역은 우선보전등급으로 분류하되, 추후 재해위험요인
이 제거되었을 경우 인근지역의 등급을 기초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안자가 적성평가를 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특성지표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초지표는 중앙정부에서 분석하여 지자체에 제공함으
로써, 평가체계Ⅱ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성평가지표의 보완 및 지표선정의 제한적 융통성 부여가 필요하다. 개
정지침에서 삭제한 우선보전등급 항목 중, 생태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은 우선 보전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지
표는 기초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보전임지비율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융통성
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공공편익시설지표도 지역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지역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적성값을 도출하여 적성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모의실험을 거쳐 평
가체계Ⅰ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의 여부, 전국적인 도시용지수요와 지역별 
개발가능지, 도시용지공급 정책목표 등을 기초로 구분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방법에 의거하여 도출된 등급 구분 기준을 기초로 사례지역
에 대한 적성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평가체계Ⅰ의 적성평가 등급과의 등급 일치
율이 크게 개선되었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과 적성등급 분포와의 유사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적성등급의 적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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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평가체계Ⅱ의 경우 기초자료의 부정확성 문제를 해소하고 적성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적성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평가체계Ⅱ의 결과를 종이보고서로 제출하는 사항은 “토지종합적성
평가표”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지별 조서인 “평가대상토지별 토지적성평가조
사표”는 전산화일로 제출하도록 결과물 제시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개선대안의 타당성 평가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 중에서 평가기준과 등급 구분방법의 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타당성 분석은 수도권 지역 중에서 평택
시를, 비수도권 중에서 남해군을 선정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방법은 평가체
계Ⅰ과 Ⅱ를 모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각 방법에 의한 등급구분결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 2차적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적
성등급과 토지이용상황, 주변지역의 토지적성등급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비교분
석 하였다. 그 결과 2003년 6월 개정한 토지적성평가지침 상의 등급구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개발적성등급으로 구분되어 적성등급의 변별력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안을 적용할 경우 적성등급의 변별
력이 높아졌고, 평가체계Ⅰ의 결과와 일치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또한 등급분포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이나 등급 분포에 더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정지침에서 채택한 직선보간법의 적용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유사한 특
성을 가진 인근 필지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등급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분
석되었다. 보전을 위해 개별법 상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개정지침에서 우
선 보전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전등급 인근과 중간에 개발등급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습지지역이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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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보전지역과 같이 자연생태적‧문화적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
되는 용도지역은 우선 보전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정책건의 및 개선방안의 정책적 효과
「선계획‧후개발」의 취지는 국토전체에 대한 기초정보가 구축되어있을 때 
구현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국토공간의 다양한 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기초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므로「선계획‧후개발」의 첫출발점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의 대상지역범위는 기개발지를 제외한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의 관계재정립을 
통하여 토지적성평가의 위상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지표와 기준
의 지역적합성을 높이고 평가절차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일선 담당공무원과 실무
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토지적성평가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
러 적성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계획과 적성평가의 연계체계를 구체화함
으로써 계획가의 주관적 판단과 적성평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성평가제도 정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초정보전산화의 미비와 관련정보의 부정확성문제를 해
소하는 것이다. 토지종합정보망의 조기 구축만이 아니라, 토지종합정보 도면을 
지형과 지적이 통합된 형태로 표준화하고,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토지
종합정보의 수록내용에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대안은 일선 시‧군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과
정에서 부딪히게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도
움을 줌으로써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지적성평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각종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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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개발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획적인 지역 관리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간계획의 합리
성을 높이고 산발적인 개발 수요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가 각종 공간계획체계의 공식적
인 기초정보로 자리매김 될 때, 진정한 의미의「선계획‧후개발」체제가 달성될 
수 있고,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연구의 특징
토지적성평가제도는 2002년 2월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
운 제도이고, 토지적성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는 2001년 처음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토지적성평가관련 연구는 주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이론이나 방법론 
검토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일부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일선 담당자들과의 면담조
사를 통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성격이 
크게 다른 두 개 시‧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적성평가 전 과정을 직접 적용
해봄으로써, 적성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개선방안 중에서 일반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구체적인 적성평
가지표와 평가기준의 개선에 관련된 내용은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도
출한 최초의 연구로서, 실증분석을 통해 토지적성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모두 포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시된 개선대안도 구체
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침으로써 피상적인 대안 제시가 아니라, 실제 토지적성평
가지침 개선에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기초를 다지고 정착시키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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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토지적성평가 중에서 평가체계Ⅱ는 기초자료가 없고 전국적인 분석자료가 없
는 상태에서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역 유형별로 
차별화 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두 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
출하였는 바,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유형별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검토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평가기준을 정교하게 세련하
고 평가방법과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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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H A P T E R
연구개요
1. 연구필요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토지적
성평가제도는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보전 및 이용가능
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여 토지용도 구분의 기초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도시관
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1)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2001년도부터 토지적성평가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여 2002년 2월에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여 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에 제도화 됨으로써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
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의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관
리지역 세분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체계Ⅰ”과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을 위
1)「국토계획법」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3항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체계Ⅱ”로 구분되어있다.2)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체계Ⅰ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통합된 관리
지역을 일정기간 내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
기 위해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를 말한다. 그리고 평가체계Ⅱ는 특정사안별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등을 실시
하게 되는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를 
말한다.
평가체계Ⅰ은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인접한 시·군의 경우 3년 이내에, 기타
지역은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최소 2-5년여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적성평가제
도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서, 아직 적성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를 바탕으로 적성평가가 추진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적성
평가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적성평가를 
실시하는 일선 시·군에서 겪게될 시행착오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적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되는 평가체계Ⅱ는 성
격상 전국적인 분석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평가체계Ⅰ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절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도
록 되어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기초정보로 활용되는 평가체계Ⅰ과 달리 개발
사업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평가체계Ⅱ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과 기준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새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첫
째,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실제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2) 「토지적성평가에관한지침」 1-3-3 :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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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 둘째,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개발사업에 필요한 평
가체계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이 연구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제도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기초자료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토
지적성평가 결과의 활용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
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제도분석, 면담조사, 사례연구의 세가지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토지적성평가관련법령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국토계획법」, 「토지적
성평가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등의 관련
법령을 기초로 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내용과 유관제도에서 토지적성평
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분석하여 제도 상호간의 연계성과 상충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005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기도와 2007년까
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강원도를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추진
현황과 토지적성평가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2003년 7∼8월에 조사하였다. 
또한 평택시와 남해군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토지적성평가지침
에 제시된 토지적성평가방법 및 기준을 평택시와 남해군에 적용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토지적성평가방법 및 기준상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
선대안을 검토하였다. 검토된 개선대안은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4후 최종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4.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국토계획법」에 의해 제도화된 토지적성평가관련 연구는 국토연구원에서 
2001년도부터 그 기본 틀, 방법, 기준 등이 처음으로 검토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토지적성평가지침 및 토지적성평가업무 편람 등이 작성되었다. 따
라서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일천하여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에 필요한 토지적성평가방법과 절차
에 토지적성평가제도 구축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3) 
<표 1-1> 토지적성평가 관련 선행연구
구   분 내    용
연구제목
채미옥․지대식. 2001.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목적
국토관리 차원에서의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한 토
지적성평가의 개념 및 기본틀 정립
연구내용
․토지적성평가 개념 및 방법의 이론적 검토
․한국과 외국의 토지적성평가방법 검토
․거시적 토지적성평가와 미시적 토지적성평가의 기본틀 정립
․토지적성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외국의 토지적성평가 방법 고찰 
연구한계 ․토지적성평가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국한
(표계속)
3) 이외에 토지적성평가제도를 소개하는 내용과 토지적성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문이 있다.(양
병이.2003.“토지적성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과제.”「도시문제」제38권 416호. 엄정희. 2003. “새로
운 계획적 국토관리체계의 정착과제-집행관리단계의 운용 및 정착과제.” 「국토」261호. 이승
일.2003.“토지적성평가를 위한 GIS활용.” 「도시문제」제38권 416호. 이재준. 2003. “토지적성평가의 
활용방안.”「도시문제」제38권 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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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구제목
채미옥․오용준․하수정. 2002.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관리를 위
한 토지적성평가기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목적 토지적성평가 방법과 기준 도출
연구내용
․거시적 적성평가를 통한 지역유형 구분을 실시하고 지역유형별 
개발가능지 분석
․미시적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지표, 평가방법, 평가절차를 검토
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기법의 구체적인 적용가능성을 검
토
연구한계
․관리지역 세분과 같이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적성평가
(평가체계Ⅰ)의 방법과 기준 제시에 국한
연구제목
채미옥․오용준. 2003.「토지적성평가세부운영방안 연구」.국토연
구원
연구목적 토지적성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작업 지침 제시
연구내용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방법 및 DB 구축 방법 제
시
․지표별 토지적성평가 기준 도출과정과 도출방법 제시
․토지적성평가값 산정 방법 및 적성등급 구분방법 제시
연구한계
․토지적성평가 DB 구축 및 평가기준 도출방법, 적성평가방법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침 제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토지적
성평가제도 전반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연구와는 다름
연구제목
채미옥외. 2003.「남해군 시범토지적성평가연구」「파주시 시범토
지적성평가연구」(진행 중). 국토연구원
연구목적
남해군과 파주시를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관리계
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연구내용
․남해군 관리지역의 토지적성평가 
․남해군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적성평가 
실시
․파주시 관리지역과 녹지지역의 토지적성평가
연구한계
․남해군과 파주시의 토지적성평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으
로 토지적성평가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6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 이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연구의 내용 측면이다. 상기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토지적성평가의 제
도적 틀과 적용방법, 적용기준을 제시하는 연구였다. 즉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을 위해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기본 틀을 구상하고, 그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하
는 방안을 검토한 연구이다. 따라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없었다. 반면 이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초로 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
고 이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의 범위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관리지역 세분과 같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체계Ⅰ의 추진 틀과 평가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평가체계Ⅱ의 추진방법과 기준설정 및 그 개
선대안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반면 이 연구는 평가체계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 단계, 또는 지역전체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를 전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도시계획사업이
나 개발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평가방법과 기준을 연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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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및 평가절차
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토지적성평가는 토지분류방법(land type classification system)에서 출발하여, 
차츰 토양·경사도 등의 물리적 특성을 기초로 적정한 용도를 평가하는 적성평가
로 발달하였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가 가진 물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입
지적 특성 등의  제 특성에 기초하여 적정한 이용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평가하
고 계층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최근의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이용계획의 정보기
반으로 활용되어, 공간적 입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발전해오
고 있다.4)
2. 토지적성평가의 위상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에 그 법적 근
3)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및 이론적 전개는 「채미옥․지대식. 2001.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
적성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p7∼20.」 참조
8거를 두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
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교통부 장관, 시·도지
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법 제7조제③항, 시행령 제21조)
 따라서 토지적성평가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개
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 계획 후 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종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
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법 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제13조의 규정은 도시관리계
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
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
용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
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6655호,2002.2.4> 
<제5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
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부터 적용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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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1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 제4항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
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7.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3년 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
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 도로 및 철도와 같은 선형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토지적성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일부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적서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음
3. 토지적성평가의 종류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의 두 가
지로 구분되어 있다. 
1) 평가체계Ⅰ
“평가체계Ⅰ”이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으로 세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를 말한
다. 그리고 “평가체계Ⅱ”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 일부지역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등의 개별적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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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를 말한다.
평가체계Ⅰ이 적용되는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관리지역으
로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평가체계Ⅱ
한편 평가체계 Ⅱ는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지정·변경
하거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지구단위계
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평가체계 Ⅰ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4)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개
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이다. 
4. 토지적성평가의 주체 및 평가단위
1) 평가주체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실시한다. 단 도시관
리계획 입안권자 이외의 자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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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안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안자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5) 이 경우 제안자는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적성평가 방법 및 
절차·기준에 의거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필요한 평가자료를 구축하고 제안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2) 평가단위
토지적성평가는 필지 단위로 실시하되, 필지 면적이 1만㎡ 이상이고 필지 내
에 두 가지 이상의 환경·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동일한 
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상황을 지닌 부분으로 세분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다.6) 
그러나 필지 단위로 평가하는 이러한 원칙은 일정한 지역 전체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한 경우, 또는 전체적으로 개발
적성 요건을 갖춘 경우, 필지 단위의 자료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 등 필지 단위로 실시할 필요성이 낮거나 필지 단위로 실시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5) 법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
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다만, 평가체계Ⅱ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필지의 면적
이 1만㎡ 미만인 경우에도 하천, 도로와 같은 지형지물 등에 의해 토지이용상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세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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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체계Ⅰ의 평가절차
평가체계Ⅰ의 평가 절차는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7개 단계로 
되어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우선등급분류 단계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
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개발적성 또는 보전적성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의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대상토지에 대하여 개발등급 또는 보전등급을 부
여한다. 
<그림 2-1> 평가체계Ⅰ의 절차
(1) 우선등급 분류
(개발, 보전)
( ) 
( , )
(2) 평가지표
대체선정
(3)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 ) (4)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활용
(7) 적성등급 분류
(5개 등급)
( ) 
( )
(6) 종합적성값
산정
( ) 
(5) 특성별
점수값 산정
( ) 
그 다음 토지적성평가에 사용하는 지표는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 정한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 다른 지표로 교체·선정한다. 선정된 지표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을 도출한다. 
이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필지가 가진 특성값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값을  
산정한다. 각 필지가 가진 지표별 점수값을 기초로 부문(개발적성, 농업적성, 보
전적성)별 적성값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하여 5개 등급으
로 구분한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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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등급의 분류
절대보전이 필요한 성격을 가진 지역은 보전적성이 강한 1등급지역으로 우선
분류하고, 별도의 적성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발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역은 5등급으로 분류한다.
<표 2-1> 우선 보전등급 요소
구분 부 문 우선 보전요소 및 생산요소 기  준
1등급 
우선분류 
대상
자연
부문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임상도(영급) 4영급이상인 지역
수질
부문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거리 500m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동일수계 1㎞이내 
집수구역
호소·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의 거리 500m이내 집수구역
계획
보전
경지정리지역 해당지역
재해발생위험지역 해당지역
공적규제1) 해당지역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당지역
위의 보전대상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미만
의 지역
해당지역
5등급 
우선분류 
대상
준도시지역(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및 그 예정지로 지정된 곳
관광단지·개발촉진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서 
개발용도로 지정된 범위 안에 있는 지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및 화물유통촉진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적법훼손지(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을 적법하
게 이행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에 있는 부지를 말
한다)2).
주) 1) 공적규제지역 :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임지 중 공익임지, 상수원보호구 
       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습지보호구역, 제
       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게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
       호구역,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2) 필지가 1만㎡이상이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일부분에 건축되어 필지내의 환경‧물리적 특
성과 토지이용상황이 다양한 경우 이를 분리해서 제5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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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으로 분류하는 지역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해위험이 있는 연
약지반이나 개별법 상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 임상도 4영급이상 지역, 생태자
연도 1등급으로 분류된 지역 등이다. 
 한편 개발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하여 5등급으로 우선 분류하는 지역은 종전
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법상 개발진흥지구, 집단 취락지구, 제2종지
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다른 법령
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적법훼손지 등이다.
이와 같이 우선등급 분류단계는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이용과 개발
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적성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오류와 지역의 
자의적인 개발결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적성이 분명한 기개발지들을 
미리 분류함으로써 적성평가 절차와 시간을 절약하도록 되어있다.
2) 토지적성평가지표의 선정 및 분류
적성평가지표는 토지적성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조사의 편이
성에 따라 <표 2-2>의 대표평가지표와 대체평가지표로 구분되어있다. 각 지자체
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표평가지표를 사용하여 토지적성을 평가하여야 하나, 지역
특성상 대표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가능지표 중에서 평가지표를 선정할 수 있
다.
3) 지표조사 및 적성평가 DB구축 
토지적성평가에 사용하는 지표는 크게 GIS 분석과 속성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조사한다. 여기서 GIS분석방법은 표고와 경사도를 조사하는 방법과 공공시설물 
접근성과 같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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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적성평가지표의 구분
적 성 평가요인 대표평가지표 대체가능지표
개발적성
물리적
특  성
▪경사도
▪표고
-
토지이용
특  성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지가수준
▪도시용지 인접비율
공간적
입지성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농업적성
물리적
특  성
▪경사도
▪표고
-
토지이용
특  성
▪경지정리면적비율
▪전‧답‧과수원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공간적
입지성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
보전적성
물리적
특  성
▪경사도
▪표고
-
토지이용
특  성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녹지자연도 상위등급 비율
▪임상도 상위등급 비율
공간적
입지성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
 자료) 토지적성평가지침. 2003. 건설교통부.
우선 속성분석 지표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및 입지여건을 나타내는 지표
로서,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보전지역면적비율 등을 법정리 단위로 조사
한다. 이들 지표는  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생태자연도 등을 기초로 도면조사와 
속성분석을 통해서 조사한다.  
그 다음 GIS 분석을 통해 조사하는 지표로서 경사도와 표고, 그리고 재해위험
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은 필지별로 조사한다. 그리고 공간적 입지성을 나타내는 
지표, 즉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기개발지와의 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보
전지역과의 거리등은 필지 단위로 GIS분석을 통해 도면상의 직선거리를 조사한
다. 지표별 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조사방법을 요약하면 <표 2-3>와 같다.(좀
더 상세한 지표별 상세내용 및 조사방법은 부록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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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를 조사하는 기초자료는 편집지적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
특성자료, 국공유지 대장, 각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리정보도면 
등을 활용한다. 이들 도면은 <표 2-4>의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도면을 
이용하여 구축하게 된다. 
<표 2-3> 평가지표별 조사방법  
구분 평가지표 필요도면 및 자료 분석방법
물리적 
특성 
표고  편집지적도, 수치지형도
필지별 표고 
그리드의 
산술평균
경사도  편집지적도, 수치지형도
필지별 경사도 
그리드의 
산술평균
재해발생위험지역 지자체 지원 지자체별 주제도 작성
지역
특성
도시용지비율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최소행정구역
(법정동․리)별 
비율측정
용도전용비율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도시용지 인접비율 편집지적도,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경지정리지역비율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전‧답‧과수원면적비율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생태자연도상위등급비율 자연환경현황도내 생태자연도등급
녹지자연도상위등급비율 자연환경현황도내 녹지자연도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산림이용기본도
공적규제지역비율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지가수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공간적
입지
특성
기개발지와의 거리  편집지적도 +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개별필지와 
측정대상지역
(시설)과의 
최단거리 측정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편집지적도 + 지자체 지원
도로와의 거리  편집지적도 + 지자체 지원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편집지적도 +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편집지적도 +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과의 거리
하천전산화도면(하천현황도, 저수지현
황도, 상수원보호구역현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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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지리정보도면의 종류 
도 면 종 류 관리기관 축 척 비 고
지적도
LMIS상의 연속지적도 지방자치단체 - -
토지특성도 국토지리정보원 1:5,000 Arcgis
지적도면전산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1:500 내지 
1:6,000 Autocad
지가현황도 지자체 1:5,000 Autocad, Mapinfo 등
지형도 수치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 1:5,000 Autocad
주제도
자연환경현황도(생태자연도, 
임상도, 녹지자연도) 환경부 1:25,000 Geomedia
산림이용기본도 산림청(임업연구원) 1:25,000 Geomania
집수구역도(저수지현황 
전산자료)
농업기반공사 1:25,000 Arcgis
하천유역도(수자원단위지도
에 포함) 한국수자원공사 1:25,000 Arcgis
수치지질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0,000 Arcgis
주) LMIS: 토지종합정보망 
4) 평가기준의 설정 및 표준화
적성평가기준은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지표의 평가기준을 같은 
단위로 변환시키는 작업, 즉 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적성평가기준을 표준화
하는 작업은 면적비율을 추출하여 표준화하는 방법,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적정
임계치를 설정하는 방법, 퍼지함수를 이용하여 적정임계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의 
세 가지를 활용한다. 
면적비율을 추출하는 방법은 경지정리면적비율과 같이 리별로 면적비율을 추
출하여 이를 표준화하는 방법이고, 중력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공공편익시설물 
접근성과 같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효용이 떨어지는 지표를 중력모형을 이용
하여 적정거리구간별 점수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경지정리지역 접근성이
나 경사도, 표고 등은 퍼지함수를 이용하여 적정거리구간을 설정하고 점수값을 
산정한다.7) 
18
이러한 지표별 적성평가기준은 현지조사(field test)를 통하여 통계수치나 도면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과 결과들을 점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조
정하여 사용한다. 
5) 평가지표별 가중치 결정
한 필지의 토지적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앞에서 제시한 각 평가지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크기는 각각 다르다. 따라서 지표별 평가기준은 지표가 가진 상대
적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는 바, 이것이 지표별 가중치이다. 지
표별 가중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복
잡한 방법론과 절차가 필요하여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자칫 자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전국적
으로 통일된 <표 2-5>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표 2-5> 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 개발적성 가중치 농업적성 가중치 보전적성 가중치
경사도 0.141 0.189 0.116
표 고 0.101 0.140 0.124
도시용지비율 0.165
용도전용비율 0.135
기개발지와의 거리 0.283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0.175
경지정리지역비율 0.223
전‧답‧과수원면적비율 0.153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0.148 0.146
절대보전지역과의 거리 0.147 0.165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0.264
절대보전지역면적비율 0.185
  자료) 토지적성평가지침. 2003. 건설교통부.
7) 지표별로 평가기준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채미옥 외. 2002.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관
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기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pp147∼19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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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문별 적성값 산정
개별필지가 가진 특성에 지표별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곱하여 개발적성값, 농
업적성값, 보전적성값을 구한다. 각 필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경사도, 표
고 등)과 공간적 입지성(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 편익시설거리, 절대보전지역으
로부터의 거리 등), 그 필지가 속해있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특성(토지용도별 구
성비, 용도전용 비율, 경지정리지역비율, 절대보전지역비율 등)에 지표별 평가기
준과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필지별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값을 
도출한다. 
7) 종합적성값 산정 및 적성등급 구분 
필지별 개발적성값, 농업적성값, 보전적성값을 합산하여 종합적성값을 도출한
다. 종합적성값은 표준점수값으로 환산하여 표준편차의 크기에 따라 5개등급으
로 구분한다.
  종합적성값 = 개발적성값 ± 농업적성값 ± 보전적성값)
<표 2-6> 종합적성등급 구분 
적성등급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표준편차 Zi<-1.5 -1.5≤Zi<-0.5 -0.5≤Zi<+0.5 0.5≤Zi<1.5 Zi≥1.5
   자료 : 토지적성평가지침. 2003. 건설교통부
여기서 5개 등급은 하위등급으로 갈수록 개발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보전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제1등급은 
보전적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제5등급은 개발적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보전적성이 강한 상위 등급의 경우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농지가 많은 곳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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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성지역(생산관리지역)으로, 산지 및 생태보전지역이 많은 지역은 보전적성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적성등급을 구분할 때 절대점수값의 크기에 따라 등급 구분을 하지 
않고, 상대점수값 즉 표준점수값으로 환산하여 표준편차의 크기를 일정범주로 
잘라서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절대보전이 필요한 
조건을 가진 땅과 절대개발이 필요한 조건을 가진 땅은 이미 우선 보전등급과 
개발등급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적성값에 기초해서 등급을 구분하는 필지는 지
역의 개발수요나 정책방향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결정될 수 있는 땅이다. 따라서 
표준화점수값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보전성이 높은 땅을 상위등급으로 구분하
고, 상대적으로 보전성이 낮고 개발성이 높은 땅을 하위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다. 둘째, 모든 지자체는 당해지역 내에서 일정 비율의 개발지가 필요하기 때문
에 어느 지역이건 일정 면적의 개발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8) 현지실정 및 지자체 의견의 반영
상기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적성 평가값과 그에 따른 적성구분 내용은 현지검증 
과정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현지검증을 거쳐서 확정된 토지적성등
급에 기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관리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
역을 구분할 때에는 토지적성등급을 기초로 국가정책목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개발 및 보전계획,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 평가체계Ⅱ의 평가절차
평가체계Ⅱ는 동일한 적성평가체계 내에 속해있지만 상술한 평가체계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이나 기준 또한 개정된 토지적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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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침에 의해 크게 변화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평가체계Ⅱ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해 평가체계Ⅱ가 평가체계Ⅰ과 다른 특징을 살펴보고, 2002년 12월에 제정
된 토지적성평가지침과 2003년 6월 개정된 지침에서 달라진 내용을 짚어본 다음 
평가체계Ⅱ의 방법과 절차를 서술하기로 한다. 
1) 개념 
평가체계Ⅱ는 특정사안에 의해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도
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등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적성평가이다. 평가체계Ⅱ는 평가체계Ⅰ과는 크게 대비되는 몇 가지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첫 번째 대비되는 특성은 절대평가법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체계Ⅰ은 상
대평가주의를 택하고 있어 지표별 평가기준을 도출할 때 당해지역의 자료를 분
석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적성값을 기초로 등급을 구분할 때 당해지
역의 필지별 적성값을 표준화하여 표준편차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평가체계Ⅱ는 지역별로 그 지역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절대평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모든 지역에서 토
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단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평가체계Ⅰ은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값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해서 필
지별 적성값을 구한다. 그러나 평가체계Ⅱ는 개발적성값 만을 산정하여 등급구
분을 한다. 즉 개발적성값의 크기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임계치 보다 클 경우 개발
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발이 어렵게 되어있다. 셋째, 평가체계Ⅰ은 5단
계의 등급구분체계로 되어 있지만 평가체계Ⅱ는 A․B․C  3개 등급으로 구분된
다. 적성값의 크기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며, 등급구분도 3
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넷째, 평가체계Ⅰ은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정보로서 토지
적성등급을 감안하여 계획가가 개발 또는 보전지역을 구분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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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평가체계Ⅱ는 개발과 보전의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표 2-7> 평가체계Ⅰ·Ⅱ의 비교
구분 평가체계Ⅰ 평가체계Ⅱ
평가의 기본개념 상대평가 절대평가
기초지표 대표지표와 대체지표 용도지역별로 상이
평가기준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 통일된 기준
지표별 가중치 적용 비적용
등급구분 5개 등급 3개 등급
적성값 산정방법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값을 
종합하여 산정
개발적성값만을 산정
활용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
계획가의 판단에 따라 개발과 보전 
결정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
개발과 보전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
2) 평가체계Ⅱ의 신·구 지침 비교
적성평가제도가 도입되고 토지적성평가지침이 2002년 말에 제정된 이후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이 평가체계Ⅱ이다. 평가체계Ⅱ는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당시 
고려되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도입되어 2002년 말 제정된 토지적성평가지침(구지
침)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평가체계Ⅱ에 대한 평가방법과 기준 등이  
구지침에서는 예시적인 내용으로 제시될 수  밖에 없었다. 평가체계Ⅱ의 명칭 또
한 처음에는 “기타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로 명명되었으나, 
2003년 6월 개정된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 평가체계Ⅱ로 변경되었고, 그 기준이
나, 평가방법 등도 대폭 수정되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시적 단일 평가기준표(<표 2-8>)에서 용도지역별로 세분된 절대평가
기준표(<표 2-9>∼<표 2-12>)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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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기준(구 지침) 
구분 부 문 평가지표 기 준 점수 비고
우선
보전
대상
자연부문
생태자연도 1․2등급, 별도관리지역 -
․절대 보전등급(A)
임상도(영급) 3영급이상인 지역 -
수질부문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거리 500m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500m이내인 지역 -
호소․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의 거리
300m이내인 
집수구역 -
농업부문 경지정리지역(농업진흥구역 포함) 해당지역 -
기타부문
재해발생위험지역 해당지역 -
보전지역 해당지역 -
세부
평가
기준
물리적
특  성
경사도
15도 미만 100
․지역여건에 따라 임계치 
변경 가능15∼20 60
20도 초과 20
표  고
100m 미만 100 ․평균표고 높은 지역은
  지역평균표고 감안하여결정
․방재시공 및 토지의 경사도에 
따라 임계치 조정 가능
100∼150m 60
150m 초과 20
토지이용
특  성
토양적성등급
답 4등급, 
전‧과수원 3‧4등급 100
․지역여건에 따라 임계치 
변경 가능
답 3등급, 
전․과수원 2등급 60
답 1등급, 
전‧과수원 1등급 20
도시용지비율
5% 초과 100
․지역여건에 따라 임계치 
변경 가능1∼5% 60
1% 미만 20
용도전용비율
1% 초과 100
․지역여건에 따라 임계치 
변경 가능0.5∼1% 60
0.5% 미만 20
공간적
입지성 
농업진흥지역
으로부터의 거리
1㎞ 초과 100
․하수처리시설 등의 환경오
염방지시설을 갖출 경우 이
격거리 하향조정 가능
․지역별 평균분포거리 분석
후 임계거리 조정
0.5∼1㎞ 60
0.5㎞ 미만 20
보전지역으로
부터의 거리
1.5㎞ 초과 100
0.5∼1.5 60
0.5km 미만 20
기개발지와의 거리
1km 미만 100
․지역별 평균분포거리 분석
후 임계거리 조정1∼3km 60
3km 초과 20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1km 미만 100
․지역별 평균분포거리 분석
후 임계거리 조정1∼4km 60
4km 초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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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토지적성평가 지침에서의 평가체계Ⅱ는 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표 2-8>
을 참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지역에 적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사용하도
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시적 기준을 기초로 지자체마다 자기 지
역에 적정한 기준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2003년도 상반
기에 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를 용도지역별로 작성
하여 제시하였다.
<표 2-9> 녹지지역에 대한 평가체계Ⅱ 평가기준(개정지침)
구 분 부 문 평가지표 기 준 점수 비고
보전
대상
지역
판정
기준
자연
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
해당 
지역안에 
있는 
평가대상
토지는 
A등급(보
전등급) 
부여
 임상도(영급) 4영급 이상인 지역 -
수
질
보
전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500m 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 이내인 
집수구역 -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거리 500m 이내인 집수구역 -
개발
가능
지역
판정
기준
물
리
적
특
성
경사도
15도 미만 100
15도 이상 ~ 20도 미만 60
20도 이상 20
표  고
기준표고로부터 표고차 50m 미만 100
50m 이상 ~ 150m 미만 60
150m 이상 20
지
역
특
성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10% 미만 100
10% 이상 ~ 25% 미만 60
25%이상 20
도시용지비율
5%이상 100
1%이상 ~ 5%미만 60
1% 미만 20
공간
적
입지
특성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1.5㎞ 이상 100
0.5㎞ 이상 ~ 1.5㎞ 미만 60
0.5km 미만 20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1㎞ 미만 100
1㎞ 이상 ~ 4㎞ 미만 60
4㎞ 이상 20
주)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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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관리지역에 대한 평가체계Ⅱ 평가기준(개정지침)
구 분 부 문 평가지표 기 준 점수 비고
보전
대상
지역
판정
기준
자연
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
해당 지역안에 
있는 
평가대상토지는 
A등급(보전등급) 
부여
 임상도(영급) 4영급 이상인 지역 -
수질
보전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500m 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 
이내인 집수구역
-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거리 
500m 이내인 집수구역 -
개발
가능
지역
판정
기준
물리적
특성
경사도
15도 미만 100
15도 이상 20도 미만 60
20도 이상 20
표  고
기준표고로부터 표고차 
50m 미만 100
50m이상 ~ 150m미만 60
150m 이상 20
지역
특성
경지정리지역비율
10% 미만 100
10% 이상 ~ 25% 미만 60
25% 이상 20
도시용지비율
4% 이상 100
2% 이상 ~ 4% 미만 60
2% 미만 20
공간적
입지
특성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1.5㎞ 이상 100
0.5㎞이상 ~ 1.5㎞미만 60
0.5㎞ 미만 20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1㎞ 미만 100
1㎞ 이상 ~ 4㎞ 미만 60
4㎞ 이상 20
주)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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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농림지역에 대한 평가체계Ⅱ 평가기준(개정지침)
구 분 부 문 평가지표 기 준 점수 비고
보전
대상
지역
판정
기준
자연보
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
해당 
지역안에 
있는 
평가대상토
지는 
A등급(보전
등급) 부여
임상도(영급) 4영급 이상인 지역 -
수질보
전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500m 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 
이내인 집수구역
-
호소‧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거리
500m 이내인 집수구역 -
개발
가능
지역
판정
기준
물리적
특성
경사도
15도 미만 100
15도 이상 ~ 20도 미만 60
20도 이상 20
표  고
기준표고로부터 표고차 
50m 미만 100
50m 이상 ~ 150m 미만 60
150m 이상 20
지역
특성
경지정리면적비율
50% 미만 100
50% 이상 ~ 75% 미만 60
75% 이상 20
보전임지비율
50% 미만 100
50% 이상 ~ 75% 미만 60
75% 이상 20
공간적
입지
특성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1.5㎞ 이상 100
0.5㎞ 이상 ~ 1.5㎞미만 60
0.5㎞ 미만 20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1㎞ 미만 100
1㎞ 이상 4㎞ 미만 60
4㎞ 이상 20
주)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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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특수시설설치지역에 대한 평가체계Ⅱ 평가기준(개정지침)
구분 부 문 평가지표 기 준 점수 비고
보전
대상
지역
판정
기준
자연
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
해당 
지역안에 
있는 
평가대상
토지는 
A등급(보
전등급) 
부여
임상도(영급) 4영급 이상 지역 -
수질
보전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500m 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 이내인 
집수구역2)
-
호소‧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거리
500m 이내인 집수구역 -
개발
가능
지역
판정
기준
물리적
특성3)
경사도
15도 미만 100
15도 이상 ~ 20도 미만 60
20도 이상 20
표 고
기준표고로부터 표고차 50m 
미만
100
50m 이상 ~ 150m 미만 60
150m 이상 20
지역
특성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10% 미만 100
10% 이상 ~ 25% 미만 60
25% 이상 20
공적규제지역비율
10% 미만 100
10% 이상 ~ 15% 미만 60
15% 이상 20
공간적
입지특
성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1.5㎞ 이상 100
0.5㎞ 이상 ~ 1.5㎞ 미만 60
0.5㎞ 미만 20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0.5㎞ 이상 100
0.2㎞ 이상 ~ 0.5㎞ 미만 60
0.2㎞ 미만 20
주: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시설지는 개발대상지역 판
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음
   2)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
   3) 특수시설설치지역의 기준표고는 해당 사업부지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하며, 스키장의 경우에는 물
리적 특성지표(경사도, 표고)를 평가에서 제외
평가체계Ⅱ를 위한 평가기준표가 제시되는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이외에 골프장, 스키장과 같은 특수시설설치지
역이다. <표 2-9>∼<표 2-12>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별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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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이다.
둘째, 적성평가 지표를 대폭 축소하였다. 우선보전등급으로 분류되던 개별법
상의 보전지역을 우선보전대상 지표에서 삭제하였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 임상
도 3영급지도 우선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선보전지역의 요건을 대폭 축소
하였다. 이와같이 우선보전지역 요건을 축소한 이유는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개
별법에서도 일정 범위의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나, 평가체계Ⅱ에서 우선보전등급
으로 분류되면 거의 개발이 어렵게 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세부적성평가 지표 중에서 기초자료 수집의 편이성 측면에서 토양적성
등급과 같이 별도의 기초작업을 해야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지역경계가 불합리
하여 정확한 지역정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부터
의 거리” 지표를 삭제하였다. 
<표 2-13> 신‧구지침의 우선보전등급대상 지표 비교
구 지침 개정 지침
․생태자연도 1․2등급,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임상도(영급) 3영급이상인 지역 ․임상도 4영급이상인 지역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거리로
부터 500m이내인 지역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의 500m이
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동일수계지
역내 1㎞이내인 집수구역
․호소․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
터의 300m이내인 집수구역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경지정리지역(농업진흥구역 포함) -
․재해발생위험지역 -
․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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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적성평가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을 점수법에서 비율법으로 변경하고, 개
발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는 임계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다. 구 지침상의 등급구
분 기준은 적성평가값이 400점을 넘으면 보전등급(A)으로 구분하고, 적성평가값
이 400∼500점 사이이면 중간등급(B)으로, 500점을 넘으면 개발등급(C)으로 구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지침에서는 적성값이 만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등급을 구분
하도록 하였다. 즉 필지별 적성값이 만점의 40%(240점) 미만이면 보전적성등급
(A), 40%∼60%(360점) 미만에 해당되면 중간등급(B),  60%(360점) 이상이면 개발
적성등급(C)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표 2-14> 적성등급의 분류 기준
구 지침 개정 지침
적성값 범위 등 급 적성값 범위 등 급
S≤400 A(보전) S<만점의 40%(240점) A(보전)
400<S≤500 B(중간) 만점의 40%≤S<60%(360점) B(중간)
S>500 C(개발) S≥만점의 60%(360점) C(개발)
넷째, 등급판정 방법도 변화하였다. 구 지침에서는 개별적인 적성평가를 해야
하는 필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필지별로 등급을 구한 다음 등급별 분포를 기초로 
개발의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평가대상 지역 내 필지 중에서 A등급
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용도로 분류하고 C등급이 50%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개발용도로 분류하며, A등급 및 C등급이 각각 50% 이하인 경우에는 B등
급을 어느 용도로 분류할지를 먼저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지구의 용도
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30
그러나 개정 지침에서는 필지별 적성값을 가중평균하여 종합적성값을 구한 다
음 만점 대비 비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즉 종합적성값이 만점의 
40%미만인 경우 보전적성등급으로, 40%∼60%미만인 경우 중간적성등급으로, 
종합적성값이 60%이상인 경우 개발적성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다섯째, 근소한 특성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급간별 점수값의 급격한 차이로 인
하여 나타나는 등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지표
별 점수값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체계Ⅱ는 명칭부터 기초지표, 기준, 등급 구분방법 등이 크게 
변화하였는바, 이하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평가체계Ⅱ의 평가방법과 기준 
등을 서술하기로 한다. 
3)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체계Ⅱ의 개략적인 절차는 평가체계Ⅰ과 비슷하다. 다만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기초자료와 분석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적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기본개념이나 평가방법, 기준 등이 평가체계Ⅰ과는 크게 다르다. 
<그림 2-2> 평가체계Ⅱ의 절차 
(1) 우선등급 분류
(보전)
( ) 
( )
(2) 평가지표
대체선정
(3)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 ) (4)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활용
(7) 적성등급 분류
(3개 등급)
( ) 
( )
(6) 종합적성값
산정
( ) 
(5) 특성별
점수값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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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등급 분류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도 보전성이나 생산성이 뚜렷한 필지는 세부평
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보전등급(A등급)으로 분류한다. 우선보전등급으로 
구분하는 필지는 <표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태자연도1등급이나 별도관리
지역, 임상도4영급 이상인 지역들이다.  
<표 2-15>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과 기초자료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 기초자료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임상도 4영급이상인 지역 임상도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
부터 500m이내인 지역 하천현황도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동일수계지역내 1㎞이내
인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현황도, 
집수구역도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저수지현황도, 집수구역도
(2) 평가지표선정
평가체계 Ⅱ는 <표 2-16>에서 제시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
역현황을 고려하여 그 평가지표의 일부를 다른 평가지표로 대체하여 사용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 2-17>의 평가지표군에 
있는 다른 지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지표별 평가기준
개정지침에서 마련한 평가체계Ⅱ의 평가기준은 절대평가법을 채택하였다.  평
가지표별 평가기준은 <표 2-18>의 개발가능지역 평가기준의 급간 기준을 사용하
되,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급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시된 급간
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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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지형지세에 의존하여 개발․설치하는 도시계
획시설(골프장․스키장․유원지․공원 등)이나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
획 및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위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평가기준이 적정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수시설을 위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표 2-16> 평가체계Ⅱ의 평가지표
용도지역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
물리적특성 지역특성 공간적입지성지표
녹지
지역
경사도 도시용지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임상도 4영급이상인 지역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
로 부터 500M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
터 동일수계지역내 1km이
내인 집수구역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
위선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표고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관리
지역
경사도 도시용지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표고 경지정리면적비율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농림
지역
경사도 보전임지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표고 경지정리면적비율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자연환경
보전
경사도
생태자연도 
상위등급 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표고 공적규제지역비율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특수시설
설치지역
경사도
생태자연도 
상위등급 비율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표고 공적규제지역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표 2-17> 평가지표군
평가특성 평 가 지 표 군
물리적 특성 경사도, 표고, 재해발생위험지역
지역특성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경지정리면적비율, 전‧
답‧과수원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
제지역면적비율, 녹지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임
지비율, 지가수준
공간적 
입지특성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공
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 저수지와의 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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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개발가능지역 평가기준의 급간기준
구분 평가지표 대상지역 기  준 점 수
물리적 
특성 
경사도
녹지, 관리, 농림,
특수시설설치지역
15도 미만 100
15도 이상 ∼ 20도 미만 60
20도 이상 20
자연환경보전지역
18도 미만 100
18도 이상 20도 미만 60
20도 이상 20
표 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특수시설설치지역
기준표고로부터 표고차 50m 미만 100
50m 이상 ∼ 150m 미만 60
150m 이상 20
주변지역 
특성
도시용지
비율
녹지지역
5%  이상 100
1%이상 ∼ 5% 미만 60
1%  미만 20
관리지역
4%  이상 100
2%이상 ∼ 4% 미만 60
2%  미만 20
경지정리
면적비율
관리지역
10%  이상 100
10%이상 ∼ 25% 미만 60
25%  미만 20
농림지역
50%  이상 100
50%이상 ∼ 75% 미만 60
75%  미만 20
생태
자연도 
상위등급
비율
녹지,특수시설설치지역
10%  미만 100
10% 이상 ∼ 25% 미만 60
25%  이상 20
자연환경보전지역
50%  미만 100
50% 이상 ∼ 75% 미만 60
75%  이상 20
보전임지
비율 농림지역
50%  미만 100
50% 이상 ∼ 75% 미만 60
75%  이상 20
공적규제
지역비율
자연환경보전,
특수시설설치지역
10%  미만 100
10% 이상 ∼ 15% 미만 60
15%  이상 20
공간적 
입지성
공공편익시
설과의 거리
녹지, 관리, 농림,
특수시설설치지역
1㎞ 미만 100
1㎞ 이상 ∼ 4㎞ 미만 60
4㎞ 이상 20
자연환경보전지역
2㎞ 미만 100
2㎞ 이상 ∼ 4㎞ 미만 60
4㎞ 이상 20
경지정리지
역과의 거리 특수시설설치지역
0.5㎞ 이상 100
0.5㎞ 이상 ∼ 0.2㎞ 미만 60
0.2㎞ 이만 20
공적규제지
역과의 거리
녹지, 관리, 농림,
특수시설설치지역
1.5㎞ 이상 100
0.5㎞ 이상 ∼ 1.5㎞ 미만 60
0.5km 미만 20
자연환경보전지역
1㎞ 이상 100
0.5㎞ 이상 ∼ 1㎞ 미만 60
0.5km 미만 20
주) 특수시설 중 스키장의 경우는 물리적 특성지표(경사도, 표고)를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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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성값 산정 및 적성등급의 구분
우선분류대상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상기 기준표에 의거하여 지표별 평가점수
를 합산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을 산출한다. 개정지침에서는 지표별 평가기
준이 급간 별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선보간법8)을 이용
하여 급간별 점수값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급간 차이에 따른 급격한 
점수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급간 별로 세분된 점수값을 산정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평가체계Ⅱ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를 하
고 그 평가결과는 <표 2-19>와 같은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평가체계Ⅱ의 적성등급은 두 단계에 걸쳐 도출된다. 평가대상토지별 적성등급
은 평가대상 토지가 하나일 경우 적성값 만점에 대한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의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 기준에 의한 평가대상토지별 적성등급을 판
정한다. 그러나, 평가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평가대상토지별로 산정
된 적성값을 평가대상토지별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종합적성값(S)을 산출하고, 
8) 직선보간법의 적용 사례 : 녹지지역에서 평가체계Ⅱ를 적용할 경우, 해당 필지의 경사도가 18도이면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서는 60점으로 평가되나, 직선보간법을 적용하면 상한치인  15도의 100점
과 20도의 20점을 배분하여 다음과 같이 52점의 점수값을 산출함. 
  직선보간법 적용 점수값 =〔 (최대점수-최소점수) / (최대측정치-최소측정치)〕× (필지특성치-최소측
정치) + 최소점수= (100-20)
(15-20)
 × (18-20) + 20 = 52점 
   0
20
40
60
80
100
120
20 19 18 17 16 15
경사도
점수
 
    자료) 토지적성평가지침. 2003.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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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에 대한 종합적성값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표 2-19> 평가대상토지별 토지적성평가 조사표 (녹지지역 사례)
구분 부문 평가지표 기 준 기준점수(A)
해당여부
․측정치(B)
점수(값)
(C)
보전
대상 
지역
판정
기준
자연
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 □ -
임상도(영급) 4영급 이상인 지역 - □ -
수질
보전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500m 이내인 지역 - □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 
이내인 집수구역 - □ -
호소‧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거리 500m 이내인 집수구역 - □ -
개발
가능
지역
판정
기준
물리
적
특성
경사도
15도 미만 100
15도 이상 20도 미만  60
20도 이상  20
표  고
50m 미만 100
50m 이상 150m 미만  60
150m 이상  20
지역
특성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10% 미만 100
10% 이상 25% 미만  60
25% 이상  20
도시용지 비율
5% 이상 100
1% 이상 5% 미만  60
1% 미만  20
공간
적
입지
특성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1.5㎞ 이상 100
0.5㎞ 이상 1.5㎞ 미만  60
0.5㎞ 미만  20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1㎞ 미만 100
1㎞ 이상 4㎞미만  60
4㎞ 이상  20
평가대상토지 적성값 (D=∑C)
만점대비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 비율(%) (E)
적   성   등   급 (F)         □ A등급   □ B등급   □ C등급
자료) 토지적성평가지침. 2003.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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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평가체계Ⅱ의 적성등급 산정방법
구  분 방 법  및  기 준
단일 필지 
적성값 
산정 및 
등급 구분
①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D)이 만점의 40%미만인 경우 : 
보전적성등급(A등급)
②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D)이 만점의 40%이상 60%미만인 
경우 : 중간적성등급(B등급)
③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D)이 만점의 60%이상인 경우 : 개
발적성등급(C등급)
여러 필지
1단계: 
적성값 
산정
①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 산정
② 필지별 적성값을 필지별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대상지역 전
체의 종합적성값(S) 산정
2단계: 
대상필지 
전체의 
등급 결정
① 종합적성값(S)이 만점의 40%미만인 경우 : 보전적성등급
(A등급)
② 종합적성값(S)이 만점의 40%이상 60%미만인 경우 : 중간
적성등급(B등급)
③ 종합적성값(S)이 만점의 60%이상인 경우 : 개발적성등급
(C등급)
따라서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필지에 대해 적성평가를 해서 
필지별 등급이 하나는 B등급, 하나는 C등급이 도출되었다고 해도, 종합적성값은 
필지별 적성값을 기초로 가중평균하여 등급을 구분하므로 전체 등급은 C등급으
로 평가될 수 있다.
 <표 2-21> 평가체계Ⅱ의 평가표(예)
연번 행정구역
면적(㎡)
(A)
평가대상
토지적성값
(B)
면적×평가대상토지
별적성값
(C=A×B)
토지
적성
등급
제척
여부
1 ○○면 △△리 임야 100 300 30,000 B X
2 ○○면 △△리 답 200 400 80,000 C X
합 계 300 (D) 110,000.0 (E) 
종합
판정
결과
종합적성값(S) 367점
만점대비 종합적성값 
비율(%) 61.1%
종합적성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주) 종합적성값(S)은 면적×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의 합계(E)를 면적합계(D)로 나눈 가중평균적성
값이며, 이때 종합적성값은 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된 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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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적성등급의 판단
종합적성등급이 보전적성등급(A등급)으로 평가된 경우는 개발사업을 위한 도
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고, 개발적성등급(C등급)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중간적성등급(B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결정된 시설이거나, 도시계획시설 중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인 경우, 당
해 지역의 토지수급 상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6) 적성등급의 검증 및 조정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기초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이를 검증하여 사실관계에 따
라 적성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7. 외국사례9)
1) 미국
미국에서는 토지적성평가방법의 하나로 토지 및 지역적성평가법(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 : LESA)을 사용하고 있다.  LESA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농지전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토지이용을 결정할 때 기초로 할 
수 있는 분석적인 평가수단이 없다는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강구되었다. 
LESA는 토지의 생산성만이 아니라 토지가 지닌 공간적 입지성과 인문․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LESA는 토지의 
용도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생태학적인 개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적성평
가를 시도한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농
9) 채미옥․지대식. 전게서. pp9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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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산지, 습지, 목장 등의 다양한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LESA를 활
용하고 있고, 특히 농지부문에서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고 우량 농지를 보전
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1) LESA의 목적과 법적 근거
LESA는「농지보전법(Farm Protection Act)」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LESA는 
농지의 적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존해야할 우량농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
초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10)
(2) LESA의 기초자료
LESA는 토지평가(Land Evaluation : LE)와 지역평가(Site Assessment : SA)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토지적성평가 방법이다. 
LE는 토질, 투수성 등의 토양을 기초로 농지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농지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토지능력등급(Land Capability Classification)이나 토
양생산성(Soil Productivity Ratings), 토양잠재력(Soil Potential Ratings), 중요 농
지 등급(Important Farmland Classes) 자료 중에서 선택해서 활용하고 있다.
한편 SA는 농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SA는 토양요소 이외의 농지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다음 <
표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적 요소, 개발요소, 보전요소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3) LESA위원회의 구성
LESA의 특징은 지방의 인적자원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다. 
10) Ralph Grossl. 1994. "Farm Land Preservation: A Decade Later". A Decade with LESA: The Evolution of 
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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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A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LESA를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LESA위원회에는 LESA 수행 절차와 방법 등을 훈련받은 전문가, 지방 공무원,  
지역 농민, 계획가 등이 포함된다. LESA위원회의 위원은 LESA위원회에 법적 합
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 정부 관료나 지방정부 관료가 임명한다.
<표 2-22> LESA지표
구      분 세부 지표
LE 지표 ․토지능력등급, 토양생산성, 토양잠재력
․우량농지등급 
SA 지표
SA-1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연관이 있는 비토양요소(non-soil 
factors)    
․필지크기(세분화 정도)
․농업용지 비율
․주변 토지이용과의 양립성
․필지형태
․경작가능지 비율
․농업투자 수준
․농업기반시설 수준
․소유권 분포
․관개수리시설 
SA-2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타용도로의 전용압력을 나타내는 
요소 )
․용도지역 지정
․주변지역의 도시 및 농업개발용지 비율
․상하수도
․소방서 등의 공공편익시설 이용가능성
․도로상태
․도시중심지나 도시성장 경계지역과의
  거리
․보전농지와의 거리  등
SA-3
(기타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등의 공적가치를 나타내는 요소)
․공공녹지(보존녹지)
․교육적 가치가 있는 토지
․역사적 건물이나 부지
․습지
․풍치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적 민감지역
․범람예방지역
자료 : Pease, J. R. and Coughlin, R. E.. 「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 A Guidebook 
      for Rating Agriculture Lands」. 2nd ed. pp61-64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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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A 위원회의 임무는 그 지역에서 적절하고 중요한 적성평가항목을 결정하
고, 평가항목별 점수, 가중치, 임계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같은 LESA 
위원회의 운영은 지역특성과 농민의 경험을 LESA 점수체계에 반영할 수 있어 
LESA의 지역설득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11)   
(4) LESA의 평가방법 및 절차
LE와 SA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적절한 항목을 선정한 다음, 각종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LESA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각 항목 별 점수와 가중치를 
도출한다. 항목별 점수와 가중치가 도출되고 나면, 토양요소와 주변의 인문․사
회 환경적 요소간의 상대적 비율(LE : SA)을 적용한 후, LE값과 SA값을 합하여 
평가대상 토지의 1차적인 LESA값을 구한다.
여기서 LE : SA간의 비율은 국가정책이나 지방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즉 LE : SA의 비율이 0.2 : 0.8이
라면 농지의 생산성을 크게 좌우하는 토양적인 요소보다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더 중시하여 개발 지향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의 경우는 토양
요소를 주변여건보다 중시하여 농지보전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겠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 예로 펜실베니아의 랭카스터군(Pennsylvania의 Lancaster County)에
서는 도시성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도시중심지 근처의 농지에 대해 높은 가
중치를 부여하여 보존되도록 유도한 예가 있으나,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도
시지역 가까이 있는 농지에 대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도시주변의 녹지
를 개발후보지 개념으로 보는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2)    
개략적인 LE, SA요소, 요소별 점수부여 및 필지별 토지적성값을 도출한 예를 
11)  Pease, J. R. and Coughlin, R. E. 전게서. pp31-36.
12)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와 같이 토양요인 : 사회․환경적 요인의 상대적 비율을 1:1로하여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중립적인 정책의지를 담고있는 경우도 있다.(Ontario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1997. A Guide to Land Evaluation and Area Review for Agriculture. 
pp5-12. ; Ottawa-Carleton. 1997. Land Evaluation and Area Review for Agriculture.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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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 <표 2-23>과 같다.
<표 2-23> LESA의 항목별 점수산정 및 가중치 부여 사례
Factor name
Factor
rating
(0-100)
Weighting
(total=
1.00)
Weighted 
factor
 rating
Land evaluation(site with one soil)
  1) Land capability
  2) Soil productibility
    Subtotals
Site assessment-1(agricultural use factors)
  3) Acreage of farm
  4) Farm investment
  5) Surrounding uses
     Subtotals
Site assessment-2(development pressure)
  6) Protection by plan or zoning
  7) Distance to sewer
     Subtotals
Site assessment-3(other factors):
  8) Scenic quality
     Subtotals
Total of factor weights(must equal 1.00)
Total LESA score(sum of weighted factor 
ratings)
68
62
100
80
60
90
70
50
×
×
×
×
×
×
×
×
0.30
0.20
0.50
0.15
0.05
0.10
0.30
0.06
0.05
0.11
0.09
0.09
1.00
=
=
=
=
=
=
=
=
20.4
12.4
32.8
15.0
4.0
6.0
25.0
5.4
3.5
8.9
4.5
4.5
71.2
자료) United States Soil and Water Conservation Society. 1996. National Agricultural 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 p14.
이와 같이 LESA는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적성평가항목에 대한 기계
적인 평가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평가결과를 지역적인 여건에 따
라 정책의지와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전술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LESA값은 도면에 표시하고 현지에 나아가 그 적
정성을 검토한 후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면 항목별 점수와 가중치들을 조정하
여 기준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나간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책목표에 따라 지역유형 구분에 필요한 임계치를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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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계치는 현지검증을 거쳐 결정된 필지별 항목별 적성값에 기초하여 지역유
형을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장기적인 농지보전 정책 
또는 개발정책에 따라 임계치(thresholds)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임계치 설정
과정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바, 임계치
에 기초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야 할 지역 유형 등을 구분하게 된다. 
LESA값이 임계기준치 이상인 토지와 이하인 토지를 도면화 하여 개발대상지역 
또는 보전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기초로 활용한다.
(5) LESA의 장점과 한계
첫째, LESA는 농지적성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에 합리적인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종래의 토양이나 경사도 등의 물리
적 요소 중심적 적성평가에서 탈피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나 개발압력, 문
화적 요건,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둘째, LESA는 지역별로 정해진 적성평가항목과 항목별 점수에 의거하여 평가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개인적인 편차 없이 일관성 있게 지역내 토지의 농지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LESA는 토양, 경사도 등의 기존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의 지식기반과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LESA는 지방 또는 시정책 결정자들이 건전한 토지이용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서, 적성평가항목과 항목별 점수 및 가중치 부여 
등을 지역에서(지역위원회) 개발하므로 지역적 특성만이 아니라 지역적 정책의
지와 목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LESA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긴 하나, LE항목의 점수값
과 SA 항목의 점수값을 결정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에 있어 주관적인 
요소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주관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ESA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조사방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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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6) LESA의 활용현황 
1991년도 미국에서 LESA활용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1개 주, 212개 지역
에서 LESA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38개 지역에서 농지의 적성평가에 
LESA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ESA는 농지의 적성평가외에 산
림지(FLESA : Forest Land Assessment and Site Assessment), 습지, 목장용지 등 
다양한 용도에 대한 적성을 평가하고 지역을 지정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13)
일리노이주는 1980년 주정부 차원에서 농지보호정책을 만들면서 LESA를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지평가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보전국
(State Department of Conservation)으로 하여금 LESA 지침을 마련토록 하여 지
방정부가 농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사용하도록 하였고, 펜실바니아법은 개발권을 
매입할 때 LESA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LESA는 농지적성평가만이 아니라 산지적성평가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버몬트는 1988년 「성장관리법(Growth Management Act, Act 2000)」에서 보전 
목적의 농지와 산지를 평가하는데 LESA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산지 및 
지역적성평가(Forest 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 : FLESA)」를 개발
하여 사유림 중에서 국유림으로 포함시키는 산림지를 선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
였다. 오레곤에서도 몇몇 군에서 LESA를 개발하여 최우량산림지, 우량산림지를 
지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2) 캐나다
캐나다의 토지적성평가방법은 미국의 LESA와 비슷한 「토지 및 지역평가
13)  Steiner, F. R. 1994. A Decade with LESA: The Evolution of 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 Soil 
and Water Conservation Society(U.S.).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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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Evaluation and Area Review : LEAR)」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LEAR를 개발하여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해오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농업식량부(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에서 LEAR를 개발하여 농지보전을 위한 기본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다. LEAR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
지 않았으나, 「주정책지침(Provincial Policy Statements, 1996)」에서 지방정부
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보전해야 할 농지를 파악하도록 한 규정을 LEAR를 사용
하도록 독려하는 기초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이제 LEAR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실제로 LEAR를 
적용한 예는 「오타와시(1997)」와「스톨먼트․던다스․글렌개리연합郡(United 
Counties of Stormont, Dundas and Glengarry : SDG연합郡, 2001)」 두 군데 밖
에 없다. 오타와시는 1997년도에 LEAR를 이용하여 전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
가를 하고 이를 기초로 오타와시 기본계획(Official Plan)을 수립하였다. SDG연
합에서는 2001년 8월에 이 지역 LEAR를 작성하여 군기본계획 수립에 사용하도
록 하였다.14)
LEAR의 내용과 방법론은 미국의 LESA와 유사하므로 LEAR에 대한 별도 서
술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LEAR을 직접 적용한 SDG연합郡의 LEAR 적용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SDG 연합郡의 LEAR 적용사례15)
① LEAR 개발배경
「SDG연합郡」은 3개 군을 통합한 통합군지역으로 군지역의 65%가 농지로 
14) Ottawa-Carleton. 1997. 전게서. ;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01.   
15) Jarvis, I. E. and McTavish, G. J. 2001. United Counties of Stormont, Dundas & Glengarry 
Agricultural Land Evaluation and Area Review(ALEAR). Ontario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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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나,「오타와시」와「몬트리올」에 인접해 있어 끊임없이 개발압
력을 받는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개발압력으로 인한 용도간 경합문제를 조정하
고, 농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LEAR를 실시하였다. LEAR결과에 따라 2002년부터 
군전체에 대한 군기본계획(Official Plan)을 수립 중에 있다. 
군기본계획은 향후 20년 간「SDG연합郡」과  郡에 속해있는 지방정부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게 된다. 군기본계획은 군지역 내의 우량 농지를 파악하
고 보전하는 중요 기준이 되는 것으로, LEAR는 이러한 군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우량농지는 지방계획에서 농지능력등급(Canada Land Inventory)
에 기초하여 지방계획에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왔다. 그로 인해 지방정부 별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광범위한 농지가 우량농지로 지정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방법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가 장기적인 농업용지 잠재력에 영향을 주
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장래의 농업적 잠재력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소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토지이
용, 주변의 토지이용, 토지개발에 대한 투자, 이질적인 토지이용과의 근접성, 필
지규모의 세분화 정도, 토지소유 분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량농지를 보존하고자하는 것은 연방, 주, 지방정부 모두의 목표이므로,16) 
「SDG연합郡」과 「온타리오 주정부 농업식량부(Ontario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연방정부 농업식량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가 공동으로 LEAR 개발작업에 참여하였다.
② 방법
우선 LEAR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LEAR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중요 사항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 높은 정책을 결정한다. 
LEAR 위원회는「연방정부 농업식량부」와「온타리오 주정부 농업식량부」에
16) 온타리오의 州토지정책은 군기본계획에 보존할 우량농업지역을 지정하여 보존하도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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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견 나온 공무원과 군정부 공무원, SDG연합郡위원회 위원, 지방정부 대표, 
SDG연합郡 도시계획전문가의 8명으로 구성하였다.  
토지평가(LE)는 농지능력등급을 기초로 하였고, 소유권 경계를 분석의 기초단
위로 하였다. 소유권의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필지 경계
와 재산세 과세도면을 기초로 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토양능력정보는 특정 토
양능력등급에 속해있는 필지 비율에 기초하여 점수를 부여하였고, 점수는 최고
토양능력등급은 10점, 가장 낮은 등급은 0점을 부여하였다. 토지의 LE값은 다음
의 공식에 의해 구하였다.
   LE값 = (토양능력등급 점수× 토지면적비율)/100
지역적성평가(AR)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기초로 평가한다. SDG郡에서는, 농업
용으로 이용되는 토지비율,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주변지역 비율, 도시용지 근접
도, 필지규모 세분화, 수리시설 투자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주변지역의 범
위는 필지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주변지역으로 보고, 1㎞이내 지역에 있는 토지
이용을 조사하고, 도시용지 근접도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촌락경계, 마을경
계를 기준으로 하여 400m 이내 지역과 4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각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2-24> 토양능력등급별 점수 
등  급  구  분 점    수
1‧2등급 10점
3  등급  8점
4  등급  5점
5  등급  3점
6  등급  2점
7  등급  0점
유기토양*  0점
  
주) 유기토양이란 토양에 30%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있는 토양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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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LE값 산정예
토지능력등급
각 등급내 
토지면적 비율(%)
토지능력등급별 점수 폴리곤 LE값
1‧2등급 35 10 3.5
3등급 16 8 1.28
4등급 24 5 1.2
5등급 14 3 0.42
6등급 0 2 0
7등급, 유기토양 11 0 0
계 100 LE값=6.40
   
 <표 2-26> 도시용지 근접도에 대한 점수
구    분 점   수
고속도로인터체인지로부터 400m 이상 떨어진 지역 10
고속도로인터체인지로부터 400m 이내 지역  5
마을경계로부터 400m 이상 떨어진 지역 10
마을경계로부터 400m 이내 지역  5
촌락경계로부터 400m 이상 떨어진 지역 10
촌락경계로부터 400m 이내 떨어진 지역  5
<표 2-27> 주변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점수
구   분 점  수
농업용도가 75 - 100% 10
농업용도가 50 -  74%  8
농업용도가 25 -  49%  6
농업용도가  0-  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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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위원회에서 각 항목별 가중치를 결정하여 항목별 점수를 구하고 이를 합
하여 종합적인 AR값을 구하였다. LEAR값은 LE값과 AR값을 합하여 구하고,  
LEAR 위원회에서 우량농지로 보존해야 할 임계치를 결정하였다. 즉 LEAR값이 
80 이상인 토지는 장기적인 보전 농지로 보전할 수 있도록 80-120 사이의 토지는 
농지로 지정하고, 80 이하의 토지는 도시용지로 개발하도록 결정하였다. LEAR 
결과는 군계획 담당부서로 이관되었는데, LEAR값이 80을 넘더라도 지역면적을 
고려하여 보전대상지역을 지정하도록 단서조항을 붙여서, 지역면적이 250에이커 
이상의 농업지역은 보존지역으로 하고 250에이커 미만 지역은 보전대상지역에
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표 2-28> AR항목별 가중치 부여
항목구분 상대적 가중치
토지이용  3
주변지역 토지이용  3
필지세분화  3
도시용도 근접도  2
수리관개시설  1
③ 적용 시사점
LEAR을 직접 적용하여 우량농지를 파악하고,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SDG郡의 사례는 LEAR을 토지이용계획의 정보기반으로 사용한 고무적인 사
례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적성평가 기초항목조사를 SDG郡지역 내에 
한정하여 인근지역간의 상호작용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을 극히 지엽적으로 
다룬 한계가 있고 또 항목별 가중치나 점수값 설정을 모두 LEAR위원회에서 주
관적으로 결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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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1) 개요
일본 국토청에서는 토지이용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백지지역(「소위 백지
지역」)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골프장 등이 무계획적으로 입지하는 등 난개발
의 위험이 발생하자, 백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상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충실화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지침을 작성한 바 있다.(<그림 2-3> 참조 )17)
<그림 2-3> 개별규제법 체계하의 소위 백지지역
※ 일본의 “소위 백지지역”이란
⇐
개별규제법의
규제가 강함
 개별규제법의
 규제가 느슨함 ⇒
⇐ 소위 백지지역 ⇒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농용지구역
 ‧ 보안림
 ‧ 국유림
 ‧ 특별지역 등
   左記의 구역을 제외한 구역
    ‧ 未센비키 도시계획의 용도구역 외
    ‧ 農業振興지역의 農用地구역 외
    ‧ 민유림
    ‧ 자연공원 보통지역
 자료) 國土廳 土地局 土地利用調整課. 1996. “綜合的な土地利用評價及び土地利用指針の作成に關
する調査硏究について.” 「國土ジャ〡ナル」 No. 97. 
백지지역에 대한 토지평가지침은 첫째, 백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평가작업을 
제시하여 각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 토지이용평가작업을 원활하게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둘째 각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이 지침에 제시된 토지이용평가수법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토지이용평가수법을 독자
17)  國土廳 土地局. 1997. 「秩序ある土地利用と地域環境の維持保全を目的とした ; 綜合的な土地利用
評價マニュア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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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백지지역뿐 아니라 지역전체의 토지이용계획
의 충실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18)
(2) 평가방법 및 기준
백지지역에 대한 평가는 지역환경의 유지보전 관점에서 현황의 토지이용이 갖
는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토지보전기능․수자원보전기능․생태계보전기능․경
관보전기능의 네 가지 기능에 의한 기능별 평가를 행한다. 부문별 평가내용과 기
초지표는 <표 2-29>와 같다. 
<표 2-29> 지역환경 보전기능별 토지이용평가와 평가항목
구  분 내    용 평 가 항 목
1. 토지보전
  기능평가
지형, 지질, 토양 등, 토지를 형성하
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본 지반의 
안전성 등의 보전기능평가
‧토사재해위험성에 의한 평가 : 경사각, 표
층지질
‧수해위험성에 의한 평가 : 지형분류
2.수자원보
전기능평가
지형과 지질, 토양, 식생 등 토지조
건과 깊은 관계를 갖는 토양의 저
수 침수성 등에 의한 기능평가. 단, 
수문, 기상자료는 사용치 않음
‧지하수의 함양․우수의 보수성 : 삼림의 
기능, 경작지
‧토양의 저수․투수기능에 의한 평가: 경작
지의 토양분류,  경작지의 次層의 토성
3.생태계
보전 
기능평가
식물생태계에 추가하여 그 지역에 
서식하는 곤충, 동물 등, 생물서식
활동까지 포함한 생태계의 보전성
에 의한 기능평가. 주로 지역환경 
수준의 생태계보전기능을 평가
‧식생의 자연성 : 식생자연도
‧생태계의 자연성 : 특정식물군락, 학술상 
중요한 양서류․파충류․곤충류 등의 서
식역, 대형포유류의 서식역
4.경관보전
  기능평가
자연적 토지이용의 결과에 의해 구
성되는 자연경관의 보전기능평가
‧자연지형에 의한 평가 : 자연경관자원
‧식물경관의 고유성 : 향토경관을 대표하는 
특정식물군락
‧식생의 자연성 : 식생자연도
상기 <표 2-29>에 제시된 평가항목별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 일본에서는 토지적성평가를 토지이용평가, 토지분급 등으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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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보전기능의 평가기준 
경사각, 표층지질 등을 기초로 토사재해위험성을 평가하고, 지형분류를 기초
로 수해위험성을 평가한다.
평가구분 경사구분도에 의한 구분 지형분류도에 의한 구분
Ⅰ    30˚ 이상 및 崖錐      급사면, 麓초
Ⅱ    20˚∼ 30˚      일반사면
Ⅲ    15˚∼ 20˚      일반사면
Ⅳ    15˚ 미만 低地, 기타      완사면, 臺地, 段丘
평가구분 표층지질에 의한 구분
Ⅰ             황폐의 위험성이 高位인 지질
Ⅱ             황폐의 위험성이 中位인 지질
Ⅲ             황폐의 위험성이 低位인 지질
평가구분 지형에 의한 분류
Ⅰ 위험성이 높은 지형(河原, 舊河道, 干瀉, 매립지)
Ⅱ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지형(삼각주, 砂浜, 扇狀地, 나지․露岩地, 麓
초面 및 崖錐, 崖)
Ⅲ 기타의 지형
② 수자원보전기능의 평가기준
수자원보전기능은 삼림의 기능이나 경작지 등으로 분류하여 지하수함양 및 우
수의 보수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경작지의 토양과 경작지 밑의 토양을 분류하여 
토양의 저수 및 투수기능을 평가한다.
평가구분 삼림기능․경작지에 의한 분류
Ⅰ            수원함양기능삼림지역
Ⅱ            기타의 삼림지역
Ⅲ            삼림이외의 지역으로서 경작지
Ⅳ            삼림 이외의 지역으로서 경작지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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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구분 토양분류
Ⅰ
갈색삼림토양, 濕性갈색삼림토양, 검고 거칠어 부서지기 쉬운 흙(黑
ボク土)
Ⅱ 弱건성갈색삼림토양, 低地토양, 弱건성黑ボク土, 화산분출물未熟土
Ⅲ 泥炭토양, グライ토양, 미숙토(岩초土), 적황색토양, ポトゾル토양
평가구분 차층의 토성
Ⅰ 砂質, 礫質, 壤質
Ⅱ 粘質, 强粘質
 ③ 생태계보전기능의 평가기준
생태계보전기능은 식생자연도를 기초로 식생의 자연성을 평가한다. 생태계의 
자연성은 특정식물군락의 분포, 학술상 중요한 양서류․파충류․곤충류 등의 서
식역, 대형포유류의 서식역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
평가구분 식생자연도
Ⅰ  식생자연도 7∼10  자연초원(10), 자연림(9), 2차림(7∼8)
Ⅱ  식생자연도 6      植林地
Ⅲ  식생자연도 2∼5   2차초원(4∼5), 樹園地(3), 경작지(2)
Ⅳ  식생자연도 1∼2   綠이 많은 주택지(2), 시가지․기타(1)
    
식생의 자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정 식물군락 분포의 평가구분을 예로 
보면 원생림이나 원생림 부근의 자연림, 희소한 식생군락, 사구․단애지․습지 
등 특수한 위치에서 자라는 식물군락, 인공적으로 식재된 삼림이라도 장기간 손
이 닿지 않은 곳, 학술상 중요한 식물군락 또는 개체군 등은 1등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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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관보전기능
경관보전기능은 자연지형을 평가하고, 향토경관을 대표하는 특정식물군락 등
을 기초로 식물경관의 고유성의 평가한다. 그리고 식생의 양태를 기초로 식생의 
자연성을 보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구분 자연환경정보도에 기재되어 있는 자연경관자원
Ⅰ
화산, 단애, 특징적인 능선, 단애․암벽, 카르스트 지형, 종유동, 협곡, 
계곡, 단구, 용, 호소, 사주, 사구, 해식애 등
평가구분 향토경관을 대표하는 특정식물군락
Ⅰ 향토경관을 대표하는 식물군락으로, 특히 그 군락의 특징이 전형적인 것
평가구분 식생의 종류
Ⅰ
자연식생, 代償식생(단, 노방잡초군락은 제외), 河邊․습원․塩沼․砂
丘식생
Ⅱ 植林地
Ⅲ 경작지식생(단, 휴경畓, 휴경田 잡초군락은 제외)
Ⅳ 기타의 식생
(3) 종합적성평가 및 등급 구분
각 기능별로 1∼3등급으로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각 기능
별 평가가 1등급인 경우는 Ⅰ등급으로 평가하고, 모든 기능별 평가가 3으로 나온 
지역은 Ⅲ등급으로, 나머지 지역은 Ⅱ등급 지역으로 결정한다. <그림 2-4>는 이
상의 백지지역에 대한 기능별 분급평가에서 도도부현이 행하는 기능평가와 각 
기능평가의 종합화의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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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도도부현이 행하는 기능별 평가와 종합평가의 흐름
기능별 분급평가
경관보전기능
생태계보전기능
수자원보전기능
토지보전기능
평 가  1 평 가  2 평 가  3
도도부
현독자
의 방침
● 독자적으로 각 기능에서 중시하는 기능의 평가결과
● 독자적으로 지역환경의 유지보전을 도모하는 구역 등
[각 기능평가의 종합화]
작업 1 Ⅰ등급지역 추출
  ●   각 기능평가결과의 어느 것인가 하나라도 평가 1이 있는 지역을 종합평가의 Ⅰ등급지역으로 한다
종합평가 Ⅰ등급
토지보전기능
평가  1 or
수자원보전기능
평 가  1 or
생태계보전기능
평 가  1 or
경관보전기능
평 가  1
작업 2 Ⅲ등급지역 추출
  ●   각 기능평가결과의 전체가 평가 3인 지역을 종합평가의 Ⅰ등급으로 한다
종합평가 Ⅲ등급
토지보전기능
평 가  3 &
수자원보전기능
평 가  3
&
생태계보전기능
평 가  3 &
경관보전기능
평 가  3
작업 3 Ⅱ등급지역 추출
  ●   상기에서 추출된 Ⅰ등급, Ⅲ등급 이외의 지역을 종합평가의 Ⅱ등급으로 한다
대상 시정촌에 대하여 기능별분급평가와 종합평가의 결과를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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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토지적성평가체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평가체계Ⅰ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토지적성평가제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제도시행 경험
이 많지 않아 제도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충분히 분석되기 어렵다. 따
라서 여기서는 세 가지 방법에 기초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개별면담, 
전화 인터뷰, 연구협의회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과 엔지니어링회사 실무자, 도시계획관련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
로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둘째, 토지적성평가관련 법규정을 분석하여 상위법과 하위법령간의 상충성 등
을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적성평가를 실시해봄으
로써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부터 적성평가지표 선정, 평가기준의 
설정, 평가방법 등 각 부문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된 문제점을 제도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기초자료상의 문제점 
등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6 
1) 토지적성평가제도상의 문제점 
(1) 법규정상의 상치성 문제
국토계획법(법 제27조)에 의하면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 
※ 관리지역의 세분(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5-4-4 ②∼⑤)
① 관리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포함하며, 이를 세분하
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② 관리지역은 최초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보전 및 생산을 위한 토지와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구분 계획한다.
③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은 보전 및 생산을 위한 토지로 분류하고, 4∼5등급은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구분한다.
④ 토지적성평가 결과 3등급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도록 계
획한다.
⑤ 관리지역의 세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지역유형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토
지용도별 면적 및 세분비율을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과는 달리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는 관리지역 세분 전
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관리지역을 세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도시기본계획상의 내
용을 적성평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아 토지적성평가와 계획체계와
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2)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의 연계상의 문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에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기
본방향을 설정하며, 관리지역은 최초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보전 및 생산을 위
제 3 장 ∙ 토지적성평가체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57   
한 토지와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구분하여 계획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은 보전 및 생산을 위한 토지로 분류하고, 4‧5등
급은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구분하며, 토지적성평가 결과 3등급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도 1‧2등급 토지는 보전관리, 또는 생산관
리지역으로 편입하고,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며, 3등급 토지
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별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
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세분화
할 때 가급적 형태를 정형화하도록 1‧2등급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보전관리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4‧5등급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토지적성평가와 계획을 연결시키는 연계체계로 마련된 것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을 유도해야 하는 지역과 보전을 유도해야 하는 지역이 
적성등급 분포와 다른 경우 계획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가 있
다. 이로 인해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계획가의 자유로운 계획결정을 제한하는 문
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즉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향후 인구규모와 도시용지 수요를 고려할 때 4‧5등급지가 과다하여 개발
수요를 상회하는 경우 4‧5등급지라도 보전지역으로 편입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
날 경우도 있다. 반대로 토지적성평가에서 반영할 수 없는 장래의 불확실한 지역
발전전략이나 장기개발계획, 정책목표 등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에서 1‧2등급지로 
구분된 지역도 개발용지로 포함시켜야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계획가가 1‧2
등급지라도 개발지역으로 포함시키거나 4‧5등급지라도 보전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 때에 상기의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과 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명
시한 토지적성등급 활용기준은 계획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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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적성평가 대상지역 범위의 제한성 
국토계획법에서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Ⅰ)는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위하여 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개발과 보전지역의 집단
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계획적 집단화가 근본적인 취지이
다. 그러나 현행의 관리지역은 아메바 형태로 농림지역 사이에 점점이 산재되어
있어 집단화가 어려운 실정이고, 따라서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공간적 구분의 
실익이 크게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관리지역 세분 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
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은 3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 관리지역 면적이 3만㎡ 이하
인 경우에는 1만㎡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1만㎡ 이상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할 수 있지만, 1만㎡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토지적성평가의 주 대상을 관리지역으로 한정하
고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관리지역에 주로 지정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아파트 또는 연립
주택을 건설할 경우 30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구단
위계획구역 면적 기준은 공공시설을 경제적으로 설치하기에 적합한 면적을 기초
로 도출된 것이다. 즉 근린주구 2000∼3000 세대를 단위로 초등학교 1개소, 2개 
근린주구 당 중․고등학교 1개소 설치를 기준으로 도출된 면적이다.19) 따라서 
관리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본적인 지역규모가 적어 기반시설을 경제적으
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역만이 아니라 관리지역 인
근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DB가 구축되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남해군과 평택시를 대상으로 단위 관리지역의 면적과 그 분포를 분석
해본 결과 평택시의 경우 112개의 관리지역이 산재해 있고, 그 면적이 3만㎡ 이
19)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6,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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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 관리지역이 51.8%이며, 30만㎡를 초과하는 관리지역은 8.0%에 불과하다. 
남해군의 경우도 관리지역이 140개에 이르며, 단위 관리지역 당 면적이 3만㎡ 이
하인 경우가 56.4%이고, 30만㎡를 초과하는 관리지역 수는 22.9%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반 이상의 관리지역이 용도지역 세분의 최소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리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적성평가와 관리지역 세
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관리지역 당 면적 분포에 대한 상
세 내용은 부록 2와 부록3 참조)   
<표 3-1> 단위 관리지역의 면적 분포 현황
구분
평택시 남해군
개수 비율(%) 개수 비율(%)
3만㎡ 이하 58 51.8 79 56.4
3만~30만㎡ 45 40.2 29 20.7
30만㎡ 초과 9 8.0 32 22.9
계 112 100.0 140 100.0
 주) 단위 관리지역의 면적은 다른 관리지역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용도지역으로 둘러 싸여있
는 경우를 관리지역 하나로 간주하여 분석하였음 
(4) 토지적성평가 기초DB 구축지역의 한정성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토지적성평가 대상이 아니면서도 용
도지역‧지구‧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에는 평가체계Ⅱ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평가
체계Ⅱ는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기초자료나 평가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사업단위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지역전체의 공간구조 등을 고려한 적
성평가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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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실시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평가체계Ⅱ에 대한 자료
를 조사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이렇게 해서 조사한 자료는 부분
적이어서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1회용 자료에 불과하여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토지적성평가의 대상지역을 관리지역
으로 한정한 경우 난개발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5) 시‧군별 계획관리지역 면적의 조정기준 미비 
토지적성평가는 상대평가 원칙에 의거하고 있으며 시장 군수가 추진하도록 되
어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새로운 형태의 
난개발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시․군
에서는 가능한 넓은 면적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관리지역의 적정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관리지역 세분의 실익이 크게 
반감될 우려가 있다. 
국토관리 차원에서 전국적인 적정토지수급 및 시‧군별 상대적 지역특성을 분
석하여 지역유형별로 적정한 계획관리지역 면적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중앙정부가 이를 분석해서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6) 저조한 적성평가 추진 
토지적성평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대도시, 광역
대도시 인접 시‧군은 3년 이내 즉 2005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지
역을 세분하도록 되어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5년 이내에 세분하도록 되어있다.  
토지적성평가 대상지역은 전국 165개 시‧군 중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
역을 제외한 149개 시‧군 23,561.04㎢이다. 이 중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시작한 시‧
군은 2003년 8월말 현재 17개 시‧군으로서, 경기도 7개 시‧군, 경북 6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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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원도와 경남이 각각 2개 시‧군이다.
이 연구에서 3년 이내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되어있는 경기도와 5년 이내
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되어있는 강원도를 대상으로 추후의 토지적성평가 실
시 계획을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2003년 8월 현재 7개 시군이 올해 안으로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외 지역은 아직 아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강원도의 경우 2003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는 시‧군이 1개 시‧
군이고, 11개 시‧군은 2004년도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는 아
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3-2> 토지적성평가 추진 시‧군 현황(2003년 8월 현재)
시․도 대상 시․군(㎢) 착수 시․군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1(1.17) -
인천광역시 3(312.75) -
광주광역시 2(23.07) -
대전광역시 1(12.11) -
울산광역시 2(65.87) -
경 기 도 17(4,098.40) 7(용인, 평택, 화성, 파주, 포천, 가평, 연천)
강 원 도 17(2,826.04) 2(동해, 홍천)
충청북도 11(3,209.00) -
충청남도 15(3,455.34) -
경상북도 23(4,642.33) 6(영주, 영천, 상주, 군위, 고령, 칠곡) 
경상남도 19(2,432.96) 2(김해, 남해)
전라북도 13(2,482.54) -
전라남도 21(3,552.83) -
제주도 4(1,064) -
합계 149(23,561.04) 17
   자료)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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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3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형태로 이건 토지적성평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아, 토지적성평가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3> 토지적성평가 추진 계획
  (조사시점: 2003년 8월)
구 분
시․군수
경기도 강원도
이미 착수 7 2
올해 안(2003)으로 착수 7 1
2004년에 착수 2 11
2005년에 착수 1 -
계획없음 14 -
계 31 14
2) 토지적성평가 관련 기초자료상의 문제점
(1) 기초자료 전산화 미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영상의 문
제점으로는 기초도면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 토지적성평가는 각종 속성정보와 전산화 도면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토지적
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은 토지종합정보망(토지관리정보체계) 에서 구축한 전
산도면과 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 그리고 각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지리
정보도면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이 중에서 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와 토지종합정보망이 핵심적인 기초자료이
다. 개별공시지가전산자료는 1991년도 이후 현재까지 지자체 단위로 매년 조사 
구축되고 있으므로 사용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토지종합정보망은 토지와 관련
한 대장‧조서 등 속성자료와 지적‧용도지역도 등 공간자료를 통합하여 통합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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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200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구축내용 또한 지형과 지적
이 통합된 편집지적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어서 토지적성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를 예로 보면 현재 토지종합정보망이 완료된 지역이 4개 시‧군
이고 추진중인 시‧군이 11개 시‧군에 불과하다. 2004년에 추진할 시‧군이 8개 시
‧군이고, 나머지 8개 시‧군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미 완료된 지역과 
금년에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약 50%정도의 지역은 토지종합정보망
을 토지적성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토지적성평가에는 토지종합정보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공편익
시설물의 위치나 기개발지의 위치, 생태자연도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
요하다. 생태자연도는 전산화되어 있으나 경기도 북부의 일부 접경지역에는 작
성되어 있지 않고, 공공편익시설물의 위치나 기개발지의 위치 등의 정보는 전산
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정보는 대장자료나 종이도면에 그려진 내용을 기
초로 전산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기초정보 상호간의 불일치 및 부정확성 문제
토지적성평가는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한 각종 주제도와 지적과의 관계를 다
루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에서는 
지형과 완전히 부합한 편집지적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적도 자체내의 도엽 간 경계불일치, 지적도와 수치지형도간의 경계
불일치, 주제도와 지적도의 경계불일치 등으로 인해 각종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도를 접합한 연속지적도나 이를 수치지형도와 중첩시켜서 만든 
편집지적도의 필지 모양이나 위치가 변동되므로 적지 않은 오차가 발생하게 된
다. 이러한 도면의 부정확성 예를 보면,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그림 
3-1>에서 검은 경계선과 분홍색선의 불일치처럼 축척이 동일한 낱도곽의 지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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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낱도곽으로 된 지적도를 연속도면으로 접합할 때 
도곽크기 및 지적선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있고, 인접된 도엽
에 같은 필지가 중복되거나 누락된 지번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표 3-4> 지리정보도면의 종류
도면의 종류 관리기관 축척
지적도
토지종합정보도면(연속지적도) 지방자치단체 -
토지특성도 국립지리원 1:5,000
지적도면전산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1:500 내지 
1:6,000
지가현황도 지자체 1:5,000
지형도 수치지형도 국립지리원 1:5,000
주제도
자연환경현황도(생태자연도,임상도,녹
지자연도)
환경부 1:25,000
산림이용기본도 산림청(임업연구원) 1:25,000
집수구역도(저수지현황 전산자료) 농업기반공사 1:25,000
하천유역도(수자원단위지도) 한국수자원공사 1:25,000
수치지질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0,000
<그림 3-1> 동일축척 낱도곽 접합의 오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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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이 서로 다른 낱도곽의 경계불일치 문제는 더 심각하여 이들 도면을 접합
할 때 연두색선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필지경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지적선 
불일치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토지종합정보망(LMIS)에서는 애초의 계획과 달리 편집
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지역만 지형에 맞춰 지적이 편집되었고, 비도시지역은 연
속지적도 상태만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토지적성평가에는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태자연도, 산림이
용기본도, 집수구역도, 하천유역도, 국토이용계획도 등의 다양한 도면이 필요하
다. 이들 주제도면들은 각기 도면축척, 도면 작성 시점, 도면정보의 상세성 등이 
서로 상이하다. 또한 각 도면에 대한 관리기관이 다양하여 지자체별로 필요한 기
초도면을 모두 수집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그림 3-2> 서로 다른 축척의 낱도곽 접합시 불일치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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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적성평가지표 선정의 융통성에 대한 논란
적성평가지표는 현재 대표평가지표와 대체가능 평가지표로 구분되어있다. 원
칙적으로 대표평가지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대표평가지표가 지역특성을 반
영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할 경우 대체가능지표에서 선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체가능지표에는 개발적성지표에 지가수준과 도시용지 인접비율지표
가 있고, 농업적성지표에 경지정리면적비율 지표가 있으며, 보전적성지표에 녹
지자연도 상위등급비율과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지표가 있다. 따라서 이들 5개 지
표로만 대체할 수 있고 기타의 다른 지표로는 대체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지표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
다. 
<표 3-5> 평가체계Ⅰ의 평가지표와 대체가능지표
적 성 평가요인 평가지표 대체가능지표
개발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
▪표고 -
지역 특성
▪도시용지비율 ▪지가수준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공간적 입지특성
▪기개발지와의 거리 -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
농업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
▪표고 -
지역 특성
▪경지정리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전‧답‧과수원면적비율 -
공간적 입지특성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
보전적성
물리적 특성
▪경사도 -
▪표고 -
지역 특성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녹지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공간적 입지특성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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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프로그램상의 문제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은 토지적성평가 담당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적
성평가 오류문제를 예방하고 적성평가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작성되는 것이
다.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은 적성평가에 필요한 지표의 기초정보 조사( 공
공편익시설 거리, 보전지역 거리등과 같은 거리측정업무와 비율지표 조사업무)
나 지표별 평가기준 작성(퍼지함수, 중력모형, 표준화 점수 도출 등), 적성값 산정 
및 등급구분과 같은 일련의 통계적인 분석방법과 평가절차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것이다.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되어 지자체에 보급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1) 단계별 접근이 어려운 경직적인 구조
전산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단계별 접근과 분석이 어렵게 
구성되어있다. 현재의 프로그램은 적성평가 전 과정을 one-stop으로 분석하는 체
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필요한 단계만을 선정해서 분석하거나 중간단계에서  
접근하는 등의 부분적 접근이 어려운 구조이다. 
토지적성평가는 기본도의 종류에 따라 도면성격이 다르고, 변수명도 제각각일 
경우가 많은데, 전산프로그램은 한가지 기준에 의해 일련의 정해진 틀에 일치되
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이로 인해 별도로 구축한 자료를 
기초로 전산프로그램을 작동하려고 할 경우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구축 단계부터 출발하지 않는 한  
동일한 도면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경직적인 구조로 되어있을 경우 프로그램내의 하위폴더구조 및 파
일명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나,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단계별 분석이 쉽지 않고 프
로그램의 작동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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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락정보 검색 및 보충기능 미비
도면자료와 속성자료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 누락현상이 발
생한다. 현행의 전산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누락된 정보를 복원시킬 수 있는 기능
이 미흡하다. 첫째,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에서는 기본도(토지종합정보망, 
토지특성도, 지가현황도)에 속성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만 불러와 결합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국공유지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개별공시지가 전
산자료는 사유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산프로그램에 기본도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쳐 도면자료와 속성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검색하고는 있지만, 누락된 지적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는 
절차가 빠져 있다. 
둘째, 지형특성의 분석단위 설정에서 나타나는 정보 누락문제가 보충되지 않
는 문제가 있다.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은 지역특성(표고, 경사도)을 분석할 
때 5×5m 크기의 격자로 나누어 필지에 평균하여 특성값을 입력하도록 설계되
었는데, 소필지의 경우 특성값이 입력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 
경사도와 표고를 중심으로 적성평가 추진과정에서 누락되는 필지를 분석해본 결
과, 5m×5m 단위로 작업할 경우 누락되는 필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분석한 결과, 남
해군 고현면의 경우 25,815 필지 중에서 5m×5m 단위로 분석을 하였을 경우에
는 2,243필지가 누락되었으나, 분석단위를 1m×1m 단위로 잘라서 분석하자 
25,815 필지가 모두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산프로그램 작성 시 분석단위를 몇 가지 단계로 계층화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분석단위를 적은 범위로 낮
출수록 정보누락은 방지할 수 있는 반면 시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므로, 필지 규모 분포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하여 경사도 표고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누락되는 필지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즉 일차적으로 경사도 표고 등을 조사하고 난 다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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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서 누락되는 필지를 걸러내어 2차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형태의 프로그램
이 작성되어야 한다.
(3)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의 미흡
전산프로그램 매뉴얼은 프로그램의 진행방법 위주로 작성되었는데, 앞서 지적
한 대로 토지적성평가 도면자료의 구체적인 폴더구조, 파일명, 변수명이 모두 명
시되어야 실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사항이 누락되어있다.
(4) 전산프로그램 제공의 한정성
전산프로그램은 토지적성평가의 원활한 수행과 토지적성평가 과정에서 도출
되는 DB의 표준화,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
서 토지적성평가프로그램은 이러한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누구든 필요한 사
람에게는 공급하여 그 사용이 적극적으로 독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지자
체에만 한 개씩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 사용자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 중 평가체계 Ⅱ는 일반 용역업체에 공개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의 적성평가 결과를 검수하기 위한 검수용으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 실제 제안자가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를 지자체 공무원이 전산프로그램으로 검수하기란 매우 어렵다. 제안자가 사용
한 도면의 종류와 파일명, 변수명이 전산프로그램의 표준화된 틀과 다르기 때문
에 지자체에서 제안자가 수행해온 결과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은 토지종합정보망 전산도면, 토지특성도, 지가현
황도중 선택하여 기본도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제안자가 작성하는 기본도
는 도면자료 입수의 어려움 때문에 지적측량도가 대부분이다. 설사 지적측량도 
결과를 지자체 공무원이 당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 전산도
면으로 검수하려 해도 측량현황도상 지적과 토지종합정보망 전산도면의 지적이 
다르고, 심지어 공부상 토지조서와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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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토지적성평가의 기본도인 토지종합정보망 전산도면, 토지특성도 등이 수
시로 변경되는 지적정보(필지 합‧분필)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간
과한 데에 기인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4) 운영상의 문제점
(1) 적성평가에 대한 지식 부족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전산도면을 주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과 
GIS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미흡하여 토지적성평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이해부족문제는 지자체의 일선공무원만이 아니라 시장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전체가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경
우가 많다. 이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제도가 개발가능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
해되어, 토지적성평가 과정에서 개발적성이 높은 등급의 비율을 높여 달라는 요
구를 하는 지자체가 많다. 이러한 제도 이해부족은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왜곡
시킬 우려가 있는 등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용역발주시기의 문제
토지적성평가가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
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지자체에서는 토지적성평가
와 도시관리계획을 짧은 기간에 동일프로젝트로 발주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적성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되므로 도시관리계획과 동일한 시기에 발주하는 것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적성평가 결과가 도시관리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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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토지적성평가의 본래 취지
나 활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발주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
는 방안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이나 지침하달이 요구된다. 
(3) 토지적성평가제도 지원체계의 미비
이외에 경기도와 강원도 공무원들은 토지적성평가 관련 예산의 부족문제를 지
적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에서 토지적성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
어있으나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지원이 쉽지 않다.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 지
역 내 주민의 반발과 민원 증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관리지역을 세분
하여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 내 주민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즉 이 지역 내 개발이익환수방안과 개발손
실보상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정착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4) 적성평가결과물의 제출 및 관리 문제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평가결과를 전산화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적성평가결과에 대한 필지별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수행할 경우 최종적인 성과물로 토지적성평가결과표가 제출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토지적성평가결과표는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방대
한 분량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결과물 제출 시 필지별 조서인 토지적성평가결과표는 전산파일로 작성해서 제출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평가체계Ⅱ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제도적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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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체계Ⅰ이다. 평가체계Ⅱ는 평가체계Ⅰ을 보
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실제에 있어 평가체계Ⅰ보다 평가체계Ⅱ에 대한 
행정수요가 더 많은 실정이다. 평가체계Ⅱ를 실시해야 하는 업무량을 조사한 결
과 경기도의 경우 2003년 8월 현재 전체적으로 약 110여건 정도 쌓여있어 시‧군
당 평균 3.5건의 사업이 평가체계Ⅱ를 받기 위해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고, 강원도는 약 58건 정도의 사업이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신청목적을 보면 도로, 철도,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가장 많고 그 다
음이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관광오락시설 설치 관련사업, 주택지개발과 관련된 
업무이다. 이로 인해 토지적성평가 때문에 토지의 개발 및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평가체계Ⅰ을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자체에서 
적성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제도
적인 측면에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지정 및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 규정하였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적성평가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므로, 개별적인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사업에도 토지적성평
가를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적성평가(평가체계Ⅰ) 
대상지역은 관리지역에 한정되어있다. 따라서 관리지역 이외의 녹지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평가체계Ⅱ를 적용해야 한
다. 
이는 계획에 의한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개별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상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기
초자료상의 문제나 기준상의 문제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평가체
계Ⅱ는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기초자료, 공간구조분석, 적성평가 결과가 없는 상
황에서 개별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는 면에서 개발사업
의 계획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체계Ⅱ에는 이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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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상과 현실적 한계가 서로 부합되지 못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발
생하고 있다.
2) 평가기준상의 문제
평가체계Ⅱ는 지역전체에 대한 분석자료나 전국적인 분석자료가 없는 상태에
서 바로 평가기준을 제시해야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절대적인 기준
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은 경직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바, 
지역별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의 도출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한
계인식에 입각하여 2002년도 말에 제정된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일정한 기준
을 제시하지 않고 예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마다 당해 지역
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도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여건상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어 적정한 평가기준
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아직 평가체계Ⅱ를 실시한 시‧군
이 거의 없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사업 신청업체에게 검토업무를 전가시
키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2003년 6월 개정된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용도지역별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자의적인 상황과 판단에 따라 기준을 
임의로 조정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기준으로 고정하였다. 이
에 따라 평가체계Ⅱ의 객관적 일관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기준과 임계치 등이 있으므로 사용의 편이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토지적성평가지침에 규정된 단일 기준은 몇몇 시‧군 자료를 기초로 모
의실험을 거쳐 도출된 것이긴 하나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시‧군이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체계Ⅱ를 실시할 경우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지
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즉 극단적인 경우 개발적성등급만이 도출되어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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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가 변별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보전등급이 
많이 도출되고 개발등급이 거의 도출되지 않는 지역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특성지표 중에서 도시용지분포에 따른 평가기준값은 녹지지역
의 경우 법정동‧리 단위로 도시용지로 이용되는 비율이 5%이상일 때 100점으로 
평가하고 1% 미만일 때 20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관리지역에서는 
도시용지 비율이 4% 이상이면 100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표 3-6> 적성평가지침상의 도시용지비율 지표의 적성값 기준
기준점수값 녹지지역의 도시용지비율 관리지역의 도시용지비율
100점 5% 이상 4%
60점 1∼5% 2-4%
20점 1%미만 2% 미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 전국의 법정동‧리 단위별 도시용지 분포비율을 분석해 보
면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시나 경기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용지비율에 대한 점수값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100점으로 평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전라남도는 상위80%를 넘는 필지도 도시용지비율
이 3.95%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용지비율에 대한 적성값이 매우 낮
게 나타난다.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도 비슷한 상황으로서 충청북도는 상위 80%이
상의 필지가 겨우 5%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전라북도도 상위 80%를 넘
는 필지들에서 겨우 5%를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 단위 전체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경우 그 도내의 개별 시‧군 중에서는 시‧군 전체를 통틀어 도시용지 비율이 
4∼5%를 넘는 법정동‧리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적성값을 산정 할 때 도시용지비율 지표만이 아니라 다른 지표의 점수값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단일 지표값의 크기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바로 좌우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시용지비율지표와 같이 다른 지역특성지표도 지역
전체의 분포비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거의 모든 지역이 개발등급으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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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개발등급이 거의 도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평가체계Ⅱ가 절대적인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
로 개발과 보전에 대해 전국 어느 지역이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 내부의 여건에 따라 그 지
역 내에서 개발사업의 적지를 찾아내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표 3-7> 법정동‧리 단위의 도시용지비율의 분포(전국 집계표)
구 분 상위20% 상위40% 상위60% 상위80% 최소값(%) 최대값(%)
서울특별시 68.77 90.57 90.96 91.58 12.28 99.68
부산광역시 34.73 36.13 52.68 58.94 0.34 100
대구광역시 55.94 64.24 96.86 98.78 0.40 100
인천광역시 49.49 54.24 73.70 83.11 0.56 94.42
광주광역시 33.33 35.62 40.93 42.79 0.94 87.83
대전광역시 29.25 36.47 44.27 66.2 0.61 73.58
울산광역시 18.20 27.22 40.14 40.53 0.05 99.97
경기도 21.35 23.48 29.20 32.70 0.87 35.09
강원도 7.76 10.65 13.58 24.17 0.03 45.99
충청북도 1.53 2.37 3.37 5.86 0.16 92.82
충청남도 2.89 3.59 4.61 7.30 0.43 100
전라북도 1.93 2.54 3.23 5.09 0.27 100
전라남도 2.05 2.48 3.02 3.95 0.51 98.69
경상북도 15.7 28.58 35.61 38.01 0.18 53.4
경상남도 17.84 22.56 30.08 38.98 0.37 70.07
제주도 7.70 12.71 16.94 48.49 0.29 83.50
자료)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를 기초로 분석
주) 전국 법정리 단위로 도시용지로 이용되는 면적비율을 도출하여 도 단위로 취합하였음
3) 등급구분 방법의 문제
기존의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평가기준표는 지역별 융통성을 주는 차원
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개발과 보전을 결정할 수  있는 B등급이 
많이 도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등급구분 시 종합적성값이 하위 20%미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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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A등급으로, 20∼80%를 B등급, 80% 이상일 때를 C등급으로 구분하여, 중간
등급인 B등급의 범위가 넓게 책정되어 있었다.20)
그러나 이와 같이 B등급의 폭을 넓게 잡게되면 중간등급이 많이 나오는 문제
가 있다. 즉 기존의 기준을 기초로 모의실험을 해본 결과 <표 3-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중간등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도출되는 반면 보전등급과 개발등
급은 지나치게 적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지역적 융통성 부여라는 긍정
적 기능보다는 등급결정의 자의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 
<표 3-8> 적성등급별 면적 분포비율(평택시)
등 급 적성값 범위 면적(㎢) 비율(%)
녹지지역
A 0 0
B-1 21.5 36.3
B-2 26.0 43.8
C 11.8 18.9
관리지역
A 0.06 0.05
B-1 10.12 8.71
B-2 87.21 75.03
C 18.85 16.21
농림지역
A 1.8 1.1
B-1 60.0 24.6
B-2 75.1 48.0
C 19.3 12.3
자연환경보전지역
A 0 0
B-1 0.68 19.9
B-2 2.17 63.6
C 0.56 16.5
골프 스키장
A 16.3 4.9
B-1 60.0 17.9
B-2 138.8 41.4
C 120.2 35.8
주민기피시설
A 20.0 6.0
B-1 69.4 20.7
B-2 132.7 39.6
C 113.2 33.7
20) 이러한 문제는 개정지침에서 많이 해소되었으나 추후 토지적성등급 구분기준에서도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므로 여기에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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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 방법과 관련하여 등급구분의 임계치 조정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개
정된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평가체계Ⅱ에 의한 적성등급 구분방법을 점수법
에서 비율법으로 변경하면서 개발적성의 임계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즉 적
성값이 만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필지별 적성값이 만점
의 40% 미만이면 보전적성등급(A), 40%∼60%에 해당되면 중간등급(B),  60%이
상이면 개발적성등급(C)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표 2-14> 참조) 이로 인해 과
거에는 500점을 넘어야 개발등급으로 평가되던 것이 360점만 넘으면 개발등급으
로 분류되어, 평가체계Ⅱ에 의해 도출되는 평가등급의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21) 
4) 적성평가지표상의 문제
토지적성평가지표 중에서 필요이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지표가 있다. 공공편
익시설은 필지의 개발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개정지침에
서는 평가체계Ⅱ의 평가기준을 대폭 수정하면서 대부분의 평가기준을 크게 완화
하였으나, 공공편익시설기준은 오히려 강화시킴으로써 조사가 어려워진 문제가 
있다. 
구 지침에서는 공공편익시설 접근성을 측정하는 범주를 고속국도 I.C., 시청, 
시의회, 동‧읍‧면사무소, 법원,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보건소, 우체국, 터미널, 
역, 항만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물을 중심으로 접근
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지침에서는 공공편익시설물의 범위를 
교통시설, 공급 및 환경기초시설, 공공‧문화체육 및 유통시설의 3개 부문으로 구
분하고 각 부문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물을 하나씩 선정하여 산술평균 하도
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편익시설물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로, 수도공
급시설, 전기공급시설 등의 線적인 시설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
21) 이와 같은 등급구분 방법의 문제점은 제5장의 타당성 검토부분에서 상세히 분석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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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지상만이 아니라 지하에 매설된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 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도면 등을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되
고 있다. 더구나 도로나 열공급시설과 같은 선적인 시설물들은 그 특성상 여러 
지역, 즉 보전적 특성을 지닌 지역부터 개발성이 높은 지역까지 두루 통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물로부터의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반드시 
개발적성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시설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고려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지표도 그 지역의 생태보전적 특성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지표이나 생태자연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이 일부 있고, 
법정동‧리별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표 3-9> 개정지침상의 공공편익시설 접근성 측정 대상(평가체계Ⅱ) 
공공편익시설 구분 세부 시설 항목
교통시설 도로, 철도역사, 항만,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급 및 환경기초시설 수도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
공공․문화체육 및 유통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도서관, 유통업무시설, 시장
5) 기초자료상의 문제
평가체계Ⅱ는 평가체계Ⅰ과 달리 기초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
업을 신청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반면 평가체계Ⅱ를 실시하는데 필요
한 지표는 평가체계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종전의 지침에서는 총 17개의 지표를 
기초로 분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지침에서 축소하여 우선보전대상지표 5
개, 세부적성평가지표 9개로 14개의 지표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세부평가지표에는 경사도와 표고 외에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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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개발지와의 거리등의 지표가 도면중첩 등의 작업을 거치거나 속성분석을 
통해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평가체계Ⅱ는 제안자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자
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대부분 개발사업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성평가에 소요되는 기초자료를 구축해서 평가하는 비용이 사업제안자에
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22)
<표 3-10> 평가체계Ⅱ의 평가지표
구 분
개발가능지역 판정지표
보전대상지역 판정지표
물리적특성 지역특성 공간적입지성
녹지
지역
경사도 도시용지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임상도 4영급이상인 지역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
  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
  터 동일수계지역내 1㎞
  이내인 집수구역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표고 생태자연도상위등급비율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관리
지역
경사도 도시용지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표고 경지정리지역비율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농림
지역
경사도 보전임지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표고 경지정리지역비율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자연
환경
보전
경사도 생태자연도 상위등급 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표고 공적규제지역비율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특수
시설
설치
지역
경사도 생태자연도 상위등급 비율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표고 공적규제지역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또한 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안자가 구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개정된 토지적성평가지침에는 토지적성평가 제안자가 적성평가를 할 경우 입안
권자가 적성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에 있어 지적도와 같이 행정기관 밖으로 내보내기 어려운 자료가 있고, 기초자료
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간의 협조체제 미비로 사업제안자가 적성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쉽게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22) 이로 인해 적성평가Ⅱ와 관련하여 2000∼3000여 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고, 사업제안자는 이러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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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적성평가 결과 검증상의 문제
사업제안자가 실시해서 제출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전산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평가체계Ⅱ 평가결과 검수
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자체에만 배포하였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제안자가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지자체 공무원이 전산프로그램으로 검수하기
가 쉽지 않다. 제안자가 사용한 도면의 종류와 파일명, 변수명이 전산프로그
램의 표준화된 틀과 대부분 달라 전산프로그램자체가 구동되지 않아 검수기
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은 토지종합정
보망 전산도면, 토지특성도, 지가현황도중에서 선택하여 기본도로 활용하도
록 설계된 반면, 사업제안자가 작성하는 기본도는 도면자료 입수의 어려움 
때문에 지적측량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이 당 지자체에서 보
유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 전산도면으로 검수하려 해도 측량현황도상 지
적과 토지종합정보망 전산도면의 지적이 다르거나, 공부상 토지조서와 일치
하지 않는 경우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을 지자체가 구축하여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데
에 기인한다.  
7) 적성평가 결과물 제출상의 문제
현행 토지적성평가지침에는 평가체계Ⅱ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물로 필지별 조
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필지별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규모가 적은 경우
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규모인 경우는 몇 백장에서 몇 천장의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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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토지적성평가체계의 개선방안
1.평가체계Ⅰ의 개선방안
1) 제도상의 개선방안
(1) 토지적성평가의 위상 재정립
토지적성평가는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으로 
그 위상이 규정되어 있어 토지적성평가의 내용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이 전략계획이 아닌 현재의 형태로 계속된다면,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발전방향과 공간구조 설정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므로, 토지
적성평가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고려되어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
평가의 상충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므로,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만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의 기초로도 그 위상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토지적성평가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기초자료라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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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결과와 도시기본계획이 100%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는 계획가의 관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간규모가 
확보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공간구조상 앞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토지적성등급과 다른 형태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토지적성평가 자료를 도시기본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확보함으
로써 계획가가 좀더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관리계
획 수립내용과 상치되지 않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2)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계획의 연계체계상의 융통성 부여 검토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공간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국토계획법의 기본원
칙은 도시계획 수립 시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토지적성평가에서 보전성이 
높은 등급으로 구분된 토지는 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개발적성이 높은 토지는 
개발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이나 도시
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한 4‧5등급지가 50%를 넘는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하
고 1‧2등급지가 50%를 넘는 지역은 보전지역으로 계획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져
야 하나, 여기에 부분적인 융통성 부여가 필요하다. 토지적성평가는 지역의 장기
적인 계획이나 정책목표 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방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계획가의 합리적인 계획결정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은 적성평가와 계획의 본질에 대한 오해
에서 비롯되어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지침의 규정 내용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기인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물리적 특성, 공간적 입지성, 주변지역 
특성을 기초로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종합적인 측면
에서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고 있다. 각종 계획도 토지의 적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역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토지적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지역지정이 되지 않은 계획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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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장기발전계획이나 종합계획, 개발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는 페이퍼플
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종래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각종 지표들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허수적인 계획
내용을 토지적성평가에 반영할 경우 적성평가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토지적성평가에서는 장래의 불확실한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의 물리적 특성과 공간적 입지성, 지역특성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장기발전계획이나 개발계획, 지역정책목표 중에서 실현가능
성이 높아 이것을 공간계획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본계획의 차이로서 계획가의 고유 영역이기
도 하다. 계획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성평가 결과와 적성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은 장기계획들과 정책목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나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가들이 계획 수립 시에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규정된 적성평가등급별 지역지
정기준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규정되어있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활용 기준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계획 단계에서 몇 가지 보완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적성평가 등급과 
계획방향과의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하고 계획가의 융통성의 범위를 넓혀주는 방
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즉 다음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계획가가 일
정 범위 내에서 토지적성등급과 상반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융통성
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의해 새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에는 과거의 계획들이 가
지고 있는 허수적인 계획 요인이 많이 제거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실시되는 토지적성평가에는 도시기본계획
상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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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시 적성평가등급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 
①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이나 정책, 향후 반드시 추진되
어야할 장기발전계획
② 공간구조상의 개발축이나 보전축과 같이 인근 행정구역과의 연계체계
와 토지적성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보전 및 개발요소
③ 다양한 적성등급이 서로 얽혀 있거나 점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
④ 과거에 산발적으로 지정된 소규모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 등의 존
재로 인하여 단위 적성등급의 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이거나 등급분포 형
태가 띠모양으로 되어 있어 면적인 개발이 어려울 경우 
(3) 토지적성평가 대상 범위의 확대
국토계획법 제정의 취지는 토지의 난개발을 막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립하여 계획적으로 국토를 관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의거하여 토지적
성평가는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토지적성에 기초하여 구분하고 공간적인 
집단화를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의 관리지역은 앞의 문제점 부
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규모 지역으로 단절된 아메바 형태로 농림지역 사이
에 점점이 산재되어있어 집단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관리지역에 대
한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공간적 구분의 실익이 크게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개발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체계Ⅱ
를 실시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기초자료나 
평가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사업단위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가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등의 공간계획과 유
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 대상지역을 관리지역만이 아니
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행정구역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간범위를 확대할 경우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계획적인 지역관리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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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어 산발적인 개발수요를 계획적으로 유도‧관리할 수 있으며, 각종 개발사
업에 필요한 부분적인 적성평가(평가체계Ⅱ)와 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시간
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개발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행정
구역 전체에 대한 적성평가 DB 구축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민원에 합리적
으로 대처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 대상지역을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확
대할 경우 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비합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의 개발과 
보전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4) 토지적성평가 관련 기초DB 구축범위의 확대
「선계획‧후개발」의 개념은 토지적성평가 관련정보와 평가결과가 행정구역
전체 단위로 구축되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상술한 토지적성평가의 대상범위
를 확대하는 것은 그 필요성은 크지만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토지적성평가결과를 기초로 각종의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부처간의 협조체계 구축과 제도적 보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와 같이 적성평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DB를 기개발지를 제외한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평가체계Ⅱ가 가진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DB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평가체계Ⅰ의 경우도 관리지역만이 아니라 관리지역 인근의 농
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을 때 더 합리적인 평가
가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 DB구축을 관리지역만이 아니라 녹지지
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확대하여 행정구역 단위전체에 대한 기초
정보와 토지적성평가 정보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관리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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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성평가용역을 발주할 때, 적성평가는 관리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기
초DB는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구축하도록 용
역업무내용에 포함시켜서 발주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토지적성평가 실시 시한의 탄력적 조정
토지적성평가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대도시, 광역
대도시 인접 시‧군은 3년 이내 즉 2005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지
역을 세분하도록 되어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5년 이내에 세분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일정에 반해 실제 적성평가를 추진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자칫 법적 규정만을 강요할 경우 요식 행위적인 부실한 
적성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원활한 적성평가 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가급적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장애요인들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한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
성평가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기초자료 구축문제이므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시기에 따라 적성평가 시한을 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6) 시‧군별 계획관리지역 면적의 조정기준 마련
토지적성평가는 상대평가 원칙에 의거하고 있으며 시장 군수가 추진하도록 되
어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새로운 형태의 
난개발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관리 차원에
서 전국적인 적정토지수급 및 시‧군별 상대적 지역특성에 기초하여 지역유형을 
구분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유형별로 적정한 계
획관리지역 면적비율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유형구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역유형을 구분한 예를 살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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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역유형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군단위로 인근 지역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인가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인가를 구
분하는 것이다. 지역유형은 크게 개발압력이 높아 도시성이 강한 지역, 개발압력
이 낮고 농업성이 강한 지역, 도시성과 농업성이 모두 강한 경합지역, 정체지역
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보전성에 의해 세분될 수 있다. 인구
밀도, 2차 산업종사자비율, 전업농 비율, 도시용지 비율, 광역대도시 접근거리, 인
근 시․군간 통행량 등의 16개 지표를23) 기초로  158개 시‧군(7대 광역시 제외)
을 상기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25.9%이며, 개발압
력도 높고 보전압력도 높은 지역은 10.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 지역유형구분(예)
지역유형 구분 시․군수(%)
도시성이 강한 지역
보전성이강한 지역 35
보전성이 약한 지역 6
소  계 41(25.9)
경합지역(도시성과 농업성이 모두 
강한 지역)
보전성이강한 지역 11
보전성이 약한 지역 5
소  계 16(10.1)
농업성이 강한 지역
보전성이강한 지역 34
보전성이 약한 지역 57
소  계 91(57.6)
정체지역
보전성이강한 지역 6
보전성이 약한 지역 4
소  계 10(6.3)
계 158(100)
 
자료) 채미옥 외. 2002. 전게서. p138 재정리     
23) ․도시성 지표: 인구밀도, 인구증감률, 2‧3차 산업종사자비, 도시적 토지이용면적비, 광역시로부터의  
  거리, 광역시와 교통량,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면적, 건축허가건수
   ․농업성 지표: 전업농가율, 농가인구증감률, 농림지역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면적비율
   ․보전성 지표: 보전임지면적비율, 자연환경보전지역면적비, 생태자연도 1등급이상 면적비율, 개별
법상 보전지역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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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지역유형구분의 예시도
    자료) 채미옥 외. 2002. 전게서.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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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에서 도시성이 강한 지역은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농업성이 강한 
지역은 짙은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으로, 그 위에 보전성은 사선으로 표시되어 있
다. 빨간색은 도시성이 강한 지역이며, 사선이 그려진 빨간색은 도시성이 강한 
지역이면서도 보전성도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나타낸다. 수도권 지역과 부산
권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경기북부지역이 도시성이 
강하면서 보전성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을 비롯
한 대부분의 지역이 농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 북부와 강원
도 북부 지역이 농업성이 강하면서 보전성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술한 지역유형구분 작업은 예시적인 것으로 정책목표나 계획치 등이 반영되
어 있지 않지만, 본격적인 지역유형구분에서는 이러한 일차적인 분석내용을 정
부 정책과 계획목표치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다음, 각 유형별로 지역적성의 방향
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24)
지역유형구분이 이루어지면 시‧군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
역의 지정비율을 결정하고 조정하는데 참고적인 준거 틀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지역유형별로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체지역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개발전략에 따라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 등급기준을 낮추고 개발의 필요
성이 낮은 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 등급기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유형별로 개발등급과 보전등급을 설정하는 기준은 정부가 지향하는 국토
관리전략 즉 지역균형개발전략 또는 불균형개발전략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
다. <표 4-2>는 개발압력이 높은 곳에 개발용지 공급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가정
할 경우에 상정해볼 수 있는 대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24) 지역유형구분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채미옥 외. 2002.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관리를 위한 토지
적성평가기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p127∼14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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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지역유형구분과 토지적성평가의 연계(예)
지역유형구분
관리지역 구분(예)
비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도시성이 강한 
지역
보전성 약한 지역 2∼5등급* 1∼2등급 1∼2등급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지역
개발전략에 
따라 계획관리 
지역과 생산
관리, 보전관리 
지역의 적정 등
급기준 조정 
보전성 강한 지역 3∼5등급 1∼3등급 1∼3등급
경합지역
보전성 약한 지역 2∼5 1∼2 1∼2
보전성 강한 지역 4∼5 1∼3 1∼3
농업성이 강한 
지역
보전성 약한 지역 4∼5 1∼4 1∼4
보전성 강한 지역 4∼5 1∼4 1∼4
정체지역
보전성 약한 지역
2∼5  
4∼5
4∼5
2∼5
1∼2
1∼4
보전성 강한 지역
3∼5
4∼5 1∼3
1∼3
1∼4
자료) 채미옥 외. 2002. p144.
(7) 기초지표선정의 제한적 융통성 부여
토지적성평가 지표는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대표평가지표와 대체평가지
표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대
할 필요성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생태 및 경관관련 지표 등과 같이 지역특
성에 따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가 적성평가 지표군에 추가되거나 또는 지자체에
서 지표를 추가할 수 있는 융통성이 부여될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남해군을 대상으로 적성평가 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현행의 지침에 
제시된 지표로는 섬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관
광단지 비율, 간선도로 접근성, 수리시설과의 거리, 해안접근성, 해안 경관조망 
등이 관광개발 지표 및 보전지표로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현행 지
침 상으로는 이러한 지표를 반영할 여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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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전문가조사를 거쳐 해안 접근성, 갯벌 접근성 등을 남해군의 고유
지표로 채택하고, 이들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적성평가를 실시였다. 그리고  
이를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지표로 평가한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표 4-4>와 <그림 4-2>에서처럼 지침에 제시된 지표와 남해군 고유지표를 기초
로 평가한 결과들이 보전등급인 1‧2등급과 개발등급인 3‧4등급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남해군 토지적성평가지표 사례
평가
영역
평가
요인
평가항목
토지의적성평가지침상의 
평가지표
남해군 토지적성평가지표
개발
적성
관련
평가
물리적특성 경사도, 표고 경사도, 표고
지역특성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비율, 
관광(단)지비율
공간적특성
기개발지와의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기개발지와의 거리, 
간선도로와의 거리
농업
적성
관련
평가
물리적특성 경사도, 표고 경사도, 표고
지역특성
경지정리면적비율, 
전ㆍ답ㆍ과수원비율
경지정리면적비율, 
농지연접비율
공간적특성
경지정리지역과의거리, 
공적규제지역과의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수리시설(저수지)과의 거리
보전
적성
관련
평가
물리적특성 경사도, 표고 경사도, 표고
지역특성
생태자연도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익임지비율
공간적특성
공적규제지역과의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거리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해안선과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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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평가방법에 따른 적성등급 차이의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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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자체 고유의 지표를 대체하더라도 적성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
나지 않고, 적성평가지표 선정의 경직성으로 인한 문제는 실제에 있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지표를 기초로 토지적성평가를 하여도 결과에 있어서는 토
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지표를 기초로 한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의
미는 현행의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지표가 매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표
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지표 선정의 융통성 부여를 통한 지역적 차등
화 문제는 실제에 있어 그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특성에 좀더 적합한 지표를 새로이 추가하더라도, 새로 추가된 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지표별 평가기준을 도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어
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평가지표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문제는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두 가지 대안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지역의 고유한 지표를 
보완기준으로 활용하여 적성등급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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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제시된 지표를 기초로 적성평가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적성평가지침
에 제시되지 않은 그 지역 고유의 지표를 활용하여 적성평가 결과를 보완․조정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대안은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 제시된 지표와 유사한 성격의 지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지표대체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유사한 
성격의 지표로 대체할 경우 대체된 지표와 동일한 가중치와 평가기준도출 방법
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지표교체의 자의성 문제와 평가기준 도출과 관련된 문제
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4> 평가방법에 따른 적성등급 차이 
평가방법 구분 불일치 필지 불일치 면적
적성평가지침에 
의거한 평가
고유지표에 
의거한 평가
필지수(개) 필지비율(%) 면적(㎢) 면적비율(%)
1‧2등급(보전)
1‧2등급(보전) 5,243 14.8 4.1 16.2
3등급(중간) 6,357 17.9 2.8 11.0
4‧5등급(개발) 19 0.1 0(5,302㎡) 0
소계 11,611 22.8 6.9 27.2
3등급(중간) 1‧2‧4‧5등급 11,060 31.2 8.2 32.4
4‧5등급(개발)
1‧2등급(보전) 377 1.0 0.2 0.8
3등급(중간) 7,070 20.0 6.6 26.1
4‧5등급(개발) 5,313 15.0 8.3 32.8
소계 12,760 36.0 10.2 40.3
계 35,437 100.0 25.3 100.0
 
(8) 적성평가절차의 단순화 방안 모색
현행의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한 필지의 일부에 우선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이 걸쳐서 지정되어 있거나 필지규모가 10,000㎡ 이상이어서 두 가지 이상의 이
용상황이나 특성이 존재할 경우 세분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필
지의 가분할을 통한 평가는 적성평가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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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나, 필지의 일부에 다른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선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
아 가분할로 인한 평가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필지를 가
분할하는 과정에서 가분할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분할해서 평가한 
결과를 도면에 표시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단위필지를 세분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평가의 
정확성보다 적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즉 단위 필지에 두 가지 이상의 특성
이 있는 경우 넓은 면적을 가진 특성을 기초로 평가하도록 단순화하고 현지검증 
단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기초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한 대처방안
기초정보의 부정확성문제는 토지적성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고, 또 토지적성평가만이 아니라 공간계획과 관련된 모든 제도
가 공통적으로 봉착해있는 문제이다. 기초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는 두 가
지 측면, 즉 토지적성평가 자체 내에서 부정확한 정보오류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
안과, 두 번째는 도면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첫 번째 부분은 토지적성평가방법론 개발 과정에서 검토 반영된 사
항이나 일반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충 설명 차원에서 서술하고, 
기초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서술하기로 한다. 
(1) 토지적성평가에서의 대처방안
토지적성평가에서는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 각종 주제도 등의 도면이 가지
고 있는 오차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기준을 만드는 방법, 토
지적성등급 구분방법, 현지검증, 활용방법의 네 가지 단계에서 완충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토지적성평가기준 작성 시에 접근성과 같은 거리에 대한 평가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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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거리 구간을 끊어 급간별로 점수값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퍼지함수나 중력
모형 등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점수값을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소한 거리 
차이에 따른 점수값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쓸 경우 도면상
의 필지 위치나 경계가 달라서 나타나는 거리 오차문제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특성지표의 경우 법정동‧리 단위로 추출하고 법정동‧리 단위로 분포
비율을 표준화하여 평가기준을 도출함으로써 개별필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한
계와 정보오류를 최소화고자 하였다. 
두 번째, 등급구분 시에 전체적인 지역별 적성값 분포를 표준화하여 일정비율 
단위의 표준화 계수값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필지간 오차를 완화
하고, 동일 등급의 공간적 집단화를 도모하였다. 
세 번째로 기초자료 구축 단계와 등급결정 단계에서 현지검증을 통하여 도면 
오차로 인한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
하는 단계에서 완충장치를 둔 점이다. 적성등급에 따라 개발과 보전지역이 바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가가 적성등급을 참고하여 계획적 관점에서 관리계
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초도면이 가지고 있는 오차문제를 흡수하도록 하였
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은 제도 도입단계에서 이미 적성평가방법과 기준에 반영되
어 있는 사항이고,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는 일선공무원과 계획가가 수행
해야 하는 부분이다. 즉 현지 검증을 통한 도면정보의 정확성 확보문제가 남아있
고, 계획단계에서 도면의 부정확성 문제를 완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으므
로  교육을 통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추진하는 담당공무원과 엔지니어링회사에 대
한 현지확인 및 검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초도면의 정확도 제고와 주제도면의 표준화
장기적으로는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작성된 각종 주제도(국토이용계획도, 산
림이용기본도, 자연환경현황도 등)와 지적의 경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작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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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필요하다. 지적도의 경우 소유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쉽게 해결할 수
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 정해진 측량기준점과 경계수정방법 등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거나 신도시건설 등의 대규
모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지적도의 
도엽과 도엽간의 경계불일치 문제와 지적과 지형정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여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작성하는 각종 주제도의 기초도면은 범부처 차원에서 통
일된 도면을 쓰도록 합의함으로써 주제도 간의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필요
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지적과 지형도
면의 일치화 작업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자료의 공동 수집 및 구축 체계 확립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는 중앙정부(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수
집하여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별로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을 
수집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
는 자연환경현황도, 저수지현황도, 수자원단위지도, 수치지질도, 산림이용기본도 
등은 건설교통부에서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
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지자체에서 하나의 도면으로 취합하는 데
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도면 취합 과정에서 나타
나는 도면오차를 수정하는 방법과 기준이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도면정보의 일
관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초도면 구축업무를 지자체에게만 일
임할 경우 지자체의 예산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상 도시관리계획 수립기한에 맞추
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도면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처음 한번
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기초 도면을 구축하여 지자체
에 제공함으로써 토지적성평가기초도면 구축의 신속성과 도면구축의 표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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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도는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함으로써 금년도에 시작하여 이미 수도권에 대한 환경성평가도를 완료한 바 
있다.25) 이와 같은 국토환경성평가도는 기본 축척이 1/25,000이고 수록정보도 
법상의 보전지역과 생태계정보만을 수록하고 있어 토지적성평가도보다 그 구축
이 용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가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 도면구축 작업이 추진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에서 이러한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으
나, 애초의 계획과 달리 구축완료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지형정보와 지적정보가 
통합되지 않은 연속지적도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산화하고 있는 
정보도 법정 용도지역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고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생태계관
련정보나 보전지역으로부터의 일정거리와 같은 공간적 범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토지적성평가예산을 토지종합정
보망 구축업무와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적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적성
평가기본도면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사업내용에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도면을 구축하도록 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구축된 토지종합정보도면을 기초로 별도의 작업으로 일괄 추
진함으로써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 구축의 표준화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토지적성평가업무의 90%이상이 기초도면 구
축에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에서 기초도면을 구축할 경우, 토지적성평가는 지자
체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검증방법 및 절차의 합리화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현지검증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는 
25) 전성우 외. 2003. 「국토환경성평가 및 지도작성」.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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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를 하기 전인 기초자료 구축단계에서 토지적성평가에서 사용하는 
지표와 관련도면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구축된 토지적성평가기본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적성평가결과를 검증하는 절차이다.
기초자료를 검증하는 것은 수집한 자료와 도면을 기초로 토지적성평가 기본도
를 구축한 다음 이를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여 토지적성
평가기본도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적성평가 결과가 도출되고 나면 인공위성자
료나 항공측량사진,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결과를 검증한다. 이 중
에서 가장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공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인공위성자료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 현실성이 낮고, 항공측량사진
은 1/20,000과 1/37,500 축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1/5,000으로 작성되는 적성평가
결과의 검증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적성평가결과의 검증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과 함께 우선보전등급 경계지역, 개발등급과 보전등급의 경계지역, 
다양한 등급이 서로 뒤섞여 나타나는 등급 혼재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5) 정기적인 도면정보 갱신 및 활용체계 구축
토지적성평가자료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갱신하
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행 지침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토지적
성평가 결과를 전산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토지적성평가결과만이 아니라 토지적성평가기초도면과 토지적
성평가DB의 보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DB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기초도면과 DB의 보관에 대한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
고 자료의 지속적인 보완과 갱신체제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
지적성평가기초도면과 DB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 업무 이외
에 다른 업무에 제공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즉 구축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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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평가 기본도면은 정기적으로 수정갱신을 의무화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
하고, 토지적성평가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에의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토지적성평가 기본도의 정보제공기능을 높인다면 
토지적성평가 기본도는 개발행위허가제, 지구단위계획, 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과 행정집행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개발 
및 계획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6) 토지적성평가 기본도 및 적성평가 결과활용시의 실사 필요성
토지적성평가 기본도는 수치지형도(1/25,000)와 지적도를 결합하여 1/5,000으
로 만든 것으로, 양도면간 일치하지 않는 지형과 지적경계를 인위적으로 수정한  
도면이다. 이러한 적성평가도면은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도
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용도지역과 지구의 경계가 나뉘는 지점에서는 세부적인 
실사를 거친 필지경계를 기초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전산프로그램상의 개선방안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용자 위주의 기능개편이 
필요하며, 표준프로그램 매뉴얼 역시 좀더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산프로그램의 단계별 접근의 원활화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은 적성평가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분석하는 체제
만이 아니라, 필요한 단계만을 선정해서 분석하거나 중간단계에서도 접근해서 
구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프로그램내의 하위폴더구조 및 파일명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어 
이용자가 프로그램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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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토지적성평
가는 기본도의 종류에 따라 도면성격이 다르고, 변수명도 제 각각일 수 있기 때
문에 프로그램은 몇 가지 자료형태에 따라 구동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2) 누락정보 검색 및 보충기능 미비
적성평가프로그램 단계마다 누락된 지적정보를 검색하여 추가로 보충하는 기
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토지적성평가의 기본 속성자료로 활용하는 개별공시
지가전산자료는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에서 일부 잡종재산만을 대상으로 조사하
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공유지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
가전산자료와 국공유지대장 전산자료를 결합시킴으로써 국공유지가 토지적성평
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사도나 표고 등의 지형
분석 과정에서 누락되는 필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선은 분석단위를 적은 범위로 낮출수록 정보누락은 방지할 
수 있는 반면 시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필지규모 분포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하여 경사도와 표고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누락되는 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일차적으로 
경사도 표고 등을 조사하고 난 다음, 프로그램 자체에서 누락되는 필지를 걸러내
어 2차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전산프로그램 제공의 확대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전산프로그램은 토지적성평가의 원활한 수행과 토지적성평가 과정에서 도출
되는 DB의 표준화,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
서 토지적성평가프로그램은 이러한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누구든 필요한 사
람에게는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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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상의 개선방안
(1) 적성평가에 대한 교육 강화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이해부족 문제는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만이 아니라 시장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전체가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경
우가 많아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급별로 차별화 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상위직급에게는 적성평가제도
의 취지, 토지적성평가의 기능 및 효과,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지원사항 등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 담당자에게는 개략적인 제도 설명을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실무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할 필요
가 있다.
(2) 용역발주시기의 문제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적성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
요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적성평가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부
분만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과 함께 발주할 경우, 토지적성평가의 본래 취지나 
평가의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발주시기를 단계적으로 조
정하는 방안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이나 지침하달이 요구된다. 
(3) 토지적성평가제도 정착에 필요한 주변제도의 보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 지
역 내 주민의 반발과 민원 증대문제가 앞으로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가능
성이 높다. 앞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구
분되는 지역 내 주민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한 바, 세분
되는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인 개발권양도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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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제와 논농사직불제도 등과 연계하여 계획관
리지역과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내 의 자산가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검
토될 필요가 있다.
(5) 적성평가결과의 공인절차 강구
평가체계Ⅱ의 경우 기초자료의 부정확성 문제를 해소하고 적성평가의 정확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에서 적성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의 배포로 토지적성평가의 정확성을 일
정 부분 담보할 수 있지만,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잘못된 정보 처리 및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오류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증한다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국토계획의 기본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26)
검토방안으로는 두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전환경성검토처
럼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그 공인절차를 의무화하여 중립적인 기관에서 적성
평가 결과를 공인해주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토지적성평가의 바람직한 운용 뿐 
아니라 국토 전반의 토지정보구축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
인절차에 따르는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어 적성평가를 거쳐 도시관
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허가를 받아야하는 일련의 행정처리 시간을 지나치게 지
연시키는 문제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대안은 전국적으로 토지적성
평가 기초도면이 구축되어 있을 때에는 실현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
운 행정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매년 실시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적성평가 중에서 무작
26) 최봉문은 적성평가결과가 적성평가를 의뢰하는 사람의 요구대로 왜곡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성평가 결과를 검사해서 인정해주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최봉문. 2003. “도시
계획의 수립과 토지적성평가의 과제”. 2003년 추계워크샾.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구경북지회.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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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몇몇 지역을 선정하여 중립적인 기관에서 적성평가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이 대안은 모든 적성평가결과를 검토하여 공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과 비용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몇몇 표본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하므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적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에서 정확하
게 추진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좀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평가체계Ⅱ의 개선방안 
국토계획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선계획 후개발」의 취지를 위해 도입된 토지
적성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체계Ⅰ이고, 평가체계Ⅱ는 평가체계Ⅰ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에서의 개발이 봉
쇄되어 있지 않고 관리지역의 세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선 시
‧군에서 평가체계Ⅱ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많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
한 기초도면의 미비, 평가기준의 미흡, 행정수행능력의 한계 등으로 평가체계Ⅱ
의 시행이 지연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 
평가체계Ⅱ는 평가체계Ⅰ과 연계하여 기초자료의 선 구축 체계를 확립하여, 
평가체계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평가지표와 기준을 개선해나
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앞의 평가체계Ⅰ의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행정구역에 대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
여 평가체계Ⅱ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행정구역 단위로 적성평가기
초도면과 DB를 구축해놓음으로써 평가체계Ⅱ가 가지고 있는 단편성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계Ⅱ는 이와 같이 토지적성평가제도 전반의 개선 차원에서 그 개선방안
이 검토되어야 하고 평가체계Ⅱ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선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
다. 그러나 각종 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제도 전반의 제도개선이 조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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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선
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초 분석자료의 일괄 제공 
평가체계Ⅱ는 평가체계Ⅰ과 달리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
발사업 신청 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평가체계Ⅱ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표는 가능한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중앙정부
에서 일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초지표는 중앙정부에서 분석하여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평가체계Ⅱ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전임지비율, 도시용지비율 등과 같이 속성자료를 기초로 전국적
으로 일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는 중앙정부에서 분석 제시함으로써 지자체 또는 
사업제안자가 개별적으로 분석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에서 일괄 분석하여 제시하는 지표는 <표 4-5>와 같은 형태로 제시할 수 있
으며, 누구든 쉽게 자료를 구득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관련자료를 배포하거나 인
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5> 법정동‧리별 평가지표의 비율값 (A군 사례)
법정동명
면적 (㎢) 비율 (%)
리면적 도시면적
경지
면적
임지
면적
도시
비율
경지
비율
임지
비율
 A군 B면 백용리 25.9 0.45 1.90 12.55 1.7 7.3 48.4
 A군 B면 언도리 27.86 0.51 1.99 12.13 1.8 7.1 43.6
 A군 B면 서성리 18.26 0.69 1.98 7.44 3.8 10.9 40.7
⋯ ⋯ ⋯ ⋯ ⋯ ⋯ ⋯ ⋯
주) 리면적(법정리면적), 도시면적(법정동‧리별 도시용지면적), 경지면적(법정동‧리별 경지정리지역면
적), 임지면적(법정동‧리별 보전임지면적), 도시비율(법정동‧리별 도시용지비율), 경지비율(법정동‧리
별 경지정리지역비율), 임지비율(법정동‧리별 보전임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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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의 지역적합성 제고 및 융통성 부여
2003년 6월에 개정된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평가체계Ⅱ에 대해 용도지역별
로 통일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체계Ⅱ의 객관적 일
관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기준과 임계치 등이 있으므로 사
용의 편이성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시‧군이 토지적성평가지침
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체계Ⅱ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적성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평가기준을 지
역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지역 특성에 따라 분포 편차가 큰 도시용지비율, 보전임지비율 등에 
대한 평가기준값은 각 지역별로 분포비율을 분석하여 지역별 분포특성에 맞추어 
평가기준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지역유형에 따른 용도지역별 평가기준표 작성
토지적성평가는 시‧군내에서 개개 필지의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평가체계Ⅱ의 평가기준은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지역유형에 따
라 용도지역별로 평가기준이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27) 현재는 지역 간 차이
를 규명해낼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유형별 적정 지표와 그 기준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몇 개 지역을 선정하여 
평가기준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유형별로 평가기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한다. 
(2) 지역별 분포특성에 따른 지역특성지표의 임계치 설정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용지비율, 경지정리비율과 같은 지역특성지표는 개별공
27)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나 낮은 지역, 관광지, 도시근교 농촌, 정체된 산촌 등 지역특성에 따라 구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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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가전산자료를 기초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분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는 
일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중
앙정부에서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 지표는 그 평가기준과 임계치
도 지역특성에 맞게 결정하는 형태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비율지표는 지자체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
도록 전국 법정동리별로 <표 4-5>와 같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
한 지역별 분포비율을 기초로 임계치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군 전체의 해
당 용도지역 내 해당지표의 비율분포를 상위 20%, 상위 40%, 상위 60%, 상위 
80%, 상위 100%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즉 농림지역의 경지정리면적비율에 
대한 임계치는 당해 시‧군내 농림지역의 법정동리별 경지정리면적 비율분
포를 <표 4-6>과 같이 분석하여 이를 상위 20%, 상위 40%, 상위 60%, 상위 
80%, 상위 100%로 구분한 다음, 상위 40% 미만은 100점, 40~80%는 60점, 
80% 이상은 20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점수값 부여체계는 당해 동‧리 내에 
경지정리된 논의 면적비율이 높을수록 개발적성값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A군의 농림지역에 대한 경지정리비율 지표의 임계치를 예로 구해보면 <
표 4-6>에서 경지정리면적비율이 상위 40% 구간에 해당하는 경지정리면적
비율 10%와 상위 80%에 해당하는 15%를 임계치로 설정하여, 10%미만 100
점, 10∼15%이면 60점, 15% 이상 20점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군 
농림지역의 경지정리면적 분포비율에 기초하여 설정한 임계치는 토지적성
평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임계치에 비해 낮다. 토지적성평가지침의 기준
을 적용하면 경지정리지역비율이 10∼25%일 때 60점으로 구분되나, A군의 
고유임계치를 사용할 경우 경지정리지역비율이 10∼15%일 경우 60점이 되
며, 15%를 넘으면 100점을 받게 되어 적성값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경지정리비율, 도시용지비율, 보전임지비율 등과 같은 지역특
성지표는 그 지역의 분포비율에 따라 임계치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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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6> A군 농림지역의 ‘경지정리지역비율’의 임계치 도출 사례
시군구
용도
지역
범위 필지수(개)
경지정리면
적비율(%) 점수값
임계구간
(개선안)
임계구간
(적성평가지침)
A군 농림
상위 20%미만 12,438 7.88
100점 10%미만 10%미만
상위 40%미만 12,180 10.68
상위 60%미만 12,664 13.13
60점 10∼15% 10∼25%
상위 80%미만 11,811 15.63
상위 100%미만 12,674 24.63 20점 15% 이상 25% 이상
합계 61,766 - - - -
(3) 공간적 입지성 지표의 임계치 조정범위 확대
아울러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갖는 경직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보전지역
과의 거리나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점수값은 지역상황이나 주변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의 ±30%범위에서 ±50%범위로 조정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우선보전등급의 융통성 부여
현행 토지적성평가지표 중에서 우선보전등급으로 분류되는 사항 중 재해위험
지역, 상습침수지역, 연약지반, 사태발생위험지역은 사방사업이나 기타 재해방지
사업을 실시하고 나면 개발용지로 활용하는데 대한 위험요인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우선보전지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우선보전등급으로 분류
되어 적성평가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해
위험지역은 우선보전등급으로 분류하되, 추후 재해위험요인이 제거되었을 경우 
인근지역의 등급을 기초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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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성평가지표의 보완 및 융통성 부여
(1) 우선보전지표의 조정
개정지침에서 삭제한 우선보전등급 항목 중, 개별법상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생태 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특별대책지역 1권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은 우선 보전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지표의 대체 활용
지역특성을 측정하는 비율 지표는 모두 법정동‧리 단위로 측정해서 제시된다. 
그러나 생태자연도는 1/25,000 지형도에 표시되어 있어 시‧군 단위에서 별도로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법정동‧리 단위의 비율을 추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경기
도 북부의 일부 접경지역에는 생태자연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따라서 
비율지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분석해서 법정동‧리 단위의 비율값
을 제시할 수 있지만,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은 제시할 수가 없다. 
반면 개정된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는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수시설
설치지역의 경우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지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평가체
계Ⅱ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태자연도 등급비
율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보전임지비율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3) 공공편익시설의 범주 축소
공공편익시설은 필지의 개발가능성을 좌우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시설물별로 영향이 다르다. 지역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시청‧군청과 같은 공공의 
청사와 지역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고속국도 인터체인지, 터미널 기차역 등의 지
표가 개발적성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열공급시설, 가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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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은 영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기초자료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평가체계Ⅱ의 지표
는 영향력이 높은 공공시설물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철도와 같이 진출입
이 자유롭지 않은 선형시설물은 오히려 측정결과를 혼란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배제시키고, 지역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시청․군청과 같은 공공의 청사와 지역
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도로, 고속국도 인터체인지, 터미널, 기차역 등으로 한정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7> 공공편익시설의 범위 축소방안
현행 개선대안 
도로, 철도역사, 항만,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도로, 고속국도 인터체인지,  항만, 공항 
수도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 삭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도서관, 
유통업무시설, 시장
공공청사(시청, 군청, 동․읍․면사무소),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4) 적성등급구분 기준 및 구분방법의 개선
개정지침에서는 평가체계Ⅱ에 의한 적성등급 구분방법을 점수법에서 비율법
으로 변경하고, 개발등급으로 구분하는 임계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이로 인
해 평가체계Ⅱ에 의한 평가결과가 대부분 개발적성등급으로 도출되는 등 적성평
가의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초래되었다. 
등급구분방법은 모의 실험을 거쳐 평가체계Ⅰ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의 
여부와 전국적인 도시용지수요와 지역별 개발가능지, 도시용지공급 정책목표 등
을 기초로 그 구분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시험적으로 향후 도시용지 수요에 기초하여 개략적인 임계치 구
분비율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평가체계Ⅰ을 실시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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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표분포 및 적성값 분포를 분석해서 <표 4-8>과 같은 등급구분 기준을 
작성해보았다. 이러한 기준을 도출한 근거는 현재 도시용지면적 비율(5.6%),  제4
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향후 최대 도시용지수요, 그리고 현행의 관리지역 면적
(26,000㎢)과 관리지역내 개발가능지 면적에 기초하였다. 즉 현재의 관리지역 내
에서 개발이 가능한 개발가능지 면적은 전국토의 약 17.2%인 17,000여㎢이고28), 
향후 최대로 필요한 도시용지 수요는 약 5,000㎢이므로29) 이러한 도시용지 수요
의 2배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관리지역의 약 40%정도를 C등급으로 판정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30) <표 4-8>은 이러한 근거와 
논리에 의거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평택시를 대상으로 평가체계Ⅰ을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한 후 임계치를 설정한 것이다. 앞으로 평가체계Ⅱ의 등급구분 기준
은 이러한 방법을 기초로 하여, 여러 유형의 지역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거쳐서 
세련시켜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4-8> 등급구분방법과 기준의 개선방안 
등급구분 기준 등급구분
 종합적성값(S)이 400이하인 필지
 종합적성값(S)이 400초과이며 500이하인 필지 
 종합적성값(S)이 500초과인 필지 
 A등급(보전적성등급)
 B등급(중간적성등급)
 C등급(개발적성등급) 
28) 채미옥 외. 2002. 전게서. p142.
29) 박헌주 외. 1999. 「국토의 계획적 이용관리 및 토지의 공공성 강화」. 국토연구원. p79.
30) 이러한 비율은 향후의 필요한 도시용지를 모두 관리지역 내에서 공급한다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관리지역만이 아니라 기개발지 내에서의 재공급, 도시지역내의 미개발지 등에서 상
당부분의 용지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용지 수요 추계도 제4차국토게획수립 당시 인구센서스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최정점에 달하는 시점(2028년)을 기준으로 추계한 것이서 앞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
다. 2003년도에 발표된 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도에 인구가 최정점에 달하고 절대적인 인구수도 
1999년도 추계당시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따라서 C등급의 비율은 여기서 제시된 것보다 더 
하향 조정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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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결과 제시의 단순화
적성평가지침에는 평가체계Ⅱ의 결과물로 “평가대상토지별 토지적성평가조사
표”와 “토지적성평가 종합평가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평가대상 토
지별 토지적성평가조사표”는 필지별로 작성하는 조서인데, 평가체계Ⅱ를 실시하
는 지역이 30만㎡와 같이 넓을 경우 수천 필지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문
제가 있다. 따라서 평가체계Ⅱ의 결과물로서 종이보고서로 제출하는 사항은 “토
지종합적성평가표”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지별 조서인 “평가대상토지별 토지적
성평가조사표”는 전산파일로 제출하도록 결과물 제시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6) 평가체계Ⅱ 평가기준의 개선방안 종합
이상에서 제시한 개선대안 중에서 단기적 개선대안이라 할 수 있는 평가체계
Ⅱ의 평가지표, 지표별 평가기준, 임계치 설정방법의 개선안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에 규제지역을 추가하여 습지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은 우선보전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특성지표
는 지역별 분포특성에 따라 임계치를 조정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공간적 입지특
성 지표는 임계치 조정폭을 기존의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편익시설물의 범주도 축소하여 전기공급시설이나 가스공급설비 등은 삭
제하고 시청․군청, 기차역, 터미널, 고속도로IC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특수시설설치지역에서 지역특성지표로 사용하
는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은 생태자연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이나 법정동․
리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보전임지비율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적성등급 구분기준도 적성평가의 변별력이 향상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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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표 4-8>의 형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대안을 기초로 관리지
역에 대한 평가기준표를 예시적으로 작성해보면 <표 4-9>와 같다.
<표 4-9> 관리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선안(예시)
구 분 부 문 평가지표 기 준 점수 비고
보전
대상
지역
판정
기준
자연
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0(A)
우선 보전요소 및 생산요소
 임상도(영급) 4영급이상인 지역 0(A)
수질
보전
국가하천‧지방1급하
천의 양안거리
500m이내인 지역 0(A)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 
이내인 집수구역
0(A)
 호소․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 
으로부터 거리 
1㎞이내인 집수구역 0(A)
기타
보전
재해발생위험지역 해당지역 0(A)
규제지역
(습지지역등) 해당지역 0(A)
개발
가능
지역
판정
기준
물리적
특성
경사도
15도 미만 100 -강원‧충북‧전남‧경북‧경남도의 경
우 지표 기준값 상향 조정
 (+20%) 
․18도미만/18-25/25도 초과
15이상 20미만 60
20도 이상 20
표  고
기준표고로부터 
표고차 50m 미만 100
50이상 ~ 150m미만 60
150m 이상 20
지역
특성
경지정리지역비율
10% 미만 100
․지역별 분포에 따라 구간별 지표 
기준값 설정
10∼25%미만 60
25%이상 20
도시용지비율
4% 이상 100
․지역별 분포에 따라 구간별 지표
기준값 설정2∼4% 미만 60
2% 미만 20
공간적
입지
특성 
보전지역과의 
거리
1.5㎞ 이상 100 ․하수처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방지
시설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이격거리 ±50%내에서 
조정 가능
0.5이상 ~ 1.5㎞미만 60
0.5km 미만 20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1km 미만 100
․지역별 평균분포거리 분석 후 
±50% 범위 내에서 기준거리 조정
1이상 ~ 4km미만 60
4km이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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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H A P T E R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의 타당성 평가
1. 개요 
1) 타당성 평가방법
제4장에서 제시한 대안 중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나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제외한 평가기준과 등급구분방법의 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 가지 측
면에서 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한다. 
첫째, 평가체계Ⅱ의 평가기준과 등급구분방법의 타당성을 舊토지적성평가지
침, 개정지침, 개선대안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즉 구지침 상의 평가기준에 비해 
개정지침의 평가기준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개정지침상의 기준 중
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제시한 본 연구의 개선대안이 개정지침보
다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기로 한다.
타당성 평가방법은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및 적성등급분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우선 동
일 지역에 평가체계Ⅰ과 Ⅱ를 모두 실시하여 각 방법에 의한 등급 구분 결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1차적으로 분석한다. 평가체계Ⅱ의 방법별 적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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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Ⅰ의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이유는 평가체계Ⅰ은 그 지역의 전체적
인 물리적 특성, 토지이용 및 지역특성, 공간적 입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보전과 개발의 상대적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인 반면, 평가체계Ⅱ는 일부
지역만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체계Ⅰ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가체계Ⅱ에 의해 개발을 결정한 지역이 후에 평가체계Ⅰ을 실시하여 보
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평가체계Ⅰ의 결과
와 유사하게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평가체계Ⅱ의 평가기준이 평가체계Ⅰ과 유사하게 나오는 것만으로 적
정성을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성평가등급의 공간적 분포와 주변지역의 토
지이용상황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을 평가한다. 2차적으로 당해지역
의 토지적성등급과 토지이용상황, 주변지역의 토지적성등급과 토지이용상황 등
을 비교 분석하여 방법별 적성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둘째, 우선보전등급 구분항목의 차이로 나타나는 문제를 분석한다. 구 지침에
서는 평가체계Ⅰ과 Ⅱ에서 우선보전등급으로 분류하는 항목이 동일하였으나, 개
정지침에서는 평가체계Ⅱ의 우선보전 항목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삭제된 우선보전항목 중에서 생태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항목은 우선보전항
목에 추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정지침에서 우선보전항목을 
축소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분석한다.
셋째, 직선보간법 채택의 효과를 분석한다. 개정지침에서 급간 점수차이에 따
른 등급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직선보간법을 채택하였는 바, 직선보간법을 채
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등급 구분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2) 사례대상지역 선정
토지적성평가 개선대안의 타당성 평가는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갖추어진 평택시와 남해군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평택시와 남해군을 사례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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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한 이유는 두 지역이 상호 대비되는 측면에서 개발압력과 보전특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경지가 넓게 분포한 농촌적 성격을 가진 지역이나 
수도권에 속해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도시적 측면의 개발성과 농업
성이 경합되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해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국립공원 등이 넓게 지정되어 있다. 따라
서 자연생태적 측면에서 보전성이 높은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지 
개발과 같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남해군은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지역이다. 
이들 사례지역 중에서 주 분석대상은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관리지역과, 평가체계Ⅱ의 대상이 되는 농림지역으로 한다. 관리지역에 
대한 분석은 평택시 진위면과 남해군 남면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체계Ⅰ과 평가
체계Ⅱ를 실시하고, 평가체계Ⅱ에 대한 구지침, 개정지침, 개선대안에서 제시한 
기준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주로 평가체계Ⅱ가 적용될 농림지역은 평택
시와 남해군 전체를 대상으로 개정지침과 개선대안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2. 평택시를 대상으로 사례분석
1) 사례분석 대상지 개요
평택시 진위면은 도시계획구역과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반면, 
지역 내에 경지정리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분포하여 보전성과 개발성
이 경합을 이루는 지역이다. 진위면의 토지이용현황은 76.2%가 전‧답‧임야 등으
로 이용되고 있고 6.5%가 대지․공장 등이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
이 56.3%,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4% 지정되어 있고, 관리지역이 33.4% 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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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 5-1> 평택시 진위면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지목 필지수(개) 면적(㎢) 비율(%)
답 6,479 11.6 34.0 
전, 과수, 목장 2,819 3.2 9.4 
임야 1,132 11.1 32.8 
대지, 공장, 학교 2,130 2.2 6.5 
기타 4,593 5.9 17.4 
계 17,153 34.0 100.0 
  
<그림 5-1> 평택시 진위면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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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지역
(1)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의 방법별 적성등급 분포분석
<표 5-2> 적성등급 구분결과(평가체계Ⅰ)
구  분 필지수(개) 면적(㎢) 비율(%)
1등급 우선분류 215 1.2 10.4
5등급 우선분류 1,150 1.3 11.5
세부적성
평가대상
1등급 610 0.6 5.2
2등급 2,009 2.0 17.4
3등급 1,951 2.8 24.8
4등급 1,510 2.6 22.5
5등급 437 0.9 8.2
계 7,882 11.4 100.0
<그림 5-2>  평가체계Ⅰ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등급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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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은 평가체계Ⅰ과 Ⅱ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므로, 평가체계Ⅰ
과 Ⅱ에 의한 적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가체계Ⅰ에 의한 진위면의 적성
평가 결과는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보전등급 및 1∼2등급지역이 33%
이고 우선개발 및 4∼5등급이 42.2%로 구분되었다. 
한편 구지침의 평가체계Ⅱ에 제시된 예시적인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적
성평가를 해보면 우선보전대상과 A등급이 15.2%이고 C등급이 3%, B등급이 81.8 
%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개정지침에 의하여 적성등급
을 구분해보면 A등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90.9%가 C등급으로 구분되어 적성
평가의 변별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안(점수법)을 기초로 하여 평가를 해보면 우선보전
등급과 A등급이 12.9%이며, C등급이 45.2%이고 나머지 41.9%가 B등급으로 구분
되어 개정지침보다 필지별 변별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평가체계Ⅰ의 결
과와 근접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 5-3> 적성평가방법별 적성등급 구분 결과
구분
구지침
개정지침
(비율법)
개선대안
(점수법)
필지수
(면적㎢)
비율
(%)
필지수
(면적㎢)
비율
(%)
필지수
(면적㎢)
비율
(%)
우선보전대상지역 112(1.0) 9.0 112(1.0) 9.0 112(1.0) 9.0
세부
적성
평가
A등급 735(0.7) 6.2 - - 411(0.4) 3.9
B등급 6,586(9.3) 81.9 17(0.001) 0.1 4,0341(4.8) 41.9
C등급 179(0.3) 3.0 7,753(10.31) 90.9 3,325(5.1) 45.2
계 7,882(11.3) 100.0 7,882(11.3) 100.0 7,882(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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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평가체계Ⅱ(구지침)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등급 구분도
 
<그림 5-4>  평가체계Ⅱ(개정지침)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등급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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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평가체계Ⅱ(개선대안)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등급 구분도
 
(2) 평가방법별 적성등급 구분결과의 일치도 분석 
구지침, 개정지침, 개선대안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도출된 적성평가 등급을 중
첩시켜 본 결과, 평가체계 I의 평가결과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는 평가방법은 
제4장에서 제시한 개선대안(점수법)인 것으로 분석된다. 각 방법별로 평가체계 
I의 결과와 일치하는 비율은 구지침이 25.7%, 개정지침(비율법)이 42.5%, 개선대
안(점수법) 61.1%로 분석되었다. 
평가체계 I 과 구지침의 적성등급 구분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보전적성등급으로 
구분된 지역이 서로 일치하는 비율은 전체의 1.8%, 중간 적성등급 일치지역 23%, 
개발적성등급 일치지역 0.9%로 전체면적의 25.7%가 동일 적성등급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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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의 적성등급구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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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구지침)의 등급 일치도 분석
구분
평가체계Ⅰ
(A)
평가체계Ⅱ
(구지침)
(B)
A∩B(등급일치지역)
(C)
1등급
우선
분류
1,2
등급
3등급
4,5
등급
보전
대상
지역
A등급 B등급 C등급 보전 중간 개발
면적(㎢) 1.2 2.6 2.8 4.8 1.0 0.7 9.3 0.3 0.2 2.6 0.1
전체면적
대비비율
(%)
10.4 22.6 24.8 42.2 9.0 6.2 81.9 3.0 1.8 23.0 0.9
평가체계 I 과 평가체계 II(개정지침)의 적성등급 구분결과를 비교해 보면, 보
전적성등급과 중간적성등급이 일치하는 지역은 전혀 없으며 개발적성등급 일치
지역만 전체의 42.5%로 나타난다.  <그림 5-7>은 이와 같이 등급이 일치하는 지
역(보전적성, 중간적성, 개발적성)과 등급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도면에 표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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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정지침)의 등급일치도 분석
구분
평가체계Ⅰ
(A)
평가체계Ⅱ
(개정지침, 비율법)
(B)
A∩B(일치지역)
(C)
1등급
우선
분류
1,2
등급
3등급
4,5
등급
보전
대상
지역
A등급 B등급 C등급 보전 중간 개발
면적(㎢) 1.2 2.6 2.8 4.8 1.0 0.0 0.001 10.3 0.0 0.0 4.8
전체면적
대비비율(%) 10.4 22.6 24.8 42.2 9.0 0.0 0.1 90.9 0.0 0.0 42.5
<그림 5-7>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정지침)의 적성평가결과 일치분석도
한편 평가체계I과 평가체계II(개선대안)의 적성등급 구분결과를 비교해 보면, 
보전적성등급 일치지역은 전체의 1.8%, 중간적성등급 일치지역 16.8%, 개발적성
등급 일치지역 33.6%로 전체면적의 61.1%가 동일 적성등급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안이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체계 I 과 
가장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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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선대안)의 등급일치도 분석
구분
평가체계Ⅰ
(A)
평가체계Ⅱ
(개선대안, 점수법)(B)
A∩B(중첩지역)
(C)
1등급
우선
분류
1,2
등급
3등급
4,5
등급
보전
대상
지역
A등
급
B등
급
C등
급
보전 중간 개발
면적(㎢) 0.2 2.6 2.8 4.8 1.0 0.4 4.8 5.1 0.2 1.9 4.8
전체면적대
비비율(%) 10.4 22.6 24.8 42.2 9.0 3.9 41.9 45.2 1.8 16.8 42.5
<그림 5-8>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의 적성평가결과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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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 평가체계I ∩ 평가체계II(개정지침,비율법)
(3) 평가방법별 등급 일치지역과 불일치지역의 특성 분석
평가체계Ⅱ의 적성등급이 평가체계Ⅰ의 적성등급과 일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개선대안의 타당성이 높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등급이 일치하지 않
더라도 주변지역의 특성과 토지이용현황, 적성등급분포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인 적성등급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평가방법
별로 등급이 다르게 도출되는 비율과 이러한 등급 불일치가 어떠한 지역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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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부분에서 동‧리 단위로 세분하여 
방법별 불일치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주변지역 특성 등을 분석해보았다. 
①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정지침)의 등급 불일치지역 분석
▣ 등급 불일치 내용
평택시 진위면의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정지
침)로 구분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체계Ⅰ에서 1등급인 것이 평가체계Ⅱ에서 A등급이거나 B등급인 경우는 
크게 봐서는 보전등급이거나 보전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체계Ⅰ에서는 보전등급인 1등급
으로 평가된 지역이 평가체계Ⅱ에서는 개발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된 경우이다. 
이는 한 쪽에서는 보전등급으로 평가된 것이 한 쪽에서는 개발등급으로 평가되
는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필지들은 총 1,961필지로 진위면 관리지역 
대상 필지수 7,882개 중 24.9%, 면적 대비는 21.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평가체계Ⅰ에서 우선보전등급 1등급으로 분류된 것이 평가체계Ⅱ에서 
B등급이나 C등급으로 분석된 이유는 개정지침에서 평가체계Ⅱ의 우선보전항목 
중에서 개별법상 보전지역을 대거 삭제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리
고 우선개발등급으로 분류되는 5등급은 항목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
오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난 적성등급 불일치지역은 평가체계Ⅰ에서 계획
보전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필지들로서, <그림 5-9>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다. <그림 5-9>에서 회색은 농림지역이고 연두색은 경지정리된 논이나 임야이
고 진한 초록색은 보전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이 사이에 우선보전등급에서 
제외된 지역들이 점적으로 분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평가체계Ⅱ의 우선
보전항목 중에서 개별법 상 보전지역에 대한 처리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
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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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정지침)의 적성등급 비교
평가방법별 총필지수대비 면적대비
구분 평가체계Ⅰ 평가체계Ⅱ 필지수 비율(%) 면적(㎡) 비율(%)
우선
등급
분류
1등급
우선등급분류 A등급 270 3.4 777,845 7.2
B등급 6 0.1 396 0.0
C등급 97 1.2 152,884 0.9
소계 373 4.7 931,125 8.1
5등급 우선등급분류 C등급
1,150 14.6 1,146,775 9.9
소계 1,150 14.6 1,146,775 9.9
세부
평가
1등급/
2등급
A등급 4 0.1 9,142 0.0
B등급 1,129 14.3 1,419,577 12.6
C등급 1,961 24.9 2,290,533 21.6
소계 3,094 39.3 3,719,522 34.2
3등급
B등급 33 0.4 157,977 1.8
C등급 1,055 13.4 1,634,227 14.4
소계 1,088 13.8 1,792,204 16.2
4등급/ 
5등급
C등급 2,177 27.6 3,439,528 31.6
소계 2,177 27.6 3,439,528 31.6
합계 7,882 100.0 11,075,608 100.0
<그림 5-9>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의 적성등급 불일치지역
(우선분류 1등급을 C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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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의 적성등급 불일치지역
(1․2등급을 C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표 5-8>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정지침)의 적성등급 불일치지역 
분석표(1․2등급을 C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지역
필지수대비 면적대비
필지수 비율(%) 면적(㎡) 비율(%)
견산리 89 4.5 79,623 2.1
고현리 50 2.5 121,903 3.3
동천리 680 34.7 1,136,609 30.6
마산리 511 26.1 594,748 16.0
봉남리 628 32.0 402,751 10.8
은산리 3 0.2 2,045 0.1
등급불일치 소계 1,961 63.3 2,337,679 62.8
1‧2등급 전체 필지수 3,094 100.0 3,719,5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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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등급 불일치지역은 <그림 5-10>과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체계
Ⅰ의 1․2등급인 필지(3,094)중에서는 63.3%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평가체계
Ⅰ에서 보전등급으로 분류되는 필지수의 반 이상이 개정지침상의 평가체계Ⅱ를 
적용할 경우 개발등급으로 분류된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좀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동천리가 필지수 대비 34.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마산리와 봉남리에서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
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 등급 불일치 필지의 특성 분석
평가체계Ⅰ‧Ⅱ를 적용할 때 어떠한 토지들에서 등급이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등급불일치 필지들의 토지이용, 주변지역 특성 등을 분석해 보
았다. 
<그림 5-11> 평택시 진위면의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 토지이용현황
(1․2등급을 C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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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등급 불일치 필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둘
러싸여 있는 지역들로서 임야가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
음으로 공공용지 23.6%, 답이 14.6%, 전이 13.8%를 차지하고 있다. 
<표 5-9>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정지침)의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 토지이용현황 
분석표
(단위: ㎡, %)
구분 견산리 고현리 동천리 마산리 봉남리 은산리 합계
주거용
면적 2,048 1,980 59,466 86,332 11,1857 - 261,683
비율 2.6 1.6 5.2 14.5 27.8 - 11.2
상업업무용
면적 1,176 - 2,891 650 17,281 - 21,998
비율 1.5 - 0.3 0.1 4.3 - 0.9
주상복합용
면적 - - - - 7,884 - 7,884
비율 - - - - 2.0 - 0.3
공업용
면적 39,555 - 29,456 63,933 13,806 - 146,750
비율 49.7 - 2.6 10.8 3.4 - 6.3
전
면적 2,754 22,588 169,782 69,587 57,722 - 322,433
비율 3.5 18.5 14.9 11.7 14.3 - 13.8
답
면적 2,343 1,490 230,143 54,197 51,211 2,045 341,429
비율 2.9 1.2 20.2 9.1 12.7 100.0 14.6
임야
면적 - 92,590 328,495 224,343 39,211 - 684,639
비율 - 76.0 28.9 37.7 9.7 - 29.3
공공용지
면적 31,747 3,255 316,376 95,676 103,779 - 550,833
비율 39.9 2.7 27.8 16.1 25.8 - 23.6
합계
면적 79,623 121,903 1,136,609 594,748 402,751 2,045 2,337,679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를 분석의 범위를 더욱 세분하여 면별로 분석해보면 견산리 적성등급 불일
치 필지의 경우 공업용이 49.7%, 공공용지가 3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답과 임야 사이에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들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평가체계Ⅰ의 적성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들은 1‧2등
급과 3등급 필지들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해 평가체계Ⅱ의 결과는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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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가 대부분 C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부록 <부그림 4-1> ~ <부그림 4-4> 참조)
고현리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도 임야가 7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이 18.5%를 차지하고 있다. 주변 필지의 평가체계Ⅰ 적성평가 결과는 우선분
류 1등급과 1․2등급의 필지들이며, 평가체계Ⅱ는 우선보전등급 필지와 C등급 
필지들이다.(부록 <부그림 4-5> ∼ <부그림 4-8> 참조) 
이러한 현상은 등급 불일치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동천리 등에서도 마찬
가지로 나타난다. 동천리의 경우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의 28.9%가 임야, 27.8%가 
공공용지, 그리고 전이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주거용과 공업용 필지가 
섞여 있다. 이들 등급불일치 필지의 주변은 답과 임야로 둘러 싸여져 있다. 동천
리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의 경우 주변부의 대부분이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
이며, 인접 관리지역의 필지들은 우선분류 1등급과 1‧2등급의 필지들이다. 이러
한 현상은 다른 리‧동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2>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의 토지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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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그림 5-14>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 주변의 평가체계Ⅰ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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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 주변의 평가체계Ⅱ의 등급
진위면을 대상으로 분석한 등급 불일치지역, 즉 평가체계Ⅰ에서는 1또는 2등
급으로 분류된 지역이 개정지침상의 평가체계Ⅱ에서는 C등급으로 분류된 등급
불일치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임야
와 전․답인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임야와 전‧답은 대부분 농림지역으로서 
경지정리지역이나 1‧2등급 또는 우선보전등급으로 분류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물리적 특성 측면에서는 경사도가 거의 완만하고 표고가 낮은 지역으로서 개
발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주변지역의 특성상 생태자연도 상위 등급이
나 공적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공공편익시설과도 
비교적 가까이 있지만 공적규제를 받는 지역과는 더 근접해 있는 필지들이다. 따
라서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보전이 더 필요한 지역들로서 평가체계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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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평가체계Ⅰ은 주
변지역 특성을 비교적 높게 고려하고 있으나 평가체계Ⅱ(개정지침)는 주변지역
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0> 평가체계에 따른 적성등급 불일치지역에 대한 특성분석
(단위: %, ㎞)
구분 지표
불일치지역 (평가체계Ⅰ≠평가체계Ⅱ)
1․2등급
(필지수: 3,094)
C등급
(필지수: 5,290)
1․2등급&C등급
(필지수: 1,961)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물리적
특성
경사도(◦) 3.4 51.0 0.0 2.4 39.0 0.0 2.5 39.0 0.0
표고(m) 6.8 44.8 0.0 5.3 38.0 0.0 5.2 27.0 0.0
지역
특성
도시용지비율 5.1 12.5 0.7 11.7 53.6 0.7 5.7 12.5 0.7
용도전용비율 0.4 1.7 0.0 1.8 37.3 0.0 0.6 1.7 0.0
경지정리지역비율 20.8 54.6 6.0 26.2 63.5 0.0 16.3 54.6 6.0
전‧답‧과수원
면적비율
35.2 64.6 21.3 46.5 80.0 21.3 29.7 64.6 21.3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25.2 43.2 4.6 16.0 43.2 0.0 29.0 43.2 4.6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53.3 68.0 4.0 23.8 68.0 0.0 53.1 68.0 4.0
공간적
입지성
기개발지와 거리 2.0 3.8 0.3 0.8 3.0 0.0 1.4 3.0 0.3
공공편익시설과 
거리
2.0 5.5 0.0 1.9 5.5 0.0 1.7 5.5 0.0
경지정리지역과 
거리
0.3 1.4 0.0 0.3 1.4 0.0 0.3 1.4 0.0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0.1 0.7 0.0 0.9 3.7 0.0 0.1 0.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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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등급불일치 필지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분포도(개정지침)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m)
570049004100330025001700900100
빈
도
수
(개
)
300
200
100
0
표준편차 = 1527.15  
평균= 1661
N = 1961.00
<그림 5-17> 등급불일치 필지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분포도(개정지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32028024020016012080400
빈
도
수
(개
)
500
400
300
200
100
0
표준편차 = 72.79  
평균= 73
N = 1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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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선대안)의 등급 불일치지역 분석
평가체계Ⅰ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안으로 평가한 등급 중에서 
어떠한 요인을 가진 지역이 등급이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검토해보았다. 
▣ 등급불일치 내용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선대안)의 적성등급 비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개정
지침의 경우와 같이 평가체계Ⅰ의 1․2등급이면서 평가체계Ⅱ의 C등급인 필지
들이다. 
<표 5-11>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선대안)의 적성등급 비교
평가방법별 총필지수대비 면적대비
구분
평가
체계Ⅰ
평가체계Ⅱ
(개선대안) 필지수
비율(%) 면적(㎢) 비율(%)
우선
등급
분류
1등급
우선보전등급 270 3.43 0.78 6.98
A등급 70 0.89 0.08 0.72
B등급 77 0.98 0.08 0.72
C등급 22 0.28 0.17 1.52
소계 373 4.73 0.93 8.33
5등급 우선개발등급 1150 14.59 1.15 10.30
소계 1150 14.59 1.15 10.30
세부
평가
1등급/
2등급
A등급 2229 28.28 2.98 26.68
B등급 246 3.12 0.39 3.49
C등급 619 7.85 0.39 3.49
소계 3,094 39.25 3.77 33.75
3등급
A등급 431 5.47 0.79 7.07
B등급 456 5.79 0.83 7.43
C등급 201 2.55 0.19 1.70
소계 1,088 13.80 1.79 16.03
4등급/ 
5등급
B등급 1,001 12.70 1.17 10.47
C등급 1,176 14.92 2.27 20.32
소계 2,177 27.62 3.44 30.80
합계 7,882 100.00 11.1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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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들은 총 619필지로 개정지침의 경우 보다 불일치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진위면 관리지역 대상 필지수 7,882개 중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적성등급 불일치지역은 평가체계Ⅰ의 1‧2등급인 필지
(3,094개)중에서는 20.0%이다.
▣ 등급 불일치 필지의 특성 분석
양자간의 등급불일치 지역의 물리적 특성, 지역특성, 공간적 입지특성을 분석
하면  <표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성등급이 일치하는 지역의 물리적 특성은 
개발적성등급 일수록 평균경사도가 낮았으며, 도시용지비율이 높고 공적규제지
역과 떨어져있었다.
반면, 불일치지역은 공적규제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공공편익시설과의 접
근성이 비교적 우수하여 도시용지로 개발된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경합지역의 공
간적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로 경합지역에서 등급 불일치
지역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12> 적성등급 일치지역에 대한 특성분석
구분 일치지역 불일치지역
지표
물리적특성 지역특성 공간적 입지성 물리적특성 지역특성
공간적 
입지성
경사도
(도)
표고
(m)
경지
정리
비율
(%)
도시용
지비율
(%)
공적
규제
지역
거리
(m)
공공
시설
거리
(m)
경사도
(도)
표고
(m)
경지
정리
비율
(%)
도시
용지
비율
(%)
공적
규제
지역
거리
(m)
공공
시설
거리
(m)
보전
등급
5.5 5.5 34.4 4.1 208 2,786
3.3 7.0 26.4 6.5 324 1,770중간
등급
2.3 4.5 33.2 5.6 632 2,382
개발
등급
2.2 6.1 57.2 19.2 1,359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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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선대안)의 적성등급 
불일치지역(1․2등급과 C등급)
<그림 5-19> 적성등급 불일치필지의 토지이용현황(봉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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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Ⅰ과 개선대안의 평가체계Ⅱ 간의 적성등급 불일치 지역은 모두 봉남
리에 위치해 있으며, 봉남리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의 토지이용현황은 <그림 
5-19>와 같다. 봉남리는 주변지역이 경지정리가 된 논과 임야로 구성된 농림지역
으로 둘러싸인 지역 안에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취락이 들어서 있는 자연취
락지역의 형태를 띈 곳이다. 그리고 공공편익시설이나 보전지역과 거리가 가까
운 지역이어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경우 정확한 
평가는 봉남리가 어떠한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가 하는 주변지역의 입지성이 중
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지역의 공간적 입지성을 고려하지 않고 당
해 지역만을 본다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나, 주변지역과의 관계성을 보면 보전
임지와 경지정리된 논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20> 적성등급 불일치필지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분포도(개선대안)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120010008006004002000
빈
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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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표준편차 = 217.11  
평균= 297
N = 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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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등급불일치필지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분포도(개선대안)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2101801501209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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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 51.85  
평균= 64
N = 619.00
3) 농림지역
농림지역에는 평가체계Ⅰ보다는 주로 평가체계Ⅱ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평택
시 농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정지침과 개선대안에 의거한 평가체계Ⅱ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94.5%가 개발이 가능한 C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는 현행 개
정지침에 의해 농림지역에 대해 평가체계Ⅱ를 적용할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개발
이 가능한 C등급을 받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13> 개정지침의 토지적성평가 결과(농림지역)
구분 적성등급 필지수 면적(㎡) 면적비(%)
적성등급
A 1 784 0
B 3277 3,775,375 3.5
C 82296 101,478,734 94.5
우선등급 131 2,137,432 2.0
제 5 장 ∙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의 타당성 평가   139   
<그림 5-22> 개정지침의 토지적성평가 결과도(농림지역) 
이러한 결과는 현행의 개정지침 상의 평가체계Ⅱ로는 지역적으로 평탄한 농경
지와 적당한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보전과 개발의 우선순위를 변별하
는 기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행 지침의 비율에 
따른 등급 구분방법을 계속 활용하려면 지역특성에 따라 급간 구분 비율을 탄력
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급간 구분
비율을 현 지침의 40∼60%에서 50∼70%로 구분하여 등급분포를 구분해 봐도 중
간등급(B)이 16.5%, C등급이 81.5%로 보전등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반면 개선대안에 의거하여 적성평가를 할 경우 A등급이 10.2%, C등급이 
23.7%로 나타나 개정지침보다 등급구분의 변별력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140 
<표 5-14> 개정지침의 등급구분비율을 상향조정(50~70%)시킨 토지적성평가 
결과(농림지역)
구분 적성등급 필지수 면적(㎡) 면적비(%)
적성등급분류
A(보전) 6 23,007 0.0
B(중간) 11,171 17,704,915 16.5
C(개발) 74,397 87,526,971 81.5
우선등급 131 2,137,432 2.0
<표 5-15> 개선대안에 의한 평가 결과
구분 적성등급 필지수 면적(㎡) 면적비(%)
적성등급
A(보전) 7371 10,957,608 10.2
B(중간) 45717 68,795,192 64.1
C(개발) 32486 25,502,093 23.7
우선등급 131 2,137,432 2.0
<그림 5-23> 개선대안의 토지적성평가 결과도(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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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지역별 도시용지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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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안이 개정지침보다는 변별력이 다소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보전지역적 성격이 강한 농림지역에서 중간등급이 66%를 차지하는 문제
가 있어 적성평가의 변별력에 문제가 잔존해 있어 평가의 실익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평가지표별 평가기준값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즉 현행의 개정지침상의 평가체계Ⅱ에서는 전국적으로 단일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 ±30%정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별 도시용지비율이나 경지정리면적비율,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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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 면적비율 등을 분석해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30%를 적용해
서 조정하더라도 급간의 분포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와 같은 소극적
인 조정기준만으로는 지역별 편차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앞의 <그림 5-24>의 도시용지분포비율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택시
는 0에서 50%까지 그 비율의 편차가 있고, 0∼10% 비율대에 많은 동‧리들이 분
포되어 있으나, 홍천군의 경우 대부분의 동‧리 도시용지비율이 0% 주변에 분포
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계치 기준값을 적
용하는 것은 평가의 적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가체계Ⅱ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임계치 설정기준값
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남해군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
1) 사례분석 대상지 개요
사례분석 대상지역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의 관리지역과 남해군 전체 농림지
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면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개발지가 많아서 
개발압력이 높은 반면, 대상지 내 경지정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분포하여 보
전성과 개발성이 경합을 이루는 지역이어서 다양한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이기 때문이다.
남면의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해보면 91.5%가 전‧답‧임야 등으로 이용되고 있
고 3.0%가 대지 공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현황을  보면 
남면은 농림지역이 57.2% 지정되어 있고, 관리지역이 42.8% 지정되어 있다.
남면에는 9개리가 있으며, 이들 리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그림 5-25>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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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남해군 남면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지목 필지수(개) 면적(㎢) 면적대비비율(%)
답 6,683 5.8 13.4
전,과수,목장 7,621 5.5 12.7
임야 4,365 28.4 65.4
대지,공장,학교 4,207 1.3 3.0
기타 7,407 2.4 5.5
계 30,283 43.4 100.0
  
<그림 5-25> 남해군 남면 종합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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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남해군 남면의 리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리명
주거용 상업용 주상복합 공업용 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당항 0.0 0.0 0.0 0.0 0.0 0.0 0.0 0.0 0.7 10.8
덕월 0.1 3.3 0.0 0.0 0.0 0.0 0.0 0.0 0.9 29.7
상가 0.1 2.1 0.0 0.0 0.0 0.0 0.0 0.0 0.4 8.4
석교 0.2 5.6 0.0 0.0 0.0 0.0 0.0 0.0 0.5 13.9
선구 0.1 3.4 0.0 0.0 0.0 0.0 0.0 0.0 0.7 24.1
임포 0.1 2.1 0.0 0.0 0.0 0.0 0.0 0.0 0.3 6.4
죽전 0.1 1.3 0.0 0.0 0.0 0.0 0.0 0.0 0.4 5.3
평산 0.2 2.8 0.0 0.0 0.0 0.0 0.0 0.0 1.1 15.3
홍현 0.1 1.6 0.0 0.0 0.0 0.0 0.0 0.0 0.5 8.2
소계 1.0 2.2 0.0 0.0 0.0 0.0 0.0 0.0 5.5 11.9
리명
답 임야 공공용지 미입력 합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당항 0.9 13.9 4.2 65.0 0.0 0.0 0.4 6.2 6.5 100.0
덕월 0.3 9.9 1.4 46.2 0.0 0.0 0.3 9.9 3.0 100.0
상가 0.5 10.5 3.5 73.5 0.0 0.0 0.3 6.3 4.8 100.0
석교 0.7 19.4 2.0 55.6 0.0 0.0 0.2 5.6 3.6 100.0
선구 0.2 6.9 1.6 55.2 0.0 0.0 0.2 6.9 2.9 100.0
임포 0.5 10.6 3.6 76.6 0.0 0.0 0.2 4.3 4.7 100.0
죽전 0.7 9.3 3.2 42.7 0.0 0.0 0.3 4.0 7.5 100.0
평산 1.3 18.1 4.2 58.3 0.0 0.0 0.3 4.2 7.2 100.0
홍현 0.6 9.8 4.6 75.4 0.0 0.0 0.3 4.9 6.1 100.0
소계 5.7 12.3 28.3 61.2 0.0 0.0 2.5 5.4 46.2 100.0
2) 관리지역
(1) 적성등급 분포 비교 분석
평택과 마찬가지로 평가체계Ⅱ 개선대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리지
역을 대상으로 평가체계Ⅰ에 의한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체계Ⅱ의 개선대안
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였다.
제 5 장 ∙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의 타당성 평가   145   
평가체계Ⅰ에 의한 적성평가 결과는 우선보전등급 및 1∼2등급지역이  12.0%
이고 4∼5등급이 25.6%로 구분되었다. <그림 5-25>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상수
원보호구역과 경지정리지역 주변의 전‧답‧임야들이 1‧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
들 1‧2등급지 사이에 5등급(빨간색)이 분포하고 있는데(<그림 5-26>), 이는 기존
에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이어서 우선개발등급으로 분류된 데에 기인
한다. 따라서 남면 상단지역은 우선개발등급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1‧2등급으
로 평가되었다. 반면 중하단 지역은 대부분 4‧5등급과 3등급지로 분류되고 있어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공간적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구지침의 평가체계Ⅱ로 평가를 하면 평가체계Ⅰ에서 1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이 C등급으로 분류되고(상단 오른쪽) 평가체계Ⅰ에서 4등급지로 분류되었
던 좌측 중반지역이 A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5등급지가 B등급지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A, B, C등급이 평가체계Ⅰ의 결과보다 공간적으로 분산된 형태를 보인
다.(<그림 5-27> 참조)
<표 5-18> 적성등급 구분결과(평가체계Ⅰ)
구  분 필지수(개) 면적(㎢) 비율(%)
1등급 우선분류 389 0.7 4.0
5등급 우선분류 5,379 2.1 12.0
세부적성
평가대상
1등급 1,544 1.4 8.0
2등급 2,880 2.2 12.6
3등급 7,864 6.6 37.7
4등급 4,867 3.7 21.1
5등급 1,349 0.8 4.6
계 24,272 1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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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평가체계Ⅰ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등급 구분도
<그림 5-27>  평가체계Ⅱ(구지침)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등급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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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평가체계Ⅱ(개정지침, 비율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등급 구분도
 
<그림 5-29> 평가체계Ⅱ(개선대안, 점수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등급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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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정지침의 경우 <그림 5-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A등급은 전혀 없고 
대부분이 C등급과 일부 B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안
으로 평가한 결과는 <그림 5-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지침이나 개정지침에 비
해 보전등급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적성등급의 공간적 분포는 평가체계Ⅰ보
다는 구지침의 평가체계Ⅱ에 더 유사하다. 
구지침의 평가체계Ⅱ에 제시된 평가기준을 기초로 평가를 해보면 우선보전대
상과 A등급이 13.7%이고 C등급이 4.6%이고 B등급이 69.7%로 대부분을 차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정지침에 의하여 적성등급을 구분해 보면 우선보전등급 4%를 제외하면, A
등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65.7%가 C등급으로 구분되어 적성평가의 변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개발등급으로 분류된 12%를 포함하면 77.7%
가 개발등급으로 분류되고, 중간등급인 B등급이 18.3%로서 지자체의 결정에 따
라 거의 90% 이상의 토지가 개발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개정지침상의 
평가체계Ⅱ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에 미흡하고, 단지 요식
행위로 거쳐야하는 절차가 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안을 기초로 하여 평가를 해보면 우선보전등
급과 A등급이 32.6%이고, C등급이 14.3%이고 나머지 37.2%가 B등급으로 구분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선대안의 평가기준이 개정지침상의 평가기준보다 필지의 
개발과 보전 우선순위에 대한 변별력이 높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급별 분포를 보면 평가체계Ⅰ의 등급과 상당히 다른 형태로 분포
되고 있어 평가체계Ⅱ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타당성검토에
서 공간적 입지성지표나 물리적 특성지표의 임계치를 ±30 또는 ±50등으로 조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데에 기인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인바, 이들 지
표의 임계치를 조정하여 평가하면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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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적성평가방법별 적성등급 구분 결과
구분
구지침 개선대안 개정지침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수
비율
(%)
면적
(㎢)
비율
(%) 필지수
비율
(%)
면적
(㎢)
비율
(%) 필지수
비율
(%)
면적
(㎢)
비율
(%)
우선분류
1등급 366 1.5 0.7 4.0 366 1.5 0.7 4.0 366 1.5 0.7 4.0
우선분류
5등급 5,379 22.2 2.1 12.0 5,379 22.2 2.1 12.0 5,379 22.2 2.1 12.0
세부
적성
평가
A등급 908 3.7 1.7 9.7 4,830 19.9 5.7 32.6 0 0.0 0 0.0
B등급 16,157 66.6 12.2 69.7 9,003 37.1 6.5 36.2 1,936 8.0 3.2 18.3
C등급 1,462 6.0 0.8 4.6 4,694 19.3 2.6 14.3 16,591 68.4 11.5 65.7
계 24,272 100.0 17.5 100.0 24,272 100.0 17.5 100.0 2,4272 100.0 17.5 100.0
(2) 평가방법별 적성등급 구분결과의 일치도 분석 
구지침, 개정지침, 개선대안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도출된 적성평가등급을 분
석해본 결과 등급별 비율면에서 평가체계I의 평가결과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
는 평가방법은 평가체계II의 개선대안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전등급의 경우 구 
지침상의 평가체계Ⅱ가 평가체계Ⅰ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반면 중간등급은 구
지침의 평가체계Ⅱ가 가장 높게 나오고, 평가체계Ⅰ과 개선대안이 거의 유사하
게 나온 반면 개정지침이 가장 낮게 나오고 있다.
각 방법별로 평가체계I의 평가결과와 평가체계Ⅱ의 평가결과가 일치하는 비율
을 보면, 구지침은 38.6%, 개정지침은 22.9%, 개선대안은 27.4%가 동일적성등급
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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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방법별 적성등급구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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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I 평가체계II-점수법, 구지침
평가체계II-점수법,개선대안 평가체계II-비율법, 개정지침
평가체계 I 과 구지침의 평가기준에 의한 적성등급 구분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 5-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전적성등급으로 구분된 지역이 서로 일치하는 
비율은 전체의 6.3%, 중간적성등급이 일치하는 지역은 29.7%, 개발적성등급이 
일치하는 지역은 0.6%로 전체면적의 38.6%가 동일 적성등급으로 분석되었다.
<표 5-20>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구지침)의 적성평가결과 비교
구분
평가체계Ⅰ
(A)
평가체계Ⅱ(구지침)
(B)
A∩B(등급일치지역)
(C)
1등급
우선
분류
1,2
등급 3등급
4,5
등급
보전
대상
지역
A등급 B등급 C등급 보전 중간 개발
면적(㎢) 0.7 3.6 6.6 4.5 0.7 1.7 12.2 0.8 1.1 5.2 0.1
관리지역
대비비율(%) 4.0 2.6 37.7 25.7 4.0 9.7 69.7 4.6 6.3 29.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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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 I 과 평가체계Ⅱ(개정지침)의 적성등급 구분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 
5-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적성등급이 일치하는 지역은 전혀 없으며 보전적
성등급은 4.0%, 개발적성등급 일치지역은 전체의 18.9%로 나타났다.
<표 5-21>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정지침)의 적성평가결과 비교
구분
평가체계Ⅰ
(A)
평가체계Ⅱ
(개정지침) 
(B)
A∩B(등급일치지역)
(C)
1등급
우선
분류
1,2
등급
3등급
4,5
등급
보전
대상
지역
A등급 B등급 C등급 보전 중간 개발
면적(㎢) 0.7 3.6 6.6 4.5 0.7 0 3.2 11.5 0.7 0 3.3
관리지역
대비비율(%) 4.0 20.6 37.7 25.7 4.0 0.0 18.3 65.7 4.0 0.0 18.9
평가체계 I 과 개선대안에 의한 적성등급 구분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 5-2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전적성등급 일치지역은 전체의 9.7%, 중간적성등급 일치
지역은 15.4%, 개발적성등급 일치지역은 2.3%로 전체면적의 27.4%가 동일적성
등급으로 분석되어 개정지침보다 등급 일치비율이 높다. 그러나 개선대안도 등
급 불일치율이 70%가 넘어서 평택시의 29%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문제
가 있다. 
이와 같이 개선대안에 대한 남해군의 불일치율이 평택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오는 것은 도시용지비율, 경지정리면적비율과 같은 지역특성변수의 임계치를 
하나로 묶어놓은 데에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택시에 비해 남해군의 개발적
성관련 지표(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등)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어 대
부분이 최저점수값에 해당되는 반면 보전적성지표(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보
전임지 비율 등)의 점수값은 매우 높은 급간에 해당되어 보전적성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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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평가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평가체계Ⅱ의 기준에
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해군의 경우 평택시와 달리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체계 I 과 가
장 유사한 결과를 얻은 평가방법은 구지침의 평가기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2>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선대안)의 적성평가결과 비교
구분
평가체계Ⅰ
(A)
평가체계Ⅱ
(개선대안, 점수법)
(B)
A∩B
(등급일치지역)
(C)
1등급
우선
분류
1,2
등급 3등급
4,5
등급
보전
대상
지역
A등급 B등급 C등급 보전 중간 개발
면적(㎢) 0.7 3.6 6.6 4.5 0.7 5.7 6.5 2.5 1.7 2.7 0.4
관리지역
대비비율(%) 4.0 20.6 37.7 25.7 4.0 32.6 37.2 14.3 9.7 15.4 2.3
<그림 5-31>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의 적성평가결과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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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정지침)의 적성평가결과 일치분석도
(3) 평가방법별 등급 일치지역과 불일치지역의 특성 분석
① 등급 불일치 현황
등급 불일치 필지 중에서 평가체계Ⅰ의 4‧5등급이 평가체계Ⅱ에서 B나 C등급
으로 구분된 경우가 25.7%이고, 3등급이 B‧C 등급으로 구분된 경우가 37.7%있으
나 이는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으로 평가된 경우로서, 평가체계Ⅰ
에서 1‧2등급으로 구분된 필지가 평가체계Ⅱ에서는 C등급으로 평가된 18.3%(면
적 대비)의 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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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평가체계에 따른 적성등급의 비교
평가방법별 총필지수대비 면적대비
구분
평가
  체계Ⅰ
평가체계Ⅱ
(개선대안) 필지수
비율(%) 면적(㎡) 비율(%)
우선
등급
분류
1등급
우선등급분류 A등급 366 1.5 681,884 4.0
B등급 5 0.0 5,933 0
C등급 18 0.1 18,456 0
소계 389 1.6 70,6274 4.0
5등급
우선등급분류 C등급 5,379 22.2 2,139,884 12.0
소계 5,379 22.2 2,139,884 12.0
세부
평가
1등급/
2등급
A등급 0 0.0 0 0.0
B등급 247 1.0 362,856 2.3
C등급 4,177 17.2 3,186,858 18.3
소계 4,424 18.2 3,549,708 20.6
3등급
B등급 724 3.0 1,601,664 6.1
C등급 7,140 29.4 504,481 28.6
소계 7,864 32.4 6,649,623 37.7
4등급/ 
5등급
B등급 960 4.0 1,231,814 6.9
C등급 5,257 21.7 3,262,744 18.9
소계 6,217 25.7 4,494,558 25.7
합계 24,272 100.0 17,540,04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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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선대안)의 등급불일치 지역(평가체계Ⅰ의 
2등급과 평가체계Ⅱ의 C등급)
<그림 5-34> 남해군 남면의 토지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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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급불일치지역의 특성 분석
평가체계 I과 평가체계 II(개선대안)로 각각 적성등급을 산정하고, 산정된 적성
등급이 서로 일치하는 지역과 불일치하는 지역의 물리적특성, 지역특성, 공간적 
입지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5-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성등급이 일치
하는 지역의 물리적 특성은 개발적성등급 지역일수록 평균 표고가 낮았으며, 공
적규제지역과는 보전적성 등급에 비해 2배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간적성등급은 표고나 경사도가 비교적 높아서 개발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나 
보전대상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적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들이다. 한편 
공공편익시설의 경우 보전적성과 개발적성간에 차이가 반대로 나오는 등 남해군
에 있어 공공편익시설은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된다. 
반면, 등급불일치지역은 표고가 비교적 낮고 경사도가 완만하면서 공적규제지
역에 가까이 인접해 있어 개발과 보전이 경합될 수 있는 지역들에서 높게 나오고 
있다.
<표 5-24> 평가방법별 적성등급 일치지역과 불일치지역에 대한 특성분석
구분 일치지역 불일치지역
지표
물리적특성 지역특성
공간적
입지성 물리적특성
지역특성
공간적
입지성
경사도 표고
경지
정리
지역
비율
도시
용지
비율
공적
규제
지역
과의
거리
공공
편익
시설
과의 
거리
경사도 표고
경지
정리
지역
비율
도시
용지
비율
공적
규제
지역
과의
거리
공공
편익
시설
과의 
거리
보전
적성
15.0도 96.3m 3.3% 3.3% 1,233m 1,422m
11.7도 65.2m 3.0% 3.1% 873m 1,879m중간
적성
24.7도 118m 0.3% 2.1% 3,665m 4,008m
개발
적성
8.9도 41m 2.4% 3.3% 2,837m 3,06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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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등급불일치지역의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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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등급불일치지역의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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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남해군 남면의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의 토지이용상황
이러한 결과는 평가체계Ⅰ이 평가체계Ⅱ에 비해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평가체계Ⅱ가 용도경
합지역 등에서 주변지역과의 공간적 연계성과 상대적 우위성 등을 감안하기 어
려운 체계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등급불일치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살펴보면, 임야가 36.7%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 30.0%, 답 2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리별로 
세분해서 보면 당항리 지역의 등급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게(필지수 대비 48.1%, 
면적 대비 50.0%) 나오고 있다. 당항리 지역의 등급 불일치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과 등급불일치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그림 
5-38>과 같다. 남면 당항리의 등급불일치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은 임야가 37.4%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이 31.5%, 답이 19.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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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등급불일치 지역의 주변은 대부분 임야와 답으로 이용되고 있다.
<표 5-25>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개선대안)의 등급불일치 지역(1․2등급과 
C등급)
지역
총필지수대비 면적대비
필지수 비율(%) 면적(㎢) 비율(%)
당항리 2,008 48.1 1.6 50.0
덕월리 127 3.0 0.1 3.1
상가리 1,179 28.2 0.8 25.0
죽전리 531 12.7 0.3 9.4
평산리 332 7.9 0.4 12.5
소계 4,177 100.0 3.2 100.0
<그림 5-38> 남해군 남면 당항리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의 토지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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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남해군 남면 당항리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그림 5-40> 남해군 남면 상가리 적성등급 불일치필지의 토지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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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남해군 남면 상가리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남면에서 등급 불일치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오는 상가리의 경우를 보면,  
등급불일치지역 중 전이 3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에 임
야가 34.6%, 답이 1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등급불일치 지역 주변부의 토
지이용은 앞의 지역들과 유사하게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된 답에 인접해 있으며 주거용 토지가 일부 섞여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남면 등급불일치 지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토지이용형태
는 임야인 경우가 많았고, 주변지역이 경지정리 된 논이나 임야인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경우가 많았다. 
3) 농림지역 
남해군에서도 개정지침상의 평가체계Ⅱ에 의거하여 농림지역의 적성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A등급은 전혀 나오지 않고 C등급과 B등급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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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비율법을 쓸 경우 현재 검토되고 있는 40∼60%로 자르는 것보다 60∼
80% 수준으로 등급구분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적성평가의 실익
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50∼70%로 구분하여 등급분포를 구
분해봐도 보전등급(A)이 8.5%, 중간등급(B)이 35.2%, C등급이 24.0%로 분석되었
다.(<표 5-26>, <표 5-27>) 
<표 5-26> 개정지침에 의거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남해군 농림지역)
구분 적성등급 필지수 면적(㎢) 면적비(%)
적성등급분류
A(보전) 0 0.0 0.0
B(중간) 3,625 42.5 28.7
C(개발) 29,610 57.5 39.0
우선등급 4,802 47.9 32.3
계 38,037 147.9 100
<그림 5-42> 개정지침의 토지적성평가 결과도(남해군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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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개정지침의 비율을 상향조정(50~70%)시킨 토지적성평가 결과(남해군 
농림지역)
구분 적성등급 필지수 면적(㎢) 면적대비비율(%)
적성등급분류
A(보전) 618 12.6 8.5
B(중간) 7,622 52.1 35.2
C(개발) 24,995 35.4 24.0
우선등급 4,802 47.9 32.3
남해군 농림지역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등급구분방법의 개선과 함께 남해
군의 분포비율에 따라 지역특성지표의 임계치를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적성평가
를 실시해 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안으로 적성평가를 하면 보전등급
이 45.1%로 대폭 증가하고 개발등급이 11.3%로 줄어든다. 이와 같이 남해군의 
농림지역에  개선대안을 적용할 경우, 평택시의 경우 보다 보전등급이 현저히 증
가하고 개발등급 비율이 크게 낮게 나오는 등 적성평가의 변별력이 크게 높아지
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남해군의 지역특성지표 분포에 맞게 임계치를 구분하
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지역별로 토지적성지표의 임계치를 탄력적으로 적
용해야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28> 개선대안에 의한 적성평가 결과(남해군 농림지역)
구분 적성등급 필지수 면적(㎢) 면적대비비율(%)
적성등급 구분
A(보전) 8,469 66.7 45.1
B(중간) 8,065 16.6 11.3
C(개발) 16,701 16.8 11.3
우선등급 4,802 47.9 32.3
164 
<그림 5-43> 평가체계Ⅱ(개선대안)에 의한 적성평가 결과도(남해군 농림지역)
4. 직선보간법의 채택에 따른 개선효과
평가체계Ⅱ는 임계치로 구분된 급간별로 100점, 60점, 20점의 3개 점수대로 구
분되어 있어 급간의 점수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급
간별로 단절적으로 점수를 주는 방법은 근소한 차이로 크게 상이한 점수가 부여
되어 평가 등급이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런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급간의 점수를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동일한 방법이라도 직선보간법
을 사용함으로써 등급구분 결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선보간법을 적용할 경우 임계치 주변에 있는 필지들의 등급을 특정
등급으로 몰아줌으로써 인근 필지간의 등급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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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평택시의 경우 개발등급의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개발등급 임계치 주변에 있는 필지들이 직선보간법
을 쓰면서 개발등급으로 분류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29> 직선보간법의 적용에 따른 변화 비교(개정지침, 평택시) 
구분 적성등급 필지수 면적(㎢) 면적비(%)
직선보간법 적용
A 1 0 0
B 3277 3.8 3.5
C 82296 101.5 94.5
우선등급 131 2.1 2.0
직선보간법 미적용
B 3548 4.8 4.5
C 82026 100.4 93.5
우선등급 131 2.1 2.0
<표 5-30> 개선대안에 의거한 평가결과(평택시)
구분 적성등급 필지수 면적(㎢) 면적비(%)
직선보간법 미적용
A(보전) 10,920 17.5 16.3
B(중간) 44,470 67.2 62.6
C(개발) 30,184 20.6 19.2
우선등급 131 2.1 2.0
직선보간법 적용
A(보전) 7,371 11.0 10.2
B(중간) 45,717 68.8 52.7
C(개발) 32,486 25.5 23.7
우선등급 131 2.1 2.0
또한 개선대안에 따라 직선보간법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
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다. 즉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전등
급이 16.3%이고 개발등급이 19.2%이며 중간등급이 62%정도이나, 직선보간법을 
적용했을 경우 보전등급이 조금 줄고 개발등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남해군에 있어서는 직선보간법을 사용했을 경우가 쓰지 않았을 경우보다 
중간등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선보간법은 등급구분의 임계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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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있는 필지들을 가장 근접한 등급으로 구분해줌으로써 인근지역의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필지들의 등급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5-31> 직선보간법을 적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등급변화(남해군)
구분 적성등급 필지수 면적(㎢) 면적비(%)
직선보간법 적용
A(보전) 8,469 66.7 45.1
B(중간) 8,065 16.6 11.3
c(개발) 16,701 16.8 11.3
우선등급 4,802 47.9 32.3
직선보간법 비적용
A(보전) 8,481 62.7 42.4
B(중간) 15,231 28.2 19
C(개발) 9,523 9.1 6.1
우선등급 4,802 47.9 32.3
5. 사례분석의 종합평가
1)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의 비교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를 비교해보면 현행의 평가체계Ⅱ로는 정도의 차이
가 있지만 주변지역을 포함한 입지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역전체에 대한 공간구조 분석결과나 기초자료 없이 당해 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2) 평가체계Ⅱ 방법별 비교
평가체계방법별 비교는 무수히 많은 대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평가
체계Ⅰ과, 구지침‧개정지침‧개선대안의 평가체계Ⅱ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구지침상의 평가체계Ⅱ와 개정지침상의 평가체계Ⅱ는 그 임계치나 
평가기준 등을 크게 바꾼 것이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안은 분석의 편의상 
제 5 장 ∙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의 타당성 평가   167   
개정지침상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등급구분방법만을 바꾸는 것으로 한정하
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개선대안의 내용을 달리 하여 분석하였는데, 평택
시와 남해군 관리지역의 경우 개선대안은 개정지침에서 등급구분 방법만을 변경
하였을 때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고, 남해군의 농림지역에서는 등급구분 방법과 
함께 평가지표별 임계치 설정기준을 지역특성에 따라 개선한 내용이다. 
그 결과 평택시의 경우 평가체계Ⅰ의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안이었다. 평가체계Ⅰ과 Ⅱ의 등급이 불일치하는 지
역의 물리적 특성과 토지이용특성, 주변지역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경사가 완
만하고 표고가 낮은 임야이면서 주변지역이 농림지역이나 경지정리된 논으로 둘
러싸인 필지가 많았다. 공간적 입지성 측면에서 공공편익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근접해 있는 필지들이었다. 따라서 
주변지역특성이나 공간적 입지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개필지들의 물리적 특성만
을 보면 개발에 적합한 필지들이지만 주변지역의 전체적 토지이용상황이나 특성
을 보면 보전의 필요성이 더 높은 필지들이어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생길 수 
있는 필지들이다. 
평가체계Ⅱ가 주로 적용되는 농림지역의 경우도 현행의 개정지침에 의거해서 
평가할 경우 90%이상이 C등급으로 평가되어 적성평가의 변별력이 거의 없는 것
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행의 개정지침으로 평가체계Ⅱ를 실시할 경우 농림지
역이나,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 다음 남해군 농림지역의 경우 임계치 작성기준까지 남해군 특성에 맞게 변
경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체계Ⅱ의 변별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지역특성에 따라 임계치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타당성 분석에서 검토한 개정지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안의 차이는 
평택시의 경우 등급구분방법을 적성값의 비율로 구분하는 방법과 절대적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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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기초로 하느냐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이다. 평가체계Ⅱ가 보전
적성과 개발적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등급구
분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상향조정의 폭은 다양한 특성을 가
진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체계Ⅰ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도출
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표별 임계치 중에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비율지표의 임계치와 평가
기준은 지역특성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사례분석에
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지역특성지표에 대한 임계기
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매년 일괄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여 
전국적인 법정동‧리의 비율분석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직선보간법의 적용효과를 분석해보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인근 필지간에 
과도한 등급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우선 보전등급에서 개별법 상의 보전지역을 제외함으로써 보전등급 안
에 점점이 개발등급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추후 
개별법에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용도지역 중에서 꼭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우
선보전분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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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 H A P T E R
결론 및 정책건의
1. 정책건의 및 개선방안의 정책적 효과
국토계획법 제정의 취지는 토지의 난개발을 막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립하여 계획적으로 국토를 관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의거하여 토지적
성평가는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토지적성에 기초하여 구분하고 공간적으
로 집단화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토지를 둘러싼 여건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동안 보전우선의 대원칙 하에서 관리되던 농지가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의 여파
로  보전의 빗장을 풀었고, 지구화시대의 도래로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적 구도에
서  국제적인 입지경쟁의 시대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환경보전 만이 아니
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토지에 대한 개발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국토관리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주요 대상이 난개발의 진원지로 지목되었던 준농
림지역 즉 관리지역으로 한정되어 국토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발압력을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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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여서 일선 시‧군
에서 원활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선계획‧후개발」의 취지는 국토전체에 대한 기초정보가 구축되어있을 때 
구현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국토공간의 다양한 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기초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므로「선계획‧후개발」의 첫출발점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의 대상지역범위는 기개발지를 제외한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재
정립을 통하여 토지적성평가의 위상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지표
와 기준의 지역적합성을 높이고 평가절차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일선 담당공무원
과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토지적성평가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여야 한
다. 아울러 적성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계획과 적성평가의 연계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계획가의 주관적 판단과 적성평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적성평가제도 정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초정보전산화의 미비와 관련정보의 부정확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토지종합정보망의 조기 구축만이 아니라, 토지종합정보 도면
을 지형과 지적이 통합된 형태로 표준화하고,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토
지종합정보의 수록내용에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토지종합정보망
의 조기 구축과 토지종합정보망의 수록내용을 확대하면,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기초도면이 구축되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별도의 도면구축작업 과정
이 단축되어 신속하게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체계Ⅰ만이 아니라 
평가체계Ⅱ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가 각종 공간계획체계의 공식적
인 기초정보로 자리매김 될 때, 진정한 의미의「선계획‧후개발」체제가 달성될 
수 있고,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토지의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꼭 보전해야 할 곳과 개발해야 할 곳을 미리 구분해 놓음으로써 자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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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꼭 보전해야 할 곳은 보전하면서도 수요가 발생했
을 경우 능동적으로 개발수요에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새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일선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적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
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대안은 일선 시‧군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
련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특징 및 한계
토지적성평가제도는 2002년 2월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
운 제도이고, 토지적성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는 2001년 처음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토지적성평가관련 연구는 주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이론이나 방법론 
검토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일선 담당자들과의 면담조
사를 통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성격이 
크게 다른 두 개 시‧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적성평가 전 과정을 직접 적용
해봄으로써, 적성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개선방안 중에서 일반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구체적인 적성평가지표와 평가기준
의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로
서, 실증분석을 통해 토지적성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두 
포괄하였다. 제시된 개선대안도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침으로써 피상적인 
대안제시가 아니라, 실제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선에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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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기초를 다지
고 정착시키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이 제약되어 있어 다음과 같
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평가체계Ⅱ는 기초자료가 없고 전국적인 분석자료가 없
는 상태에서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
문에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역 유형별로 차
별화 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2개 지역만을 대상으
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 실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좀더 풍부한 시행경험을 수집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
계가 있다. 
3. 향후 연구과제와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안은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유형별로 실증분
석을 하여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부문은 지속
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정교하게 세련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평가방법과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하는 데에는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토지적성
평가제도는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이 제도
의 성공적 정착 여부가 합리적 국토관리의 질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계획환경에 토지적성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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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olicy Alternatives for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Mie-Oak Chae and Jung-Hoon Kim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is a newly introduced 
system that provides criteria for land use classification. It is introduced 
by the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in 
order to prevent unplanned development of the nation. It classifies land 
use types into 5 grades according to  soil, location, and usability of the 
land. Most of the land assessed as first and second grade, tend to be 
planned as conservation area, while the land assessed as fourth and fifth 
planned as development area.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problems in applying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into practice, seeking solutions for the 
expected problems, and suggesting the ways of improving assesment 
methods. The study consists of six chapters. Outlines for each chapter 
are explained below.
Chapter 1 shows backgrounds, methods, and goals of the research. 
It also conducts literature review on similar topics. By doing so, this 
chapter presents overall framework of the research.
Chapter 2 describes concepts, types, and processes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is a method to evaluate and classify land by its physical, socio-economic,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It is divided by Assessment System 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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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Assessment System I is used to classify the Management Area 
into three sub areas - conservatio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The 
Management Area is semi-agricultural area with high development 
pressure. The Assessment System II is applied in  preparation of the 
Urban Management Plan located outside of the Management Area.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consists of seven steps. The 
steps vary from selecting variables for assessment to classifying 
individual parcels by five grades.
Chapter 3 analyzes problems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The Assessment SystemⅠhas four kinds of problems from 
institutional, operational, informational, and technical aspects. The 
Assessment System II was introduced to supplement the Assessment 
System I. However, there are some lacks of available information and 
assessment criteria.
Chapter 4 suggests solutions for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The solutions for the Assessment System are suggested as 
follows; enhancing the status of Assessment System by revising its 
institutional system, strengthening linkage between Assessment System 
and planning system, establishing basic DB for the whole undeveloped 
land, improving assessment standards, facilitate training program for 
relevant government officers, etc..
Chapter 5 conducts a case study to examine validity of solutions 
proposed in the chapter 3 and 4. Pyeongtaek city and Namhae county 
are selected for the case study. We applied the Land Assessment I and 
II for those areas, examined problems, and investigated likeliness of 
proposed solutions.
Chapter 6 draws a conclusion and suggests policy measures to 
improve performance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This 
study examines possible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and suggests proper solutions for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system. It will be a useful reference for local 
municipalities to carry out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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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적성평가 지표별 내용 및 조사방법
(1) “경사도”란 지표면과 지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말한다.
(2) “표고”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특정지점까지의 수직고도를 말하며, 평가체계Ⅱ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당해 지역의 기초행정관청(읍․
면․동사무소) 소재필지의 표고를 기준표고로 하여 그 기준표고로부터 특정지
점까지의 표고차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초행정관청의 표고가 당해 지
역생활권 중심의 평균표고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지역생활권 중심의 공
공시설(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등) 소재필지의 해발높이를 기준표고로 하며, 
[별표 4]의 5에 해당하는 특수시설설치지역의 기준표고는 해당 사업부지의 최저
점을 기준으로 하고, 스키장의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지표(경사도, 표고)를 평가
에서 제외한다.
(3) “재해발생위험지역”은 연약지반지역․연안구역․지반침하위험지역․상습침수
지역 및 사태위험지역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4) “도시용지”는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이하 “토지특성조사표”
라 한다)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상업업무용․주상복합․공업용으로 기
재되는 필지를 말하며, “도시용지비율”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
구역(법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면적 안에서 도시용지의 면적비율을 말한
다.
(5) “용도전용”은 최근 5년 이내에 보전용도의 지역에서 개발용도의 지역으로 변경
된 것을 말하며, “용도전용비율”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
적 안에서 용도전용된 필지의 면적비율을 말한다. 
 ․보전용도의 지역은 녹지지역(생산․자연․보전녹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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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을 말하며, 개발용도의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진흥지구 및 계획관리지역(관리
지역 세분전에는 관리지역 전역)을 말함.
(6) “도시용지 인접비율”이란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안에 있는 농업적 
용도(전, 답, 과수원, 임야)인 필지들 가운데 도시용지와 접해있는 필지들의 합
계면적이 당해 동․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적 용도 
및 도시용지는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7)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
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농업진흥지역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
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8) “전․답․과수원 면적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서 전․답․과수원으로 기재된 전체필지의 면적비율을 
말한다.
(9) “경지정리면적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서 경지정리된 농지의 필지면적 비율을 말한다.
(10)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산‧하천
‧호소‧농지‧도시‧해양 등에 대해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자연성‧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4개로 등급화한 도면을 말하며, “생태
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
한 생태자연도 1등급‧2등급‧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은 행정동․리별로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11) 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역사
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과 그 보호구역,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12) “공적규제지역”은 각 개별법에서 보전용도로 지정된 다음의 지역 등을 말하며,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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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적규제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공적규제지역면적
비율과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산출 시에는 보전임지는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를 
포함한 면적과 거리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는 Ⅰ권역과 Ⅱ권역을 포함한 면적
과 거리로 산출한다. 
 ․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전임지중 공
익임지(산림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도시
자연공원(도시공원법), 특별대책지역 Ⅰ권역(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한강수
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
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한구역(원자력법), 
생태계보전지역‧시도생태계보전지역‧임시생태계보전지역‧야생동식물특별보
호구역‧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법),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
원(자연공원법) 
(13) “녹지자연도”란 일정 토지의 자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환경부장관이 식생
과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녹지공간의 상태를 0∼10등급으로 등급화한 도면을 말
하며, “녹지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14) “임상도”란 전국의 산림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림청장이 평균임령에 따
라 10년 단위로 6개의 영급으로 등급화한 도면을 말한다. “임상도 상위등급비
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임상도 3영급 이
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15) “보전임지”란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이용목적에 따라 지정된 
임지(산지관리법 시행이후(2003.10.1)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를 말하며, “보전임지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
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보전임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보전임지
(보전산지)는 생산임지(임업용산지)와 공익임지(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16) “지가수준”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내 동일 지목의 평균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해당 평가대상토지의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당해년도 개별공
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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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개발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택지개발
지구 및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18) “공공편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말하며,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는 평가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가) 평가체계Ⅰ의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세부시설중 평가대상토지로부터 가장 근접
한 시설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① 교통시설 : 고속도로IC, 철도역사, 항만,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나) 평가체계Ⅱ의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시설유형별로 해당 평가대상토지로부터 최
단세부시설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하고 이의 산술평균값을 말한다.
 ① 교통시설: 도로‧철도역사‧항만‧공항‧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 도로의 경우 8m 이상인 도로와의 거리를 측정하며, 고속국도의 경우는 IC로부
터의 거리측정
 ․ 철도의 경우는 철도역사로부터의 거리측정
 ․ 항만, 공항 등에 대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측정
 ② 공급 및 환경기초시설: 수도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
 ․ 당해 시설과 연결하여 접속가능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측정
 ③ 공공․문화체육 및 유통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도서관, 유통업무시설, 시
장
․ 해당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측정
(19) “하천”이란 하천법에 의해 지정되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을 말하며, “호소”
란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 또는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안의 유효저수량이 30만㎥이상인 호소를 말하고, “농업용저수지”는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의 저수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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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평택시 단위 관리지역의 면적 분포 분석
<부표 2-1> 평택시 단위 관리지역의 면적 분포
그룹번호 필지수 면적(㎡) 면적구분 그룹번호 필지수 면적(㎡) 면적구분
1 15265 2,239,087 ● 31 82 27,568 ◎
2 439 908,907 ● 32 57 20,404 ◎
3 11 1,335 ◎ 33 198 127,096 ▲
4 14 2,083 ◎ 34 14 6,003 ◎
5 47 85,854 ▲ 35 19 25,041 ◎
6 898 146,502 ▲ 36 8 92,592 ▲
7 19 2,609 ◎ 37 133 150,269 ▲
8 115 74,613 ▲ 38 6 10,201 ◎
9 55 15,042 ◎ 39 25 76,193 ▲
10 125 61,230 ▲ 40 110 150,186 ▲
11 121 3,053 ◎ 41 39 49,183 ▲
12 318 18,784 ◎ 42 95 91,133 ▲
13 101 8,059 ◎ 43 9 4,994 ◎
14 9 3,192 ◎ 44 195 98,708 ▲
15 5 985 ◎ 45 69 88,413 ▲
16 1509 271,917 ▲ 46 3 8,780 ◎
17 66 158,015 ▲ 47 88 28,225 ◎
18 3 495 ◎ 48 43 18,850 ◎
19 2578 477,731 ● 49 30 73,636 ▲
20 56638 60,939,940 ● 50 104 380,412 ●
21 1096 1,774,334 ● 51 477 553,244 ●
22 50 102,230 ▲ 52 210 88,970 ▲
23 119 183,823 ▲ 53 304 209,752 ▲
24 9 14,367 ◎ 54 17 106,010 ▲
25 245 93,122 ▲ 55 41 208,975 ▲
26 8 21,003 ◎ 56 42 16,911 ◎
27 115 31,516 ▲ 57 28 10,517 ◎
28 45 34,581 ▲ 58 23 22,189 ◎
29 21 59,477 ▲ 59 32 36,993 ▲
30 109 76,123 ▲ 60 373 1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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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평택시 단위 관리지역의 면적 분포(계속)
그룹번호 필지수 면적(㎡) 면적구분 그룹번호 필지수 면적(㎡) 면적구분
61 10 30 ◎ 87 55 24,236 ◎
62 66 4,457 ◎ 88 66 24,105 ◎
63 114 32,282 ▲ 89 74 33,683 ▲
64 28 54,074 ▲ 90 100 64,648 ▲
65 21 20,259 ◎ 91 116 94,779 ▲
66 1311 1,864,154 ● 92 76 4,846 ◎
67 10 14,075 ◎ 93 6 291 ◎
68 14 16,773 ◎ 94 11 3,521 ◎
69 6 1,131 ◎ 95 185 46,427 ▲
70 24 40,565 ▲ 96 115 670 ◎
71 19 9,471 ◎ 97 128 71,247 ▲
72 4 6,816 ◎ 98 142 77,715 ▲
73 17 61,658 ▲ 99 8 185 ◎
74 4 10,363 ◎ 100 306 109,784 ▲
75 2 2,975 ◎ 101 11 1,374 ◎
76 7 15,421 ◎ 102 29 11,184 ◎
77 18 34,188 ▲ 103 54 13,487 ◎
78 120 52,617 ▲ 104 46 19,726 ◎
79 915 690,880 ● 105 43 14,398 ◎
80 26 12,983 ◎ 106 66 35,417 ▲
81 94 58,359 ▲ 107 62 18,797 ◎
82 83 14,391 ◎ 108 18 5,021 ◎
83 36 27,523 ◎ 109 64 108,282 ▲
84 24 9,200 ◎ 110 11 25,493 ◎
85 52 20,384 ◎ 111 4 1,407 ◎
86 14 5,422 ◎ 112 8 130,070 ▲
주: 3만㎡이하:◎,  3만㎡이상 - 30만㎡이하:▲,  30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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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남해군 단위 관리지역의 면적 분포 분석
<부표 3-1> 남해군 단위 관리지역의 면적 분포
그룹번호 필지수 면적(만㎡) 면적구분 그룹번호 필지수 면적(만㎡) 면적구분
1 1915 105.4 ● 36 101 5.1 ▲
2 1623 93.6 ● 37 156 5.2 ▲
3 2905 213.3 ● 38 60 2.3 ◎
4 3673 207.8 ● 39 15 3.9 ▲
5 6955 462.9 ● 40 2041 166.3 ●
6 4567 322.3 ● 41 6043 421.7 ●
7 7971 753.5 ● 42 534 15.3 ▲
8 9902 643.8 ● 43 411 27.8 ▲
9 9507 902.7 ● 44 78 3.9 ▲
10 137 11.0 ▲ 45 2773 173.2 ●
11 1611 94.9 ● 46 3033 176.4 ●
12 2123 97.0 ● 47 298 22.0 ▲
13 4388 307.1 ● 48 212 16.0 ▲
14 3940 337.0 ● 49 837 62.0 ●
15 2567 220.2 ● 50 2693 132.0 ●
16 8 0.8 ◎ 51 700 34.8 ●
17 3045 202.3 ● 52 73 4.0 ▲
18 854 67.9 ● 53 18 1.6 ◎
19 162 12.5 ▲ 54 11 0.8 ◎
20 1704 126.1 ● 55 21 1.5 ◎
21 690 37.5 ● 56 5 0.5 ◎
22 18 17.1 ▲ 57 11 1.0 ◎
23 200 14.7 ▲ 58 42 10.6 ▲
24 272 17.4 ▲ 59 1 0.0 ◎
25 6344 322.0 ● 60 91 9.7 ▲
26 333 13.5 ▲ 61 43 1.5 ◎
27 669 28.9 ▲ 62 1 0.0 ◎
28 408 23.2 ▲ 63 3 0.0 ◎
29 28 2.5 ◎ 64 1 0.0 ◎
30 2499 125.2 ● 65 1 0.0 ◎
31 4058 272.5 ● 66 1 0.0 ◎
32 848 56.6 ● 67 1 0.0 ◎
33 1733 98.2 ● 68 1 0.0 ◎
34 4268 232.3 ● 69 1 0.0 ◎
35 4201 297.6 ● 70 1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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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 남해군 단위 관리지역의 면적 분포(계속)
그룹번호 필지수 면적(만㎡) 면적구분 그룹번호 필지수 면적(만㎡) 면적구분
71 1 0.0 ◎ 106 9 1.7 ◎
72 1 0.0 ◎ 107 369 12.6 ▲
73 1 0.0 ◎ 108 30 2.8 ◎
74 2 0.0 ◎ 109 33 2.2 ◎
75 1 0.0 ◎ 110 317 18.2 ▲
76 1 0.0 ◎ 111 175 3.0 ◎
77 1 0.0 ◎ 112 121 5.0 ▲
78 1 0.0 ◎ 113 58 2.5 ◎
79 1 0.0 ◎ 114 49 10.2 ▲
80 1 0.0 ◎ 115 16 3.9 ▲
81 1 0.0 ◎ 116 151 12.0 ▲
82 6 2.2 ◎ 117 16 1.7 ◎
83 11 0.4 ◎ 118 16 1.3 ◎
84 8 0.6 ◎ 119 56 2.9 ◎
85 1 0.1 ◎ 120 17 0.7 ◎
86 5 1.5 ◎ 121 9 0.6 ◎
87 6 0.5 ◎ 122 4 0.2 ◎
88 5 0.2 ◎ 123 2 1.0 ◎
89 4 0.0 ◎ 124 5 0.8 ◎
90 3 0.3 ◎ 125 11 0.8 ◎
91 3 1.6 ◎ 126 7 0.5 ◎
92 5 2.1 ◎ 127 7 0.8 ◎
93 22 1.9 ◎ 128 6 0.2 ◎
94 16 0.6 ◎ 129 2 0.2 ◎
95 1 0.2 ◎ 130 1 0.0 ◎
96 2 0.9 ◎ 131 1 0.0 ◎
97 5 1.0 ◎ 132 6 0.4 ◎
98 81 10.1 ▲ 133 1 0.1 ◎
99 128 2.9 ◎ 134 1 0.1 ◎
100 11 2.1 ◎ 135 26 1.0 ◎
101 28 1.8 ◎ 136 1 0.0 ◎
102 4 3.4 ▲ 137 9 0.9 ◎
103 6 1.0 ◎ 138 4 0.3 ◎
104 2 0.5 ◎ 139 1 0.1 ◎
105 124 11.0 ▲ 140 25 3.3 ▲
주: 3만㎡이하:◎,  3만㎡이상 - 30만㎡이하:▲,  30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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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평택시 등급 불일치 지역 분석
<부그림 4-1> 견산리 적성등급 불일치필지의 토지이용상황
<부그림 4-2> 견산리 적성등급 불일치필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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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4-3> 견산리 적성등급 불일치필지 주변의 평가체계Ⅰ의 등급
<부그림 4-4> 견산리 적성등급 불일치필지 주변의 평가체계Ⅱ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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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4-5> 고현리 적성등급 불일치필지의 토지이용상황
<부그림 4-6> 고현리 적성등급 불일치필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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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4-7> 고현리 적성등급 불일치필지 주변의 평가체계Ⅰ의 등급
<부그림 4-8> 고현리 적성등급 불일치필지 주변의 평가체계Ⅱ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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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 평가체계Ⅰ의 2등급 지역의 토지이용상황별 특성분석(평택시)
(단위: %, ㎞)
구분 지표 주거용
상업
업무용
주상
복합용
공업
용
전 답 임야
공공
용지 전체
물리적
특성
경사도(。) 4.1 3.0 0.0 4.7 3.0 1.9 7.9 2.5 3.4
고도(m) 6.8 4.2 4.0 7.0 6.5 7.5 10.1 6.0 6.8
지역
특성
도시용지비율 5.9 8.8 8.6 6.4 4.5 4.6 4.1 5.2 5.1
용도전용비율 0.2 0.0 0.0 0.3 0.4 0.5 0.4 0.5 0.4
경지정리지역비율 20.0 10.9 10.0 26.2 21.1 21.3 21.9 20.8 20.8
전답과수원면적비율 34.4 25.7 24.9 39.7 35.8 36.2 36.3 35.1 35.2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23.4 24.1 24.3 21.9 25.8 25.7 26.0 25.9 25.2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54.8 65.0 66.2 45.0 52.7 54.1 50.5 52.9 53.3
공간적
입지성
기개발지와의 거리 2.0 1.3 1.4 1.7 2.1 2.2 2.0 2.0 2.0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1.5 0.3 0.2 1.5 2.4 2.4 2.3 2.0 2.0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0.3 0.2 0.1 0.1 0.4 0.4 0.4 0.2 0.3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0.1 0.1 0.1 0.1 0.1 0.1 0.1 0.1 0.1
<부표 4-2> 평가체계Ⅱ C등급 지역의 토지이용상황별 특성분석(평택시)
(단위: %, ㎞)
구분 지표
주거
용
상업
업무용
주상
복합용
공업용 전 답 임야
공공
용지 전체
물리적
특성
경사도(。) 2.4 1.9 0.0 2.2 2.4 1.8 8.0 1.4 2.4
고도(m) 4.4 3.7 3.8 5.6 5.2 6.0 11.1 4.2 5.3
지역
특성
도시용지비율 8.3 10.7 8.7 16.1 12.4 14.3 14.4 10.7 11.7
용도전용비율 0.5 0.1 0.1 0.8 1.9 4.7 2.8 1.5 1.8
경지정리지역비율 29.4 24.7 13.8 26.9 26.0 21.4 12.7 29.4 26.2
전답과수원면적비율 45.5 41.1 28.9 54.9 48.1 41.8 38.1 48.1 46.5
생태자연도상위등급비율 15.3 16.5 22.0 9.3 15.3 20.1 22.8 15.3 16.0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31.9 38.4 59.9 8.3 19.7 26.3 26.6 23.0 23.8
공간적
입지성
기개발지와의 거리 1.0 0.8 1.3 0.4 0.7 0.9 0.8 0.8 0.8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1.4 1.2 0.3 2.2 2.0 2.1 2.0 1.8 1.9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0.2 0.1 0.1 0.2 0.3 0.4 0.5 0.2 0.3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0.8 0.7 0.3 1.3 0.9 0.7 0.4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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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3> 평가체계Ⅰ의 2등급이면서 평가체계Ⅱ의 C등급인 지역의 토지이용상황별 
특성분석(평택시)
(단위: %, ㎞)
구분 지표
주거
용
상업
업무용
주상
복합용
공업
용
전 답 임야
공공
용지 전체
물리적
특성
경사도(。) 3.1 3.0 0.0 4.0 2.2 1.6 5.9 1.9 2.5
고도(m) 5.1 4.2 4.0 7.0 4.1 5.4 6.8 5.3 5.2
지역
특성
도시용지비율 6.6 8.8 8.6 7.3 4.8 5.0 4.0 5.7 5.7
용도전용비율 0.3 0.0 0.0 0.5 0.7 0.8 0.7 0.7 0.6
경지정리지역비율 16.1 10.9 10.0 24.7 15.9 15.7 16.0 16.9 16.3
전답과수원면적비율 29.6 25.7 24.9 37.3 29.2 29.1 29.2 30.2 29.7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25.7 24.1 24.3 23.5 31.0 31.4 32.2 29.6 29.0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55.3 65.0 66.2 42.9 51.4 53.6 49.1 52.4 53.1
공간적
입지성
기개발지와의 거리 1.5 1.3 1.4 1.2 1.5 1.6 1.4 1.4 1.4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1.0 0.3 0.2 1.2 2.2 2.3 2.3 1.7 1.7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0.3 0.2 0.1 0.1 0.4 0.5 0.4 0.2 0.3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0.1 0.1 0.1 0.1 0.1 0.1 0.1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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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4> 남해 남면의 적성등급 불일치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리명
주거용 상업용 주상복합용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수 비율 ㎡ 비율 수 비율 ㎡ 비율 수 비율 ㎡ 비율
당항리 162 8.1 47913 3.0 5 0.2 3913 0.2 14 0.7 9421 0.6
덕월리 0 0 0 0 0 0 0 0 0 0 0 0
상가리 99 8.4 28461 3.7 0 0 0 0 0 0 0 0
죽전리 47 8.9 22092 7.4 0 0 0 0 0 0 0 0
평산리 54 16.3 17738 4.8 0 0 0 0 0 0 0 0
소계 362 8.7 116204 3.6 5 0.1 3913 0.1 14 0.3 9421 0.3
리명
전 답 임야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수 비율 ㎡ 비율 수 비율 ㎡ 비율 수 비율 ㎡ 비율
당항리 642 32.0 506915 31.5 453 22.6 307352 19.1 288 14.3 601114 37.4
덕월리 65 51.2 37436 25.6 6 4.7 1525 1.0 40 31.5 103921 71.0
상가리 466 39.5 271157 35.5 251 21.3 135287 17.7 126 10.7 264185 34.6
죽전리 124 23.6 69260 23.2 146 27.5 91392 30.6 38 7.2 74515 24.9
평산리 84 25.3 72777 19.6 84 25.3 119616 32.3 44 13.3 127295 34.3
소계 1381 33.1 957547 30.0 940 22.5 655172 20.6 536 12.8 1171031 36.7
리명
공공용지 미입력 합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수 비율 ㎡ 비율 수 비율 ㎡ 비율 수 비율 ㎡ 비율
당항리 1 0.1 8 0.0 443 22.1 131236 8.2 2008 100.0 1607873 100.0
덕월리 0 0 0 0 16 12.6 3509 2.4 127 100.0 146391 100.0
상가리 8 0.7 110 0.0 229 19.4 63793 8.4 1179 100.0 762994 100.0
죽전리 0 0 0 0 176 33.1 41493 13.9 531 100.0 298752 100.0
평산리 0 0 0 0 66 19.9 33421 9.0 332 100.0 370848 100.0
소계 9 0.2 118 0.0 930 22.3 273452 8.6 4177 100.0 3186859 100.0
194
<부그림 4-9> 남해군 남면 평산리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의 토지이용상황
<부그림 4-10> 남해군 남면 평산리 적성등급 불일치 필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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